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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그 동안 한반도는 동서간의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른 분단 시대

를 겪어 오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은 동족간 전쟁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상

호 불신과 반목의 세월을 지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반도의 통일환경

은 국내외적으로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독일은 통일이 되었다. 또한 우리와 같은 분단 상황을 겪고 있

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1978년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자본

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발전을 지속함은 물론 대만과 모든 분야

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분단 이후 정부차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점차 증진되

고 있는 추세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서 남북한간 교역이나 경

협 등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는 정경분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신

의 판단과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분야는 모든 국

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은 민족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남북한은 과거와 같은 상호 비방과

경쟁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가경쟁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현실적이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분

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와 더불어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나가 인적자원개발분

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

자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민간 기업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사실 남북한 모두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인적자원은 경

제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의 경우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힘이 바로 높

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

식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 방

안을 모색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 현 단계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

원개발은 북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

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으로 우리의 지

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은 지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

한 영역이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기자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교육훈련 담당 교사 양성 등의 지원과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남북한 관계의 특성상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지만, 앞으

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련 부처와 북한 문제를 연

구하는 학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더 지속적인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기대하며, 북한에 대한 관련

자료 부족과 정보 수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국

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한다.

2001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 무 섭



【연구 요약】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통일국

가시대의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전

략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을 위한 북한 근로자 인

적자원을 개발하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료 부족은 물론 인적

자원개발과 관계된 최근의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증적

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에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안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

다 남북한의 대북 및 대남 정책의 변동으로 남북한 인적자원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되는 방안들

이 유동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교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여건과 기업의 경영전략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

가) 인적자원개발의 주체적 관점에서 본 방안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는 크게 기

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과 단체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

적자원개발의 주체가 됨으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나) 장소 및 체제적 관점에서 본 방안

(1) 남한지역을 통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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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남한지역에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을 신설할 수 있다.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경우 지리적 위치는 개성

공단이 인접한 휴전선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전선 서부 지역은

개성공단이 인접해 있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복원으로 교통이 편리한 장

점이 있다.

(2) 북한지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북한지역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직업교육훈련 시설로 각 지역에 있는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

학 등이 있으며, 기술전문학교도 있어 이들 시설을 활용하면서 시설과 기자

재를 지원하고, 관련 교사를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교사의 신변안전 및 관련 보험 등의 협정과 법·

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3) 휴전선 부근 혹은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방안

현재 현대가 개성부근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휴전선

무장 부근에 각종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지역에 직업교육훈

련 시설을 건설하여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양성된 인력

을 인근 공단에 배치한다면 남북한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심리적 충격과 남한 주민의 신변 위협 등을 해소하면서 자

연스럽게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고, 교류 및 협력할 수 있어 남북한간 이해와

민족적 동질감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의선 복원작

업에서 나타난 건설의 어려움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중국 조선족자치주 지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중국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통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은 다른

지역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자치주의 지

리적 특성과 같은 민족, 같은 언어의 사용, 산업 및 교육훈련 수준에서 남북

한의 중간 위치, 같은 사회주의 경험,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 가능성

등으로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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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제3국을 통한 교류 및 협력은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 및 러시아의 연해주

등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기술·기능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외에서 북

한 인력을 활용한다면, 현지 인력이나 다른 나라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언어문제·관습문제 등의 해결과 민족적 화합은 물론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인적자원개발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은 남북한의 화

해와 협력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기술발전 등에 우리 민족적 차

원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상호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차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와 러시아의 연해주

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남북한 인적자원개발의 네트워크는

바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그 파급효과와

민족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재정적 관점에서 본 방안

(1) 재정확보방안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될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의 마련은 조성의 용이성·실현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①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②국제기구로

부터 재정지원유도, ③기업의 출연기금, ④NGO의 모금, ⑤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관리 기구

첫째, 기존의 정부조직을 활용하거나 정부산하 특별기구 형태로 설치 운영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여 준정부기구 형태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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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는 대만의 반민반관의 형태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

과의 신뢰구축 이전에 기업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순수민간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법적인 성격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한계,

권한 및 통제의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정부기구와 민간기구가 별도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 결 론

첫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는 크

게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과 단체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

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체가 됨으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어느 장소를 사용하느냐하

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이나 남한

의 생산현장이나 교육훈련기관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남북관계 및 기타 변

수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연변지역을 통한 방법

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은 북한의 개방 속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데, 앞으로 북한의 개방 수준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21C 현

재의 산업이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도 그 준비를

위해 단순 임가공에서 단순조립·중화학 공업·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 이

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계층별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특히 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

도 강한 희망을 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각 직종별 훈련

내용은 북한 수준에 맞게 별도로 과정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사회·교육수준 등 광범위한 연구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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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됨으로 현 단계에서는 남한 내에서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준용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방법은 교육훈련을 남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방법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 실기 4단계

지도 기법에 의한 모듈 훈련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장비 확보 방안은 북한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존 장비나 북한 내 생산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관련 장비가 매우 낙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경협(또는 제3국)에 의해 신설되는 현장의 장비와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아

남한에서 대부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급속한 산업 구

조 개편에 따라 최근 남한 내 훈련기관과 생산현장에서 일부 잉여되는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직

업훈련교재는 훈련교과내용이 남한의「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의해 실시

될 것이므로 남한에서 기 개발된 교재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

국어·언어·기초학력 수준 등이 고려된 교재로 재편되었을 때 훈련성과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교사는 현재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

조정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학습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남·북한 훈련방법과 차이점, 국·영·수 및 기초수학능력의

수준차이, 전문용어의 상이, 이질화된 언어, 북한주민의 성격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숙지하여 준비된 교사가 참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가 시급한 과

제로 판단된다. 재정확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가적으

로 비정부 및 종교단체와 국제기구의 참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이 실행될 경우 재원의 활용분야 및 관리를 엄격히 하여

본래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점은 그 동안 대북 지원의 사례에서 보면, 물적 지원이 본래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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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활용되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에는 북한 당국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북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우려하여 모든 교육훈련에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들의 기술·기능 능력

의 향상과 더불어 직업의식 함양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와 남북한간 관련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 정책 제언

첫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 기관 설치

와 이를 자문·지원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

둘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구체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리

셋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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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지난 세기는 동서간의 냉전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북한의 반목과 경쟁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긴장완화

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독

일은 통일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와 같은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과 대

만의 경우도 1978년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적 요소

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발전을 지속함은 물론 대만과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우리 주변의 강국들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는 경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분단 이후 정부차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1)을 제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러

한 제안과 발표는 대부분 상호 의견의 불일치와 북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

1)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은 1970년대 초반 국제냉전이 조정

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통령은 제

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7·4남북공동성

명”발표가 있었고, 1981년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88년 노태우 정부는 “7·7특별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1993년 출범한 김영

삼 정부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모색하였다.

- 1 -



산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2)을 추진

하면서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바탕

으로 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점차 증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서 남북한간 교역이나 경협 등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는 정

경분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개

방하고 있다.3) 이러한 경제분야는 모든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실

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은 민족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즉 남북한은 과거와 같은 상호 비방과 경쟁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고, 새

로운 국제질서와 국가경쟁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현실적이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

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와 더불어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분야의 하나가 바로 인적자원개

발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 진

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민간 기업의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몇몇 기업은 이미 북한에 진출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대북 진출을 신청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현대와 삼성·LG 등 대기업은 물론 전국경제인

2)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배경은 탈냉전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화와 현실

적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한간의 현격한 국력의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원칙은

첫째,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남북간 화해협력 적극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통일부, 2000).
3)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

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장점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토

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을 기대하는 것이다(통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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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회원사의 경협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어떤 형태이든 북한지역에서 투자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북한 근

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이다. 그러나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험 및 조사에 의하면, 북한 인력의 기

능·기술 수준과 노동생산성 및 작업몰입도의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강일규, 2000). 예외적으로 몇 기업은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

성 및 작업몰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혹

은 민간차원에서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정책 및

양성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남북한 모두 부존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인적자

원은 경제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우리의 경우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힘이

바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점은 앞으로도 남북한 모두에 해당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지식

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더욱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활성을 위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통일국가시대의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

적자원개발 전략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남북한간 경제협

력의 활성을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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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 전개될 경제협력

의 활성화를 예측하여 인력수급 차원의 정책적 대처 필요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단기적으로 북한 진

출 기업에 대한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 진출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의 실태와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

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능 및 기술 수준과 분야, 활용 방안, 정책적 지원 사

항 등 북한 인적자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하

여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활용할 목적과 또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첫째, 정치·정책적 측면에서 남북한간 상호 신뢰감의 구축과 타 분야에

대한 기능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또한 정부는 대북 정책의 다원화와 실질

적인 교류 및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진출 기업과 진출 예정 기업 등은 북한의 잘

훈련된 근로자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민족적 통합분위기와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효

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북한의 각 분야별 기능·기술을 접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학술적으로 북한연구의 영역 확대와 연구결과의 제

공을 통한 북한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데도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활용 주체의 측면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기업의 경제협력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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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한다. 즉 연구 결과의 추진은 남북한 화해 협력 정책 추진에 활

용 및 상호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되고, 민간단체 및 기업의 대북 진출시 인

력양성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일국가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경쟁

력 확보 및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활용 시기의 측면에서 현재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의 주요한 영역이

경제분야임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의 활성화 촉진에 활용할 수 있

다.

셋째, 연구 결과는 남북한 지역에서 한민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으

로 활용될 수 있고, 남북한의 통일에도 기능적 파급효과(조정원, 1989)에 활

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제기와 연구 내용

가. 문제 제기

최근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필요성 증진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북한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는 남북한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많은 교류가 추진 혹은 계획되고 있

다. 대부분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상호 긴밀한 협조와 대응은 경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증대하고 있는 일련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

력 및 직업능력 등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

고 있다. 예컨대, 가공무역의 경우 대부분 원자재를 북한에 반입하여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이들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직업능력과 북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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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북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제고 필요성 대두

북한의 노동정책은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서,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노동력 구

조에서는 우리보다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높은 경제활동 참

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150달러 수준으로 우리의 임금수준보

다는 낮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 북한의 해외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하여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고용기관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북 투자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순노동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동의 숙련공이나 기능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인바, 그

경우 북한 노동력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투자가 북한의 노

동력의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 노동력의 수준이 대북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수준

이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고, 오랫동안 폐쇄

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조동호, 2000: 107-109).

따라서 대북 진출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력의 수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가공무역 대상지역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필요성 대두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나진·선봉지역에 한정됐

던 외국의 위탁가공무역 대상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4)

4)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 보고를 통해 '북한이 위탁가

공무역을 북한 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 허용하면서 보세가공무역은 `특수경제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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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가공무역법의 주요 내용이

외국기업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은 법제정 취지를“가공무역법은

외화 수입을 늘리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

은 가공무역 주체도 종래에는 공장, 기업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한정했

으나 이번에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대

외 경제교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북한이 계약 불이행시 외국기업이 위약금을 청구토록 했으며, 가공무역

신청 심의기간도 과거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국 및

한국 기업이 요구해 왔던 품질검사원 상시체류를 법적으로 보장, 외국 기술

자 파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에 저해되는 기

업의 대북 진출을 불허하는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하려는 측면이 있다.

가공무역법은 지난 96년 나진·선봉 경제특구용으로 만든 가공무역 규정

을 대폭 수정· 보완해 법률로 격상시킨 것으로 북한의 경제개방 확대의지

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연

합, 2001. 4. 23.).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의 기업이 북한에 더 많

은 진출을 통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연구 내용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

한 인적자원개발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나진·선봉 위주의 한정된 개방에

서 탈피해 개성·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확대해나갈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200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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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경제협력의 배경과 실태 및 전망

남북한이 그 동안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된 배경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상,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

등을 전망해 본다. 또한 현 단계에서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2) 북한 진출 기업 및 준비중인 기업의 실태 파악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고있는 기업과 준비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

악하고, 각 기업의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과 교역 내용 및 북

한 근로자 활용 실태, 북한 인적자원개발 현황 등을 조사한다. 또한 북한 진

출 및 진출 예정 기업의 북한 근로자 수요 및 활용 방안과 의견 등을 조사

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특성과 문제점, 의견, 정책적 요구 사

항,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한다.

3)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실태와 특성 분석

북한이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및 교육체제와 특성 등을 북한 진

출 경험이 있는 기업 관계자와 탈북자들의 증언 및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실태에서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4)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및 지원 방안 모색

첫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전제와 방향을 설정한

다. 둘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분야와 전략 등을 제

시한다. 셋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

의 주체적인 관점, 공간적인 측면, 경험적인 관점, 재정적인 관점 등에서 살

펴보고,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

로그램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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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과 범위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 연구의 주요 내용은 남북 경제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과 논리적 근거

의 이론 제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리의 법·제도 등을 통한

분석, 북한의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문헌 수집 방법은 국내외의 도서관 및 북한연구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수

집하고, 특히 북한 관련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지역의 학

자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북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자료를 중심

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및 방법 등

의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문헌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남북교역 참여 기업은 562개5)이다. 그러나 이들 기

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남북교역

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부정적

으로 생각한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로부터 남북교역 참여 기업의 주소, 남북

경제협력 담당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진은 통일부에

등록된 기업의 전화번호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남북경제협력 담당자와 통화

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은 등록시의 전화번호와 틀리거나, 부

5) 통일부에 등록된 남북교역 참여기업은 반출 285개 기업, 반입 376개 기업이

며, 이 가운데 반·출입 모두 등록된 99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62개 기

업이 남북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기업은

등록 후 남북교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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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으로 인하여 사라졌고,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소재가 파악된 기업은 87

개이었다. 이중 설문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제

협력의 상황, 북한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

였다.

3)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문가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의 방향과 내용 등에 관한 의견 수렴,

인적자원개발 방안에 대한 북한문제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 탈북자 및 북

한 방문 경험자를 통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파악 등이다.

4) 세미나 개최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방안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주로 북한 근로자들의 인

적자원개발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세미나 장소는 본원 회의실에서 3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세미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나. 연구 범위와 한계

1) 연구 범위

우선 연구의 전제로 남북한 관계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방안을 도출한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한 경제

협력의 강화를 기초로 한다.

시기적으로는 현 단계에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남북연합단계를 기초로

한다. 즉 앞으로 가능한 통일단계 등은 연구에서 제외한다. 한편 공간적으로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가능 지역으로 남북한 및 중국과 기타 제3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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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의 범위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제도와 인적·물

적·지리적·재정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상의 연구범위와 방법을 활용한 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범위와 접근 모형

2) 연구의 한계

우선 북한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료 부족은 물론 인적자원개발과

관계된 최근의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의 유관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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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안 방안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한의 대북

및 대남 정책의 변동으로 남북한 인적자원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되는 방안들이 유동적인 한계

가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교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여건과 기

업의 경영전략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안 제시가 규범적이거나 실행 가능성에 대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4. 연구의 논리적 배경

가. 비교우위론

국내에서 개인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교환을 통하여 서로가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도 무역을

통하여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

으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절대우위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과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이 대표적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두 나라가 생산에 있어 각각 절대 우위를 가지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만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

다 두 상품을 생산하는데 모두 절대우위에 있다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가 두 상품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를 가지

고 있고 다른 나라는 절대열위에 있게 되면 두 국가간에는 무역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

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상품 생산

에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 국가간에 상대적인 생산 비율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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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되고 따라서 무역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리카도는 어는 국가가 상품의 생산에 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우위의 상품생산이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국제무역은 각 국가간에 이익

을 가져다준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이론의 초석을 다졌던 것이

다.6)

이러한 비교우위의 논리는 남북경협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

서 북한은 풍부한 자연자원에 기반으로 한 수산업·광업 등 몇몇 1차 산업

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남한에 절대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리카도가 지적했듯이 비록 생산기술 수준이 낙후된 북한이라고 해서 비

교우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사회적 생산력 수준이 월등

한 남한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북한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positive-sum game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적 사명

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적인

활력을 잃은 남한과 피폐한 경제를 재건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와 상호 보완성

남북경협의 기본 목표는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

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협은

개별국가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우선적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국가간 경제협

력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남북경협은 남과 북 각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

라 동시에 민족경제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증진을 함께 추구한다. 이와 같

6) 그렇지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학한 국제무역이론은 노동이라는 단일 생산요

소와 기회비용 일정불변의 가정, 이에 따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만 생산하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근

대적 비교생산비설인데, 이 이론에서는 기회비용 일정불변 대신 기회비용 체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이남철 외, 1997: 4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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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남북경협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구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로 세부화 할 수 있다(김상태, 2000: 9-10).

첫째, 남북한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남북한 지역경제

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해

야 한다. 넷째, 남북한 지역경제는 발전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를 지향해야 한

다. 다섯째, 위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7)을 지향한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상호보완성은 단순히 남한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와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보완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문화적, 감정적 관계까지도 포함하여 그 보완관계의 효

과는 무척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대북 투자 보완성 분석」(박석삼, 1999)이 있

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와 같이 대북 투자의 보완

효과를 지표화하고, 경공업/중화학공업 및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대북 투자의 보완성을 측정·비교 분석할 수 있다.

대북투자보완성지표: 100 [ (인건비 + 외주가공비 + 임차료)
총비용 ]

그 결과 제조업 전체로 볼 때, 대북 투자의 보완성 지표는 15로 측정되었

으며, 경공업 부문에서는 72%에 해당하는 업종이, 그리고 중화학공업 부문에

서는 55%의 업종이 각각 제조업 평균(15)을 상회함으로써 경공업이 중화학

공업에 비해 대북 투자의 보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Ⅰ-1> 참

조).

7)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여건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력 수준의 격차라는 측면에서

는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의 확대와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화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이상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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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의 대북 투자 보완성 지표 측정 결과

(소분류 업종 개수, %)

23이상 15이상∼23미만 15미만 계

경공업
6

(33.3)
7

(38.9)
5

(27.8)
18

(100.0)

중화학공업
8

(25.8)
9

(29.0)
14

(45.2)
31

(100.0)

계
14

(28.6)
16

(32.7)
19

(38.7)
49

(100.0)

* ( )내는 소분류 업종 개수가 각 부문(경공업, 중화학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박석삼, 199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북 투자보완성 지표를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평균

은 22로서 제조업평균(15)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대기업 평균은 12로서 제조

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북 투자의 보완 효과는 중소기업

이 대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만 이러

한 조사연구 결과는 현실에서의 남북경협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 및 기술협력에 진력해서 남북한 공히 도움이 되

는 방향에서 경협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기술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가능하면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김상태,

2000: 34).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방법과 축적된 정보, 이것들이 북한의 저

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과 잘 어우러진다면 남북경협은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 기능주의

기능주의8)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8) 기능주의 이론에 관해서는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

Quadrangle Books, 1966. Ernst Haas.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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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이는 분쟁이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간의 협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간 민간

단체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뜻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부조화가 전쟁을 야

기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경제와 복지가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 요건이 된다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주의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술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면서 공통의 통합이론을 모색하게 되고, 이러

한 과정은 사회 관계를 더욱 유기적으로 만들어 점진적으로 통합을 촉진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는 정치적인 영역과 기술적인 영역의 분

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이 다른 기

술 분야의 협력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기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치

적인 분야에서의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로서 서로간에 공동 이익과 통합

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정치 영역에서도 협력을 증진시키게 되어 결국 정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이념적 이슈로 인한 논쟁보다

는 비논쟁적인 경제·기술·사회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통합으

로 나가자는 비정치적인 접근인 것이다(정희태, 1997: 259-260).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은 기능주의론에 따른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처음 제창되어 온 기능주의적 통

합이론9)은 그 실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A. J. R. Groom and Paul Taylor.

Functionalism : Theory and Pract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75.
9) 미트라니가 제시한 기능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정원, 1989). (1)사회·경제

적인 불균형은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2)사회·경제적인 복지가 평화의 선행조

건이다. (3)민족국가체제는 지구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기반을 둔 단위

라기보다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들이며 근본적인 사회·경제 문제들을 다

루기 어렵다. (4)영토가 아닌 기능에 기반을 둔 기구들은 근본적인 사회·경제문

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5)기능적인 협력은 첫째 비정치적이고 좀 더 기술

적인 문제들로 시작할 수 있다. (6)한 기능적 영역에서 얻어진 협력의 경험은 또

다른 영역에까지 전환될 수 있다. (7)협력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활동과 기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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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세계가 줄곧 대립 관계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일체감을

갖는 공동체의 형성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론에서 통

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명제는 첫째,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에 기

능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기고 이 통합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 촉진에 있어서 가장 큰 요

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는 기능적

연관 파급 기능(spillover capacity)에 의해 다른 차원의 협조관계를 수반한다

는 분지이론(ramification theory)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전제하에 기능주의

는 현실적인 통합전략으로서 비정치적인 기술 차원의 협조부터 시작하여 여

기서 얻은 협력이 보다 큰 협력을 생산하는 설인효과(snowball effect)와 전

파기능에 의해 점차 정치적인 통합으로 나가게 된다는 점진론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능주의는 국가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과업을 정치적인 것과 비

정치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국가간의 협력을

더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사업과 같은 것을 함께 협

력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통이익을 위해 자연히 한 사업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

한 것은 그 때 발생하는 협동심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하게 되어 결

국 새로운 정치통합체제로의 충성심마저 조성되어 정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남북한 교류 협력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즉 비정치적인 분야인 경제 및 인적자원개발분야부터 남

북한 협력이 시작되면, 현대의 사회·경제·기술적 조건들로 인해 교류 협력

은 계속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 관계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이는 교류 협력

분야 및 규모의 확대와 심화를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기능적인 상호의존 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양자사이에 존재하는 기능

계망이 정치적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많은 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8)궁극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조정단체를 필요로 하며, 기획기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전반적 조정을 위해 총체적 기구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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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기능의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 즉 통합이익이 생

겨나고, 이는 양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한종하, 1994).

라. 일반적인 북한문제의 이해와 접근 관점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혹은 연구10)는 북한지역과 그 체제와

정책에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인문지리 등 모든 분야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일반교육과 함께 직업

및 기술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두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일련의 정

책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북

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직업교육훈련정책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재정 및 행정적 낭비

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구 및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영역의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연구는 정치(이데올로기·정치체제·

권력구조·군사·안보)분야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총론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부분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자료의 폐쇄성과 북

한문제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지역학 혹은 한국학의 일부로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회의 설립은 물론 대학에서 북한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학

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접근 방법과 방법론11)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10) 북한연구에 대한 1990년대의 연구성과와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는 서동만

(1998)을 참조할 것.
11) 북한연구에 대한 방법론상의 논의는 1998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출간한

현대 북한 연구 창간호에 북한연구 방법론의 재검토라는 기획 논문을 참조할

것.(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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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이나 맹목적인 반공의식 혹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가지는 미묘함 등으로

연구대상을 쉽게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이런

기존의 경향에서 최근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 내재적 접근법12)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쟁이다.

내재적 접근방법(internal approach)13)이란 북한연구는 자본주의나 자유주

의적 가치척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자체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 설정

해 놓은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핵심

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현재 북한사

회의 비민주적 현상 등은 젖혀둔 채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 및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장경제 도입 및 정치 다원주의로의 변화 등을 설

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재적 접근법(external approach)14)은 자유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관점

한계;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등.)
12)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송두율(1995).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강정

인(1994).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가을호; 강정인(1993.

8). 북한연구 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이종석(1990). 북한연구 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가을호; 이종석(1995).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강정구(1996). 통일 시대의 북한학 , (서울:

당대) 등을 참조 바람.
13) 내재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는 주요 방법으로는 사회변동 접근법(social change

approach), 동원 접근법(mobilization approach), 전체주의 접근법(totalistic

approach) 등이 있다.
14) 북한연구의 외재적 접근방법은 대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주요방법은 법·제

도론적 접근방법(legal-institutional approach),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문제해결과정적 접근방법(problem solving process approach), 행태론

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체제

론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 해석학적 접근방법(interpretive approach)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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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한을 고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 시각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대상을 분석하는 잣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잣대로

사회주의체제나 사회주의정책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칫 현실을 왜곡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재적 시각이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

하며 강조하는 오류가 있는 반면에 외재적 시각은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북한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 혹은 상징주의적 접근법(손종국·유영옥, 1997)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도 한다. 내관적 접근법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통일교육원, 1999).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나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시각보다는 객관

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민족의 통일과 통일 후 동질성15)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의 총론적 혹은 정치적 차원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구체적이며 전 영역에 걸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분야를 파악하여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 한다.

들 수 있다.
15) 동질성 확보에 대하여 김형찬 교수는 토론(1999. 10. 2. 통일교육학회 창립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의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인정하여 동질성 의 강조보

다는 다양성 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연구 및 통일을 대비하는데 각 측면에서 지

나친 동질성의 강조는 오랜 기간 독자적인 전통을 구축한 북한의 실정을 무시한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사회

적 특성을 인정하여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다양성의 강조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장하는 동질성은 민족의 동질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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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한 경제협력 실태 분석

1. 남북한 경제협력의 배경

우리 민족은 지난 50여 년간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현실 아래 남북으로 갈

라져 서로를 비난하는 대결의 역사를 걸어왔다. 오랜 기간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거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경제교

류는 더욱 활발해져 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역사적인 쾌거였으

며, 여기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의 결과, 남북한 당국자회담이 열리고 이산

가족상봉이 수 차례 이루어지는 등 그 동안 깊이 패인 골을 메우고 아픔을

달래줄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

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일구

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역(이하 교역 )과 투자(이하

협력사업 )가 중심이 되고 있다. 남북교역은 단순교역16)과 위탁가공교역17)을

포함하는 거래성 교역과 경수로 건설사업, 금강산개발사업, 기타 대북 투자

사업 및 대북 지원 등에 따른 교역인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분된다(조은호,

1999; 김용복, 2001).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경위를 보면, 먼저 교역은 한국이 1988년 남과 북

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 을 선언한 남북관

16) 매매에 의한 상업적 거래를 말함.
17)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보내 북에서 가공한 다음, 완제품을 다시 남한으로 들여오

는 교역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임가공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위탁가공 교역은

대부분 대북 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위탁가공 방식을 취하고 있다(양문수·

김석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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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별선언(일명 7·7 선언)에서 일방적인 교역문호 개방을 천명하고, 동년

10월의 남북경제개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교역과 남북주민들의 접촉 및 기

업인들의 북한방문이 시작되었다. 한편 협력사업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에 핵개발에 관한 협의가 타결된 것을 계기로 동년 11월 한국정부가 남북

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의 경색이나 남한의 IMF 구제금융 사태 등으로 매년 다

소 변동은 있어왔지만, 남북경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일명 햇볕정책)의 추진과 특히 지난

해 6월 이루어진 남북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남북의 경제협력은 새로

운 전기를 맞고 있다.

가.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1) 정치적 측면: 냉전의 해체

1980년대 말 구 소련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

락하면서 20세기 후반 세계를 동서로 갈라 서로 대립케 했던 국제냉전이 종

식되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왔던 바,

이는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지금 세계

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 가고 있

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오염·테러·마약 등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역

내국가 내지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 등 장벽을 넘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통일부, 2000,『통일백서』).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국

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

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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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다. 먼저 국제냉전의 종식은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고 지난 반세기 동

안 대결과 반목을 강요해 왔던 외적 요인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18)

이제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바탕으로 민족의 번영을 도모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21세기 우리민족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화해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시대사적인 요청이라 하겠다.

2) 경제적 측면: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반도

한편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블록화의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블록의 형

성은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

기에 더욱 적합한 경제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럽통합(EU)에 이어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됨으로써 오늘날의 세계는 강력한 블록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권19)의 형성은 남북 모두에게 커다란 의미를

18)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제정세는 신냉전의 부활이 아닌가 할 정도로 냉기

류가 흐르고 있다. 취임직후 중동지역에서의 이라크에 대한 경고성 공격이나 정

찰기 추락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미국정부의 세계인식이 군사·경제적 우위를

기초로 한 새롭고도 강력한 팍스아메리카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

난 3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밝힌 김정일에 대한 회의와 행정

부 관리들의 대북강성발언 및 최근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제

기되는 논의들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인식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복잡한 정치

적 계산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성장, 2000).
19) 동북아경제권의 범위에 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찬우

(2000b)에 따르면 동북아경제권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 전체의 역내 무역의존률은 19.3%(수출 17.9%, 수입

21.2%) 수준으로 EU의 59.9%, NAFTA의 4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라고 한다. 특히 역내 무역량 가운데 한·중·일 3국의 비중이 98.3%(97년 기준)

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들 3국의 지역 내 무역의존률은 수출의존률 18∼23%,

수입의존률 14∼3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북한· 몽골·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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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 이는 남한·북한·일본·중국의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

녕성) 및 구소련의 극동지역(연해주·하바로프스크·아므르·사할린)을 포함

하는 지역으로서,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과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을,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일본

과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

적 상호보완성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다. 또한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TRADP: Tuma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20)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권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의 장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북한·중국·

러시아·몽골·일본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핀란드·캐나다 등이 옵

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의 목표는 두만강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

들의 경제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개발대상 지역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의 범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만강경제구역(TREZ)은 북한의 웅기, 중국의 훈춘, 구소련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만강

경제개발지구(TREDA)는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대삼각 지역

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는 두만강 지역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통일부,

아 극동지역의 무역액 규모는 미미하나 동북아 지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아서 북한은 수출의존률과 수입의존률이 각각 62.1%, 62.9%, 몽골은 59.9%,

26.5%, 러시아 극동지역은 58.4%, 43.5%이다.
20)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은 4월 5일 홍콩에서 열린 두만강개발계획

(TRADP) 제5차 회의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지금의 북한 청진과 중국 연길, 러시

아 나훗가 등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한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

하기로 합의했다. 각국은 또 올해부터 2003년까지 조사·용역사업으로 219만 달

러를 사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기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두만강 개발사

업의 발전을 위해 일본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한겨레신문, 2001. 4. 6.).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유역에 특별경제지구 조성을 위한 두만강 개발계

획을 3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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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북한이 그러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동북아경제권 형

성의 전망에서 볼 때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신영준, 1994).

나. 남북한 경제협력과 민족통일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

아왔으며, 그 결과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아무런 교류와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

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남북간 교류협

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사

례다.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

에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 동안 주로 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간 대결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남북간에 화해협

력과 상호이익,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의

존관계를 형성하여 민족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장을 여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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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태

가. 남북교역

1) 현황

가) 교역전반

지난 2000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해였다. 이로써 남북관계

는 질적으로 진일보하는 계기21)가 되었으며,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남

북교류협력사업도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본격

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2000년도 남북교역액은 4억2천5백만 달러 규모로 99년 3억3천3백

만 달러 규모에 비해 27.5%가 증가한 것으로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사상최대의 규모이다.22) 이러한 교역 증가의 주된 원인은 위탁가공교역의 확

대와 농림수산품 등 북한산 물품반입이 증가하는 등 거래성 교역이 29.2%

늘어나고, 비료 등 대북 지원 증가와 경수로 사업 및 기타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비거래성 물자의 반출이 25.3% 증가( 99년 대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사업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1건, 협력사업 2건이 승인되

21)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첫째, 안보위협의 근원적 해소로 평화정착 : 신뢰구축,

전쟁재발 방지 및 평화공존 노력에 합의한 것이다. 둘째, 통일방안에 대한 접점

마련하였다. 즉,「연합제」와「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분단 55

년만에 통일논의를 공론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류·

협력 및 대화 활성화로 상호 신뢰구축의 장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산가족 등 인

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협 등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꾀하며, 당국간 대화

개최를 합의한 것이다. 자료: 코리아스코프(www .koreascope.org)
22) 그렇지만 2000년 남북간의 교역은 4억 2514만 달러로 한국 전체교역규모의 약

0.13%에 지나지 않는다. 내국간 거래로서 북한의 대외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지

만 교역규모 면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제3위의 규모이며 북한의 수출시장으로

서는 일본에 이어 제2위의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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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99년에 비하면 그 증가세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승인된 협력사

업의 대북 투자가 진전되어 의약품 및 샘물생산, 컴퓨터 S/ W개발, 자동차

종합공장 건설, 농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교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1]과 <표 Ⅱ-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교역은 89-90년

까지는 시험단계로서 1천만 달러 대에서 시작되었다. 1991년부터 본격화된

교역은 1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97년에는 3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냈다.

1998년도에는 한국의 IMF관리체제 영향을 받아 2억 달러대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4억2천5백

만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사상최대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림 Ⅱ-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의 추이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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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Unit: $1,000)

년도

반 입 (Import) 반 출 (Export) 합 계 (Total)

건수
Cases

품목수
#of

Items

금액
Amoun

t

건수
Cases

품목수
#of

Items

금액
Amoun

t

건수
Cases

품목수
#of

Iterns

금액
Amount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주: '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이처럼 짧은 시기에 남북교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①한국정부

가 법률정비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었던 점, ②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남북한상품에 대해 무관세제도를 실시한 점, ③1992

년도부터 위탁가공이 본격화된 점, ④북한당국이 표면적인 거부감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외화 획득원으로 한국시장에 관심을 갖은 점, ⑤한국으로부터

경수로 사업물자, 대북 지원물자, KEDO 중유,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반출

등 非상업성 반출이 증가하였다는 점(조은호, 1999), ⑥무엇보다도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경의선 연결사업을 비롯하

여 양국간에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남북교역 가운데 위탁가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2년

이후 단순교역의 한계를 인식한 한국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의 활용, 북한당국의 위탁가공부문에서는 국정가격 미고수로 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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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유연성, 투자사업보다 실시가 용이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점 등

에 착안하여 의류 임가공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기 및 전자제품 분

야로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652개로

99년에 비해 71개 업체가 늘어났으며, 이중 위탁가공업체는 151개

업체로 19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지난해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체교역의 30.4%, 거래성교역액의

52.%에 해당한다(<표 Ⅱ-2> 참조).

<표 Ⅱ-2> 2000년 위탁가공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품 목
99년 (A) 2000년 (B) 증가율

(B/ A)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반

입

농림수산품 11 - 5,425 7.5 49,218.2
광산물 - - - - -
화학공업생산품 2,093 3.9 1,358 1.9 -35.1
섬 유 류 45,037 83.8 53,481 74.3 18.7
철강·금속제품 - - 1,053 1.5 -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556 2.9 56 0.1 -96.4
전자 및 전기 2,834 5.3 8,219 11.4 190.0
기타제품 2,182 4.1 2,373 3.3 8.8
기타(코드 불확실) 25 - - - -
소 계 53,736 100.0 71,966 100.0 33.9

반

출

일차산품 599 1.3 6,068 10.6 912.2
화학공업제품 430 0.9 418 0.7 -2.6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183 4.8 1,515 2.6 -30.6

비금속광물제품 398 0.9 169 0.3 -57.6
섬 유 류 32,000 69.7 36,674 64.1 14.6
생활용품 2,935 6.4 1,776 3.1 -39.5
철강·금속제품 314 0.7 598 1.0 90.2
전자 및 전기 2,278 5.0 6,607 11.5 190.0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711 1.5 2,004 3.5 181.9
잡제품 3,171 6.9 1,395 2.4 -56.0
기타(코드 불확실) 864 1.9 - - -
소 계 45,883 100.0 57,224 100.0 24.7
합 계 99,619 129,190 29.7

자료: 통일부, 『2000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종합)』.

- 29 -



셋째, 북한으로부터 한국으로의 물품이동(반입)은 상업적인 거래에서 이루

어지나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이동(반출)은 비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높다.

주로 위탁가공용의 섬유원부자재·금괴·아연괴·농수산물이 상업적 베이스

에서 반입되고 있고,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섬유류·KEDO지원용 원유·

식량 등이 반출되고 있는데 이중 42.6%(2000년 기준)는 비거래성이다(<표 Ⅱ

-3> 참조).

<표 Ⅱ-3> 2000년 비거래성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반 입 반 출 합 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가율

협
력
사
업

경수로사업
0 35,609 35,609 19.7

146.7
(0) (14,434) (14,434) (10.0)

금강산관광사업
1,622 14,608 16,230 9.0

-60.1
(122) (40,575) (40,697) (28.2)

기타협력사업
234 17,166 17,400 9.6

174.8
(0) (6,332) (6,332) (4.4)

소 계
1,856 67,383 69,239 38.3

12.7
(122) (61,341) (61,463) (42.6)

지원
물자

KEDO 중유
0 7,192 7,192 4.0

-81.8
(0) (39,512) (39,512) (27.4)

대 북 지 원
0 104,477 104,477 57.8

140.6
(0) (43,426) (43,426) (30.1)

합 계
1,856
(122)

179,052
(144,279)

180,908
(144,401) 100.0 25.3

주: ( )안은 ' 99년 금액임.
자료: 통일부, 『2000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종합)』.

나) 위탁가공 교역(Commission-based Processing Trade ; CPT)

전반적인 교역 규모 성장세 속에 위탁가공교역도 증대, 2000년도 위탁가공

교역액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억3천만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

체교역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에 해당한다. 특히 2001년 1월, 현재 위

탁가공교역 실적은 6백만 달러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월 전체 교역액

의 39.5%에 해당하며 실질 교역액 11,672천 달러의 53.0%로 절반을 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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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표 Ⅱ-4> 참조).

<표 Ⅱ-4> 위탁가공교역 연도별 현황

(단위: 천 달러 / $1,000)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0 69 0 18,724 0
1990 12,278 0 1,188 0 13,466 0
1991 105,719 0 5,547 0 111,266 0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
9,316

(11,148)
3990

(3,319)
6,348

(18,988)
2,193

(2,864)
15,664

(30,136)
6,183

(6,183)

주 1: ( )안은 해당 해의 전년도 동기실적임.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도 <표 Ⅱ-5>에서와 같이 99년 132개( 98년 72개)에

서 2000년 말 현재 151개로 급증했으며 품목수 또한 185개( 98년 144개)에서

257개로 72개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류 위탁가공(반입 74.3%,

반출 64.1%)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컴퓨터용 모니터, 음향기기, 카세트 테이

프 등 전기·전자 및 생활용품에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위탁가공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특징이다(<표 Ⅱ-6> 참조).

<표 Ⅱ-5>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연 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전 체 30 38 100 147 127 145 258 333 442 378 581 652
위탁가공 - - - 4 7 9 18 38 48 72 13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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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업체수는 반출·입 합계임(반출·입 중복은 1개로 계산).
자료: 통일부, 『2000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

<표 Ⅱ-6> 연도별 교역품목수 현황

연 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전 체 26 26 61 100 101 159 263 280 385 486 525 647

위탁가공 - - - 9 36 65 84 113 98 144 185 257

주 1: 품목수는 MTI 6단위 물품분류에 의한 것임.
자료: 통일부, 『2000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

2) 정상회담 이후 변화

[그림 Ⅱ-2]에서 보듯이 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 이후 위탁가공교역은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반입을 기준으로 경제교류가 이루어

진 이후부터 정상회담 이전(∼2000. 5)까지 위탁가공업체수가 134개에서 12월

말 179개로 45개소나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 이는 정상회담 이전 위

탁가공교역에 참여한 업체수의 3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0년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위탁가공무역액이 급감한 것은 선사 갈등23)으로 위탁가공

물품이 제대로 수송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23) 북한이 특정선사의 남포항 입항을 거부하면서 남북임가공 교역이 석달째 표류했

던 경험을 계기로 과도한 수수료와 무상지원 요구, 임가공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

약, 중국산 물품의 북한산 위장 등 남북한간의 각종 비정상적인 거래가 남북경협

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교역은 지난해 사상최초로 4억 달러를 넘기는 등 외형적으로는 활성화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각종 비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부담으로 남한의 임가

공업체 중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남북경협 본격

화에 대비해 북한 내 인맥 구축, 북한사정 파악 등 중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사

업을 한다”면서 “비공식적인 추가부담이 상당해 수익성만 따지면 사업을 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최근 남북위탁가공업체 61개 사를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손해는 보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9%에 불과했다(한겨레신문, 200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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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나. 협력사업 동향

1) 현황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에 비해 양측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파급효과도 지대한 부문이다. 대북

투자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이익을

살릴 수 있으며 위탁가공보다 진일보한 단계로 상당수의 국내기업이 대북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남북경협사업은 1989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공동개발사업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

었으며, 1992년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대북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한의 핵문제와 남로당 간첩사건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 남북경협사업도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4년 제

네바합의가 도출된 후 그해 11월 정부에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

하고, 95년 (주)대우에 대한 대북 협력사업, 고합물산(주)을 협력사업자로 승

인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은 본격적인 합작투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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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8년 4월 30일에 발표한「남북경협활성화조치」는 국민의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에의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기업들이 경제논리에

충실한 경협추진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 1

월말까지 총 43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나, 1999년 12월말에 협

력사업자 승인기업 중 4개 기업이 최초 승인기준 미달 및 남북경제협력질서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2001년 3월 말 기준 39개 기업

이 협력사업자로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8개 기업이 협력사

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

향 각월호).

특히 북한이 개발 추진 중인 나진선봉지대와 관련한 사업으로 총 14개 기

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동지대가 남북경협활성화의 시범지

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정원준, 1998. 12.).

<표 Ⅱ-7>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2001년 3월말 현재)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경 제 1건 6건 4건 15건 10건 2건 1건 39건

사회문화 2건 1건 7건 7건 9건 1건 27건

계 2건 1건 6건 4건 16건 17건 9건 10건 1건 66건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표 Ⅱ-8>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2001년 3월말 현재)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경 제 1건 5건 9건 1건 2건 18건

사회문화 2건 1건 5건 5건 5건 3건 20건

계 2건 1건 6건 14건 6건 7건 3건 38건

자료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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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기업 현황(2001년 1월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쟈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불 92.10.5

('95. 5.17)
고합물산

(합영,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나진,
선봉,평양 686만불 95. 5.17

한일합섬
(합영,합작)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쉐타, 봉제, 방적 등
4개 사업 980만불 95. 6.26

국제상사
(합영,합작) 신발 350만불 95. 6.26

▲ 녹십자
(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불 95.9.15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대외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선봉 300만불 95. 9.15

동룡해운
(단독투자)

해양무역
회사 하역설비(크레인 등) 500만불 95. 9.15

삼성전자
(합작)

조선
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타 700만불 96. 4.27

▲ 태 창
(합영)

릉라888
무역총회사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불 96.4.27

('97.5.22)
대우전자

(합영)
삼천리
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불 96. 4.27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
불→

11,430.8
만불

96. 7.15
('97.8.16→

' 99.8.10변경)

▲
미흥식품

(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함흥,
원산,남포 47만불 97. 5.22

('98. 3.13)

한 화
(합작)

청운산
무역회사 PVC장판 제조 평양,남포 90만불 97. 5.22

LG전자
/ LG상사

(합영)

광명성
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불

97. 5.22
97.10.14

(변경승인)
▲
한국통신 체신부 경수로 건설 통신지원사업 신포 · 97. 8. 1

('97. 8. 1)
삼성전자

(합영)
조선
체신회사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
설비생산 나진,선봉 500만불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은하무역
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평양,남포 400만불 97. 8. 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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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신 원
(합작)

은하무역
총회사 의류·봉제사업 평양 100만불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해주 300만불 97. 8. 1

금오식품
(합작)

은하무역
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 8. 1

한국토지공
사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선봉지대 시범
공단 조성

나진, 선봉
(유현지구) ·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나진,선봉
(동명지구) 420만불 97.10.14

삼천리자전
거/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 조립·생산 나진, 선봉 800만불 97.10.14

▲태영수산
/ LG상사

(합영)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65만불 97.10.14

('98. 8.28)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
대상국

경수로사업 부지 내
은행점포 개설 금호 · 97. 11.6

('97.11.6)
▲(주)아자
커뮤니케이
션

(합영)

금강산
국제관광
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지역

편당
25만불

97.11.14
('98. 2.18)

(주)에이스
침대(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 및 가구 제조
·판매

평양
락랑구역 425만불 98. 1. 9

롯데제과
(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불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광
고 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불 98. 2. 18

안성개발
(합작)

조선56무역
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 3.13

▲두레마을
영농조합법
인

(합작)

라선경제
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
재배사업

나진, 선봉 200만불 98. 4. 8
('98. 7.27)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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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사업승인일)

▲국제옥수
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
연구원→
농업과학원

(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
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
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기타

30.9억원
→

110억원
( 99.3.25)

98. 6.18
('98.6.18→

' 99.3.25변경)

▲(주)현대상
선,현대건설,
금강개발산
업
현대아산
( 99.2.25)

(단독및BOT)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
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 98.9.7)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
( 99.1.15)

금강산

9,583만불
→

1억33만불
( 99.1.15)
→1억4,867
만불

( 99.4.16)

98. 8. 6
('98.9.7→

'99.1.15변경
' 99.4.16변경)

▲(주)코리아
랜드(합영)

묘향경제연
합체

북한부동산개발(임대·
분양) 및 컨설팅업 평양 60만불 98. 8.28

('98. 8.28)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
농가 보급, 표고·느타
리·진주 등 버섯류 생
산·수출

나진,선봉
(선봉군
읍)

20.8만불
(남북한
총투자액:

81만불)

98.10.28
('98.10.28)

▲현대전자
산업,한국통
신,온세통신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
신협력사업(1단계: 온정
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
간 통신망 구축 및 운
영)

금강산
관광지역
내

13만불
(1단계)

98.11.11
('98.11.11)

(주)해주
(합작)

광명성총회
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
매 서해인근 299만불 99. 1. 8

▲(주)평화자
동차
(합영)

조선련봉
총회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3억불
(1단계:

666만불)

99. 8. 31
( 00. 1. 7)

▲한국전력
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금호지구

40.8억불
(PWC금액
포함)

( 99.12.15)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 W 공동개발 북경 72.7만불 00. 3.13
( 00. 3.13)

주: ▲는「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자료: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통일부.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에 비해 거래규모 및

투자회수 위험이 크고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데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경제 외적으로도 중요

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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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북한진출이 시작된 것은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 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총 43

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나, 1999년 12월말에 협력사업자 승인기

업 중 4개 기업이 최초 승인기준 미달 및 남북경협질서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승인이 취소24)되어 현재 39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8개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복잡한 방

북 및 남북경협 승인 절차 등이 간소해져 남북 교역 및 투자확대 발전의 제

도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나 남한의 외환·금융위기에 따라 사업(자) 승인이

99년부터 감소를 보이고 있고, 2000년도에는 (주)평화자동차의 남포지역에 자

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과 삼성전자의 북경에 남북 소프트웨어공동개발

사업 2건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표 Ⅱ-10>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2001년 1월 현재)

연도
구분 92 95 96 97 98 99 00

사업자 승인 1건 6건 4건 15건 10건 3건 -

사업 승인 - 1건 - 4건 7건 4건 2건

자료: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통일부.

사업(자)승인을 투자 형태로 살펴보면 <표 Ⅱ-11>과 같이 사업자승인 전체

40건 중 13건, 사업 승인 18건 중에서는 7건이 합영 투자를 보이고 있어, 금

강산관광 및 경수로산업 지원이 대부분인 기타 형태25)를 제외하면 남한기업

의 북한 투자참여는 주로 합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경제분야 협력사업자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4건 취소 조치를 받은 기업은

'99.12.23, 신일피혁, 세원커뮤니케이션, 성화국제그룹, 아이엠시스템이다.
25) 국제옥수수재단의 조사·연구와 북경에서의 삼성전자와 조선컴퓨터센터의 공동

S/ W 개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강산 관광 및 경수로사업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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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시 투자 형태

합영 합작 단독 합영,합작 기타
사업자 승인 13건 11건 6건 3건 7건
사업 승인 7건 3건 1건 - 7건

또한 사업승인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로 경수로 건설장소인

신포·금호지역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금강산지역이 34%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있는

나진·선봉지역은 17%를 차지하고 있어 평양남포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진출분야와 투자액을 살펴보면 <표 Ⅱ-9>와 같이 주요 진출분야는 농수산

물을 포함하여 식품분야와 건설·설비 분야이다. 건설, 설비 분야의 투자는

(주)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주)코리아랜드의 북한부동

산개발사업을 제외하면 투자금액의 98%이상이 경수로 사업 및 금강산 관

광·개발 사업관련이다. 또한 섬유분야의 경우, 협력사업자승인은 7건 받았

지만,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대우만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식품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은 작지만 태창의 금강산 샘물은 2000년

7월부터 국내판매가 개시되었고 특히,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개발

사업은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2000년 말까지 국제옥수수재단이 16

차례 방북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 6월로 완료예

정이던 사업을 향후 7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1년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사

업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가전·정보통신분야는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투자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하다(<표 Ⅱ-12> 참고).

<표 Ⅱ-12> 산업분야별 경제협력사업(자)승인 현황

(단위: 만 불)
섬유분야 건설,설비 정보통신 식품분야 가전 기타

사업자승인 6 7 4 10 2 11
사업승인

(투자금액)
1

(512)
5

(420,156)
2

(13)
5

(913) - 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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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담 이후 변화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

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

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

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건설 사업 추진, 투자보

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북

식량차관 제공,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통일부, 2000).

1992년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 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

래 2000년 1월말까지 총 39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이중 18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 교류는 현대

의 개성지역에 대한 공단조성사업 추진과 제조업 분야에서 태창의 금강산

샘물 판매, 녹십자의 혈전증 치료제 생산공장 준공, 평화자동차의 자동차공

장 건설 착수 등 본격적인 제품의 생산 및 반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남북관계는 약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26) 이와 관련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책임의

소재를 떠나 대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 신뢰 형성의 전기를 마련

한 만큼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당국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

로 보고 있다.

26) 올해 초 금강산 유람선사인 현대상선이 금강산유람선사업과 관광객 모객 등 관

광사업 일체를 완전 포기하고, 대신 사업일체를 현대아산㈜에 넘기겠다고 통보하

였다. 이는 현대상선 측이 “지난해 876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올해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듯이,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명분만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최근 현대그룹은 안팎에

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대는 올해 초에는 자금난으로, 최근에는 관광객이 급감

하면서 금강산 관광대금의 지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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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및 시사점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남북교역 562개 기업 중 연구진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소재가 파악된 87개 기업이었다. 이중 설문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상황, 북한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방

안 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중 28개 기업에서 응답하였다. 그러므

로 본 설문의 결과가 현재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남북경제

협력 상황, 북한인적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설문을 통해 대략적인 남북경제협력의 상황, 북한인

적자원 개발 방안 등을 얻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기업 현황

설문에 응한 기업의 산업분야 및 규모를 살펴보면 <표 Ⅱ-13>과 같다. 주

요 산업분야로는 농림·수산업 및 섬유분야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전체

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분야가 33%를 차지하고 있는 데 주로 무

역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는 주로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0인 이상의 기업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100인 이하 중소기업 중심의 섬유 및 농림·수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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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 (%)

분야

기계금속 1(3.7)

농림수산업 7(25.9)

섬 유 8(29.6)

화학공업 1(3.7)

광 업 1(3.7)

기 타 9(33.3)

계 27(100)

규모

1-99 17(63.0)

100-299 1(3.7)

300-499 4(14.8)

500-999 2(7.4)

1,000이상 3(11.1)

계 27(100)

missing value: 1

또한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의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표 Ⅱ-14>와

같이 약 절반이 넘는 55% 이상의 기업이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 또는 참여했

던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중인 기업도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계획이

없는 기업이 약 18% 이며, 특히 참여하였다가 현재 그만둔 기업이 25%로 나

타나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2.1%로 나타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교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 나타나는 것은 통일부에 교역업체로 등록만 하였을 뿐 실

질적으로 남북교역에 참여하여 하고 있지 않는 기업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섬유 분야와 기타(무역업 등) 분야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고, 계획중인 기업도 섬유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림

수산업 분야의 경우 이전과 달리 현재 및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할 기

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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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산업분야별 남북경제협력 실시 현황

분야
항목

기계
금속
농림
수산 섬유

화학
공업 광업 기타 계

현재 실시 중 3 5 8(29.6)
이전에 실시하였음 5 1 1 7(26.0)
계획 중임 2 1 3(11.1)
관심은 있음 2 1 3(11.1)
전혀 계획 없음 1 2 1 2 6(22.2)
합 계 1(3.7) 7(25.9) 8(29.6) 1(3.7) 1(3.7) 9(33.3) 27(100)

<표 Ⅱ-15>는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기업의 참여 이

유를 묻는 것으로 값싼 노동력 활용이 33.3%, 물질적 부족자원 활용 33.3%를

차지하고 있고, 통일대비 시장 확보 차원에서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어 참

여 기업의 대부분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물질적 부족자원을 활용한 직접적

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5> 남북경제협력 실시 이유

항목 빈도 (%)

물질적 부존자원 활용 5(33.3)

값싼 노동력 활용 5(33.3)

통일대비 시장 확보 4(26.7)

비경제적 이유 0

기 타 1( 6.7)

합 계 15(100)

또한 이들 기업의 남북 경제협력 참여 형태는 <표 Ⅱ-16>에서와 같이 위

탁가공이 가장 높은 45%를 차지하고 있고, 단순교역이 약 27%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빠른 기간에 이윤 창출이 어려운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위탁가공의 형태로 남북경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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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남북경제협력의 실시 형태

항목 빈도 (%)

직접투자 2(10.0)

위탁가공 9(45.0)

단순교역 7(26.7)

기 타 2( 6.7)

합 계 20(100)

주) 중복응답

나.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

1)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의 실태 및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은 기업들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표 Ⅱ-17>은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11% 반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

답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현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

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참여한 기업이 남북 경제협력 정책에 대하여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7>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의견

항목 유 무 계

매우 잘하고 있다 0 0 0(0.0)

잘하고 있다 3(18.7) 0 3(10.7)

보통이다 8(50.0) 7(58.3) 15(53.6)

잘못하고 있다 4(25.0) 5(41.7) 9(3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3) 0 1(3.6)

합 계 16(57.1) 12(42.9) 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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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Ⅱ-18>은 현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진전속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

으로 적당하다가 25%로 나타난 반면, 느리거나 빠르다라는 응답은 75%로 나

타났다. 특히 느리다 라고 응답한 기업이 약 54%로 나타나 현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진전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남북 경제

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북 경제

협력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33.3%가 적당하다고 나타난 반면, 참여한 기업은

약 18.7% 만이 적당하다고 보고있어,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진전 속도에 있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전반적

으로 남북경제협력 진전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Ⅱ-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속도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빠르다 0 0 0)

빠르다 4(25.0) 2(16.7) 6(21.4)

적당하다 3(18.7) 4(33.3) 7(25.0)

느리다 8(50.0) 6(50.0) 14(50.0)

매우 느리다 1(6.3) 0 1( 3.6)

합 계 16(57.1) 12(42.9) 28(100)

<표 Ⅱ-19>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에 대한 것으로 낙관적임이

35.7%, 비관적임이 1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 부정

적으로보다는 것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보통이 46%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

의 경우 낙관적임 37.5%, 비관적임 18%를 보이고 있고, 그러치 않은 기업의

경우 낙관적임 42%, 비관적임 8%를 보이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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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9>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낙관적임 0( 0.0) 0( 0.0) 0( 0.0)

낙관적임 6(37.5) 5(41.7) 10(35.7)

보통임 7(43.8) 6(50.0) 13(46.4)

비관적임 2(12.5) 1( 8.3) 3(10.7)

매우 비관적임 1( 6.2) 0( 0.0) 1( 3.5)

합 계 16(57.1) 12(42.9) 28(100)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표 Ⅱ-20>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주도 방식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정부나

기업의 단독적인 주도방식(28.6%) 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상호 보완하여 합동

적으로 주도(39.3%)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남북 경제협력 참여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는 정부

와 기업의 합동 주도(56.3%)를 선호하는 반면, 그러치 않은 기업의 경우 정

부지원의 민간기업주도(58.3%)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0> 남북경제협력의 적합한 주도 방식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정부 주도 0 0 0( 0.0)

민간기업 주도 5(31.25) 3(25.0) 8(28.6)

정부와 기업 합동 주도 9(56.25) 2(16.7) 11(39.3)

정부 지원의 민간기업 주도 2(12.5 ) 7(58.3) 9(32.1)

기 타 0 0 0( 0.0)

합 계 16(57.1) 12(42.9) 28(100)

<표 Ⅱ-21>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어려움을 묻는

것으로 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33.3%)와 북한의 사회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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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미비(20%)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북한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6.7%),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6.7%), 정보부족(0%)에 있어서는 상대

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이 관련 법·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

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Ⅱ-21>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어려운 점

항목 빈도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미비 5(33.3)

북한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1( 6.7)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 3(20.0)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 1( 6.7)

이질적 경제 체제로 인한 이해부족 2(13.3)

정보 부족 0

기 타 3(20.0)

합 계 15(100)

<표 Ⅱ-22>는 현재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과 우선적

으로 협력해야할 분야를 묻는 것으로 제도적인 경제협력 보장이 40.8%,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 29.6%,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1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보완

과 물류 유통망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은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근로

자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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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 협력 분야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제도적인 경제협력 보장 5(33.3) 6(50.0) 11(40.8)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3(20.0) 0 3(11.1)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 3(20.0) 5(41.7) 8(29.6)
자본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2(13.3) 1( 8.3) 3(11.1)
북한근로자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1( 6.7) 0 1( 3.7)

기 타 1( 6.7) 0 1( 3.7)
합 계 15(55.6) 12(44.4) 27(100)

다.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1)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표 Ⅱ-23>은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의 북한 근로자의 필요성 여부

를 묻는 것으로 약 87% 이상이 북한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였고, 이중 대부

분 기능직(35.5%)과 단순근로자(35.5%)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17.6%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북한 근로자에 대해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능직 및 단순근로자를 대상을 하는 교육훈련 프

로그램 개발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23> 남북 경제협력시 필요로 했던 북한근로자는(중복응답)

항목 빈도 (%)
기술직 3(17.6)
기능직 6(35.5)
단순근로자 6(35.5)
기 타 0
필요없음 2(11.8)
합 계 17(100)

또한 <표 Ⅱ-24>는 북한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해당 기업에서 느꼈던 어

려움으로 남북한 산업기술 격차에서 오는 북한 근로자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음으로 인한 것보다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서로 다른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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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문화적 차이(41.7%),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 소통(16.7%) 등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의 전문

기술직 보다 기능직과 단순 근로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북한 근로자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 및 언어 차이를 우선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24> 북한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

항목 빈도 (%)
기술·기능 수준이 낮음 0
문화적 차이 5(41.7)
의사 소통 2(16.7)
지나친 정치적 성향 강조 1( 8.3)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았음 1( 8.3)
기 타 3(25.0)

합 계 12(100)

남북경제협력 참여 기업 중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표 Ⅱ-25>에서와 같이 1개 기업27)만 나타나고 있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표 Ⅱ-25> 북한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항 목 빈도 (%)
있 다 1(6.3)
없 다 15(93.7)
합 계 16(100)

27) 교육훈련을 실시한 L사는 14명의 북한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기술·기

능 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은 200시간을 실시하였

고, 이때 소요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150만원이었다. 또한 교사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 경비, 교육훈련 시설 등은 L사에서 부담하였다. 그러

나 제 3국인 태국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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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78% 이상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87% 이상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치 않은 기업의 66.7%

에 비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Ⅱ-26>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필요성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필요하다 5(31.3) 3(25.0) 8(28.5)
필요하다 9(56.3) 5(41.7) 14(50.0)
그저 그렇다 0 4(33.3) 4(14.3)
필요하지 않다 0 0 0
매우 필요하지 않다 1( 6.2) 0( 0.0) 1( 3.6)
기 타 1( 6.2) 0( 0.0) 1( 3.6)

합 계 16(55.6) 12(44.4) 28(100)

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방안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시기,

장소, 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하여 북한

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표 Ⅱ-27>은 북한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에 대한 것

으로 북한진출 이전이 45.4%, 북한진출 이후와 진출과 상관없이 각각 27.3%

로 나타나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은 북한진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

우 북한진출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5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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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적합한 북한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시기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북한진출 이전 8(57.1) 2(25.0) 10(45.4)
북한진출 이후 5(35.7) 1(12.5) 6(27.3)
북한진출과 상관없이 1(7.1) 5(50.0) 6(27.3)
기 타 0 0 0

합 계 14(63.6) 8(36.4) 22(100)

<표 Ⅱ-28>은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적합한 지역을

묻는 것으로 북한지역 54.5%, 휴전선 부근 18.2%, 중국 연변지역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북한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참여 기업의 경우 남한지역의 0%와 휴전

선 부근 14.3% 보다 높은 21%가 중국 연변을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

다. 이는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서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연변 지역이 포함된 것은 북한지역에서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간섭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Ⅱ-28> 적합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역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지역 0 2(25.0) 2(9.1)
북한지역 8(57.1) 4(50.0) 14(54.5)
중국 연변지역 3(21.4) 0 3(13.6)
휴전선 부근 2(14.3) 2(25.0) 4(18.2)
중국 이외의 제3국 0 0 0
기 타 1( 7.1) 0 1( 4.5)

합 계 14(63.6) 8(36.4) 22(100)

<표 Ⅱ-29>는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

육훈련의 주도적인 주체를 묻는 것으로 남북한 협동이 59.1%, 남한기업이

22.7%,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이 13.6% 등으로 나타나 북한 근로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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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훈련은 남북한이 협동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 협동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을 경우, 참여 기업은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

관(7.1%)보다 남한 기업(28.6%)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참

여하지 않은 기업은 남한기업(12.5%)보다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25%)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표 Ⅱ-29>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주도적 주체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기업 4(28.6) 1(12.5) 5(22.7)
남한당국 0 0 0
북한당국 0 1(12.5) 1(4.5)
남한의 직업훈련 전문기관 1(7.1) 2(25.0) 3(13.6)
남북한 협동 9(64.3) 4(50.0) 13(59.1)
기 타 0 0 0

합 계 14(63.6) 8(36.4) 22(100)

또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 주체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의 주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0>, <표 Ⅱ-31>에서와 같이 남북한 공동이 각각 72.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표 Ⅱ-30>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비용부담 주체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 기업 2(14.3) 0 2(9.1)
남한 당국 1(7.1) 1(12.5) 2(9.1)
북한 당국 0 1(12.5) 1(4.5)
남북한 공동 부담 10(71.4) 6(75.0) 16(72.7)
기 타 1(7.1) 0 1(4.5)

합 계 14(63.6) 8(36.4) 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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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체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남한 당국 0 0 0
개별 기업 0 0 0
남한 전문 직업교육훈련 기관 2(14.3) 4(50.0) 6(27.3)
남한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 0 0 0
북한 당국 0 0 0
남북한 당국 또는 전문기관이 협동 12(85.7) 4(50.0) 16(72.7)
기 타 0 0 0

합 계 14(63.6) 8(36.4) 22(100)

<표 Ⅱ-32>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남한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한 지원(45.5%), 법·제도 지원

(22.7%), 재정적인 지원(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보다는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해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을 원하고 있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에 참여

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1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므로 자체 재정으

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Ⅱ-3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경험 유무
항 목

유 무 계

법·제도 지원 3(21.4) 2(25.0) 5(22.7)
재정적인 지원 2(14.3) 1(12.5) 3(13.6)
전담 직원기구(기구)설치 1(7.1) 2(25.0) 3(13.6)
지원 전담 인력의 확보 0 0 0
북한 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지원 7(50.0) 3(37.5) 10(45.5)
기 타 1(7.1) 0 1(4.5)

합 계 14(63.6) 8(36.4) 22(100)

<표 Ⅱ-33>은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관한 것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이 61.9%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언어 및 용어의 차이, 북한근로자의 기초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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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

력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50.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과

그러치 않은 기업의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3> 북한 근로자의 교육 훈련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1(7.7) 4(50.0) 5(23.8)
북한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 10(76.9) 3(37.5) 13(61.9)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부족 1(7.7) 1(12.5) 2(9.5)
뒤떨어진 직무습득 능력 0 0 0
기초능력의 부족 0 0 0
남북한 상호 언어 및 용어의 차이 0 0 0
기 타 1(7.7) 0 1(4.8)

합 계 13(61.9) 8(38.1) 21(100)

<표 Ⅱ-34>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기술·기능 분야를

제외하고 다루어져야할 내용에 관한 것을 묻는 것으로 상호 경제체제의 차

이(45.0%),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30.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

북분단으로 인한 사회·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Ⅱ-3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능·기술분야 이외에 다루어야할 내용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경제체제의 차이 4(33.3) 5(62.5) 9(45.0)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 4(33.3) 2(25.0) 6(30.0)
노사관계 1(8.3) 0 1(5.0)
전문 기술기능 용어의 일원화 1(8.3) 1(12.5) 2(10.0)
남북한 역사적, 민족적 동질성 2(16.7) 0 2(10.0)
기 타 0 0 0

합 계 12(60.0) 8(40.0)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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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북한 근로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표

Ⅱ-35>에서와 같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후 자격증 수여 방안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긍정적이다 3(18.8) 2(16.7) 5(17.8)
긍정적이다 8(50.0) 7(58.3) 15(53.6)
보통이다 4(25.0) 3(25.0) 7(25.0)
부정적이다 1( 6.2) 0 1( 3.6)
매우 부정적이다 0 0 0
기 타 0 0 0

합 계 16(55.6) 12(44.4) 28(100)

그러나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합당한 대우

에 대하여는 <표 Ⅱ-35>의 자격증 수여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Ⅱ-36>에서와 같이 약 53% 만이 그 자격증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6>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의 인정과 합당한 대우 여부

경험 유무
항목 유 무 계

매우 그렇다 2(12.4) 1( 8.3) 3(10.7)
그렇다 7(43.4) 5(41.7) 13(42.8)
잘 모르겠다 5(31.2) 6(50.0) 11(39.3)
그렇지 않다 1( 6.2) 0 1( 3.6)
매우 그렇지 않다 0 0 0
기 타 1( 0.0) 0( 0.0) 1( 3.6)

합 계 16(55.6) 12(44.4) 28(100)

라. 시사점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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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

북 정상회담 등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현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 진전 속도, 향후 전망

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 남북경

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섬유 및

농림·수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남북 물류 유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북한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북한 근로자는 기능직과 단순 근로

자이다. 또한 이들을 활용했을 경우, 기술·기능 수준의 낮음보다 문화적 차

이와 의사 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을 위해서는 기능직과 단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

발이 필요하고, 기술·기능 교육훈련 이외에 문화 차이와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부담, 프로그램 개발 등은 남북한 공동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는 남한 기업의 북한 진

출 이후이고, 그 장소로는 남한 지역보다 북한 및 중국 연변지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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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

가. 부정적 요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걸림돌은 도처에 있다. 남북한 당사자 내부에도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도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우

리의 현실이다.

1) 남한의 문제

첫째,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의 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둘째,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 내부의 불협화

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대북 경협 자체의 당위성에 관한

보·혁 진영간의 불협화음에서 경협 참여의 목적과 효과, 사업추진속도, 사

업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양태를 띠고 있다.28) 특히 내 코가

석자라는 대중들의 근시안적인 이해에 편승해 남북의 경제력 격차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특수한 남북현실을 무시한 채 탄력적 상호주의에 대

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수세력과 일부 언론의 여론조성으로 남북문제

에 관한 범 국민적인 합의도출이 어려운 현실은 남북경협의 전망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기업의 측면에서 이윤동기에서가

아니라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29) 따라서 경제적

28) 최영호, 「남북협력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도출방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 통일문제연구협의회/영산대학교 지역통상연구소, 2000. 8. 25.
29) 이광희(1999b)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과 달리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99년 12월 8일

에 있었던 남북경협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대북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경우 어떤 목적에서 추진할 것인가라는

- 57 -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제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경협을 바라보는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북한의 문제

첫째, 대북 진출에 따른 높은 위험 부담을 들 수 있다. 지난번 선사 갈등

으로 인천-남포간 선박운행이 중단되면서 관련 루트를 이용하는 대북 투자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도 몇 달

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손해를 남북한 정부 그

어느 쪽에서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기업 스스로가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큰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미흡한 개방·개혁을 들 수 있다. 결코 북한사회의 개혁·개

방을 우리사회의 잣대만으로 재단해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현실 인식이 체제

유지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부분적으로 경제교류만을 추진할 때 경제협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상황을 들 수 있다. 대북 경협에 있어서 우선

적인 사업대상이기도 한 북한의 경제적 인프라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현재 남북한 선박 운송비는 교역이 자 형태로 이루어

져 운항거리가 길고 북한의 항만관련 비용도 높아 운항거리가 비슷한 중국

등에 비해 2∼3배 비싼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섬유류 10∼11%, 주류 3.3∼1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0) 해상운수 외에도 육상운수나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북한 내수시장의 미약성이다. 아직까지 남북경협은 정상적인 상호협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북

한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 33.3%, 무관세 적용 9.5%, 북한제품의 시장성 9.5%로

나타났다.
30) 업계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남북한간 해운협정을 체결, 직항로를 개설해

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서울경제, 200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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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남북교역은 남한의 반입 위주

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지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렇게 반입초과가 두드

러진 이유는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90년

대 북한경제의 파탄은 최근의 경제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공산품

등의 북한 내 내수시장에서의 수요를 어렵게 한다.

다섯째, 시장경제 메커니즘 및 국제 상거래 관행에 대한 북한의 무지를 들

수 있다.

3) 국제 정세

남북한 내부적인 요인 외에 국제정세의 변화도 남북경협에 걸림돌로 작용

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31)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보

수론자들로 구성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이 한국사회 내부의 보수여

론을 부추겨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동아일보, 2001. 1. 31.)이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하고 세계 전략을 짜고 있는데, 최

근 벌어지고 있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수출 강행 추진과 미·중간

의 정찰기 소동은 앞으로 극동지역에 또 다른 냉기류를 형성할지도 모르는

도화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교과서 문제 파동이 동북아시아, 특히 남북한과 중국의 반

발을 사고 있어 한반도를 위시한 주변국들간의 외교관계가 더욱 꼬이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31) 일례로 부시대통령은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을 못된 아이(a spoiled child)라고 말하는 등 북한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some

scepticism)을 표시하면서 탄력적 상호주의가 아닌 강경한 상호주의로의 방향선회

를 암시하고 있다. 최근의 북미간 대화 움직임 가운데도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원칙의 고수와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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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긍정적 요인

먼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들 수 있다. 역대 어

느 정부보다도 국민의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

하고 있고,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동

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경연계 정책과 많은 규제, 가이드라인이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가 되어 왔음을 상기하면 현재의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4월, IMF 구제금융 이후

침체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민간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무엇보

다도 지난해 남북정상간의 만남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현실에서 구체

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즉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

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

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경제협력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대북 식량차관제공,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민간차원의 경협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으로 성사된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발사업의 추진은 남북교

역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남북경협에 플러

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 이후 교역실적에서 금강산관

광개발 관련 물자반출로 인해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의 반출이 대폭 증가하

는 등 하반기 들어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현

대 프로젝트는 다른 민간부문의 경협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보여 대우·삼성·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9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9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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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14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에만 협력사업자가 12

개, 협력사업 이 8건에 달하여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현대그룹의 위기와 정주영 명예회장의 죽음 이후, 현대의 대북 사업

이 흔들리고 있고, 상선 등의 문제로 민간차원의 경협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간차원의

경협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들 수 있다.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살펴보면, 북한 지배층이 자기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

게 알 수 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

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방식-인용자)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이다. ... 중략 ...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참신하게 사고하고 더 높이 비약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신사

고를 강조한 것은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

이자 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사설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면

서 민족대단결에 저촉되는 온갖 제도적 법률적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이어 북한 에

너지·하이테크 전문가들의 실리콘 밸리 방문이 잇달았고, 지난 2월에는 북

한의 무역성을 비롯한 아태평화위원회·민족경제연합회 등의 30-50대 당정

경제관료들과 무역분야 실무진 20여명이 대거 베이징(北京)에 파견돼 자본주

의 학습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문화일보, 2001. 2.

10.).

게다가 북한이 지난 4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가공무역법·갑문법·저작권법 등을 승인한 것은 대외개방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1. 4. 18.).

또한 북한의 행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적극적인 대서방 수교를 벌

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선 지난해 5월

과 올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비공식 방문,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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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국관계의 발전에 합의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장부인 상하이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다. 게다가 2000년 7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을 평양으로 초청,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소원했던 북·러 관계를 정상

적인 국가협력 궤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서방 선진 7개국(G-7)인 이탈리아와 영국, 필리핀과 각각 수교했

고, 호주와는 외교관계를 복원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네덜란드(1.15) △

벨기에(1.23) △캐나다(2.6) △스페인(2.7) △독일(3.1) △룩셈부르크(3.5) △그

리스(3.8) △브라질(3.9) △뉴질랜드(3.26) 등 10개국과 수교했으며, 최근에는

쿠웨이트와도 공식 수교를 하였다(연합뉴스, 2001. 4. 10.).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도 활발해졌다. 북한은 2000년 7월 27일 아·태지역

유일의 정치·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23번째로 가입, 이

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8월에는 아시

아개발은행(ADB)에도 가입신청서를 제출, 차관을 비롯한 경제협력 외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향후 아·태 경제협력체(APEC),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 가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같은 대외부문에서의 가시적 결과는 북한 정권에 자신감을 불어넣었

으며, 경제난 회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안정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

가이익의 증대, 국제무대에서의 고립탈피, 경제난 해결을 위한 외국과의 협

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같은 북한 당국의 변화는 남북경협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 전망

먼저 남북한 경제협력은 단기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은

그 동안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각종 회담

이 정례화 되고, 남북대화와 사회·경제·문화 교류가 제도화되는 단계로 이

행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급류를 타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말 북한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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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클린턴 행정부 사이에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소강상태를 유

지하다가,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동면기를 가져왔다.32) 그러나 최근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재개발표

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회복기미가 보이게 되었다.

현 시기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한 교류를 어떻게 촉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남북한간의 접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민간차원

의 비정치적인 남북경협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남북한의 교류가 양적, 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남북한 당국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는 정부와의 조화·협조 아래 개인 및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

요하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제약들을 점차적으로 제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체결된 4대 합의서 외에 경제협력에 관한 여타

제반 사항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투명화하고, 민족내부 거래 선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역할확대, 청산결제 이외의 환결제 정착, 과다한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무역의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 및 육상 운송로의 확

보 등(연합뉴스, 2001. 3. 30.)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된 민족문제를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남북

32)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북측이 이에

대해 강렬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3월 13∼16일로 예정되어 있던 5차 남북 장

관급 회담이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4월 23일부터 오사카에서 열릴 예

정인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출전도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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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활성화를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곽태환, 2000). 특히 지난 3월 김대중 대통

령과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

와의 회동에서 제기된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을 수립과 관련, 한국과 국제통

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참가하는 국제워크숍 개최 논

의는 앞으로 남북의 문제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 64 -



Ⅲ .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실태와 특성 분석

1.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실태

가.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측면

북한은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

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 교육에

있어서 장기적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종합지침서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년 9월 5일 제정·공포)에서도 교육의 목적을 자주

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 이라고 명시하면서

또한 사회주의 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실한 혁명전사

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

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33)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사교육(私

敎育)이 없으므로 인적자본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기술교육의

33)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서조차도 어려서부터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

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의

교과내용에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 공산주의 도덕 , 특

강 등이 전체 수업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중학교의 경우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역사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 현행 당

정책 , 공산주의 도덕 , 특강 등이 전체 수업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상교육의 비중이 인민학교의 경우 33.9%, 고등중학교의

경우 24.1%, 대학교의 경우는 41.2%라고 한다. 일반과목에서조차도 혁명교양, 전

쟁의식고취 등 정치사상교육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한 예로 1985년도 판 인민

학교 국어교과서(1∼4학년용)의 총 196개 단원 중 순수국어교육과 관련된 단원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김일성 우상화 및 충성심 고취가 33%, 김정일 찬

양 및 세습합리화가 31%, 기타 혁명의식 및 대남·대미 비난과 관련된 단원이

21%라고 한다(김태완, 1991: 297; 한만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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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낙후된 훈련설비 및 기술, 현대적 첨

단기술지식을 갖춘 강의인력의 부족, 노력동원 등으로 인한 훈련시간의 부족

등으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최근에는 만

14∼30세의 학생, 군인, 직장인이면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일 위대성 교양실」을 새

로 설치하는 등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동아일보, 1995. 11. 12.). 이러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실정으로 볼 때, 북한 교육은 그들의 정치체제에 순종

하는 인간으로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의 개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도외시하고 있

으며, 궁극적으로 고급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은 체제 특성상 낙후된 경제 및 산업구조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외국자본의 유치와 남북경협사

업에 따른 공장운영과 북한 근로자의 참여가 빈번함에도 철저히 근로자들을

방문한 기술자들과 격리시킴으로써 기능의 전달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측면 보다 실제 방북하여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운영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자의 교육훈련 참여가 많다. 경험에서 보면, 컬러TV 모니터

제작과 관련하여 교육에 참여한 김책공대를 나온 북한 근로자는 기사 자격

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가 대부분 가능하다. 교육을 시킨 사람 중 네 사

람은 군대를 갓 제대한 성분 좋은 사람이거나 부인이 의사로 활동하는 등

북한 사회에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신분의 소유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은 컬러TV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은 그다

지 높지 않으나 기술적 리더 1명과 현장 감독자 기술교육 후 일정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습득기간 및 속도는 매우 빠르다. 또한 일반 기능공들의

영문 매뉴얼 해독이 불가능하여 장비조작에는 애로가 많으며, 기사급이 해독

후 교육을 한다. 용어의 통일 또는 표준화가 추진된다면 남한 근로자의 기능

수준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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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교육훈련 교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훈련의 교

재로 잡지는 사용이 안되고 있다. 교재는 개인적 자료와 가르칠 자료(원서)에

붙어 있는 Made in Korea'와 표지는 다 떼어내고 다시 제본하여 보내고 있

다. 이는 남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 근로자

들을 위하여 별도의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

셋째, 국제 기준 등 객관적인 교육기준을 들 수 있다. 전자분야의 교육은

일반 기능공부터 기술자(대졸자)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한다. 남한측에서 제작

하여 사용하는 교재 및 각종 양식과 일반적인 기술기준 및 국제기술기준의

서적 및 규격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킨다. 일반 기능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

로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자급 이

상의 기술자들도 기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34) 생산에 대한 기준 및

작업방식 등 기본적인 방식은 남한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부 품질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넷째, 현장 근로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근로자는 두 가지 부

류로 나눌 수 있다. 기능공과 기대공이 그것인데 전자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여

성이며,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20세 안팎의 연령 대이고, 70명 중 1∼2명만이

기계를 직접 작동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기술교육을 학교에서 배

웠으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계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이다.

후자인 기대공은 기계를 실제로 운전하는 기능공을 말하며, 교육을 받으면서

도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지도할 경우에도 안내원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

하여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므로 단체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과 후에

이루어지는 총화시간을 통하여 자체 사상 및 기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도

의 단체교육이 필요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34) 북한 근로자들은 매우 열성적이며,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교육 후에도 계속적인

자체 학습을 통하여 배우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시 질문

은 매우 한정적으로 하며, 개별 교육시에는 질문을 많이 한다. 또한 일부 기능수

준이 앞서가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추가교육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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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용어 및 영어에 대한 애로를 들 수 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

되는 교재는 1주일 검열 후에 나누어주며, 영어가 많아 이해에 어려움을 많

이 겪고 있다. 북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는 한계가 있어 부품 등의

이해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또한 매뉴얼은 많은데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기계, 전기, 설계, 부품, 운전분야

등의 매뉴얼은 당초 영어와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책 36권을 다시 5부로 만

들어 북한에 4부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현장 훈련 위주의 교육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방법은 매뉴얼을 주고 개인 학습을 하도록 한 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인데, 모든 내용을 한글로 번역 후 재 작성하여 제

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한의 교재가 용어 사용에서 대부분 영어를 혼용하

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의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

어 전문기술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현재 북한에는 이러한 매뉴

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에서 그들의 학습태도를 보면, 북한 근로

자들은 자진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별적인 지도에 북한

측 안내원의 제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체교육은 실제

로 하기가 어렵고, 교재 내용을 사전에 검열한 후 개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특히 참고할 만한 일이다. 북한 기능공들의 수준은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및 기능의 습득 속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노출하지 않으며, 스스로 터득하기

위하여 야간에 실습작업을 해보는 등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품을 생산한 후 생산품에 대한 세밀한 품질검사에 관한 개념이 약하며, 만들

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

점은 사회주의적 사고와 관습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직업훈련 장비 및 교재와 프로그램의 부족과

함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즉 개인

의 직업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한 직업훈련이 아니고, 각 기업소의 필요와 재

량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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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와 기능 수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환경이 시설과 장비를 보면, 현재 북한에서 가동되

고 있는 시설과 장비는 노후하여 생산성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북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에 의하여 지원되는 장비도 마찬가지로 운반과

설치 및 가동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사업 진출

기업들이 경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산업기반시설의 미구축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운반 및 조립 등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가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물류비의 부담이 크다. 특히, 컬러TV의 모든 부품을 북한에

보내주어야 하는 점과 용어에 대한 이해 문제, 그리고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

련한 영문에 대한 이해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한문

화 된 용어를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은 신기술을 받아들일 형편이 못되며, 1970년대 초 공장운영

과 유사하고, 중유와 전기가 없어 폐허와 다름없다. 공장이 폐쇄되고, 산업인

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식량부족의 해결을 위하여 산을 개간하

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사정 또한 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교행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도 많지 않다. 함흥에서 원산을 거쳐 평양으로 가

는 길조차 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플라스틱과 비닐제품이

없다.

둘째, 열악한 시설과 장비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생산설비는 30년 이전 설

비밖에 없으며, 아주 낮은 기술수준과 공정에 필수장비인 체인블럭조차 없

고,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핸드 바레트카를 아주 고급장비로 보고 공급을 요

청해 오기도 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의 장비 조작은 설비가 낡고 오래된

장비를 운영하는 수준이며, 장비 고장시 망치를 들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수

준이다.35)

35) 한마음담배를 생산하는 북한에서 시설이 가장 좋은 용성담배공장은 30년 전에

수입되어 15년 전에 단종된 기계 7대 중 남은 것 3대를 가동하고 있다. 부속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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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순한 생산공정이다. 컬러TV 모니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마다 공정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부

공정은 수년의 작업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북한 진출 기업은 임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은 100% 전수검사를 하게 된다. 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투자한 신호 장비 및 패턴 등은 일반적인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북한 근로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 TV조립은 잘하며, 설비 또한 잘 점검해서 쓰고 있다.

넷째, 낙후된 기술 수준을 들 수 있다. 북한 근로자의 기술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일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매우 낮다. 또

한 장비조작에 있어서도 매우 미숙하여 장비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며, 고기

능의 중장비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 근로자들은 처음 다루는 장비

가 대부분이지만 장비의 조작 수준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

며, 일부 전자 계측기는 매우 잘 다루고 있다.

기타 관습과 언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사업에 차질

이 커서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문제) 불감증이다. 안전모 미

착용으로 많이 다치는 등 안전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점이 있으며, 직장장

(당간부)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북한 귀순자 " , , " 씨 등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기업 규모별(기업

소, 공장기업소, 연합기업소)로 부설 기능공 양성 학교를 설치하여 필요한 인

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공장대학 등 특수대학을 공장 내에 부설하여 운영

하고 있는 등 직업훈련 유사기관이 있다. 그러나 설비와 장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교육훈련시설이 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직업훈련과 관련한 장비가 매우 낙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또는 제3국)에 의해 신설되는 현장의 장비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전기가 불안정하고, 센서를 맞추지 못해 모두 빼고 기계를

가동시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 전부이다. 권련공정, 잎담배처리공정 및 재건조

공정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2000년 3월에 기계를 살펴본 결과, 기계가 돌아는

가나 쓰지 못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담배는 계속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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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북한의 기존 훈련장비는 매우 뒤떨어

진 시설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상

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

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등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

훈련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직업훈련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력이라고 볼 수 있

는데, 현재 북한은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증언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북한에 진출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교

육훈련 시킨 기업들의 경험과 같은 맥락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

의 인적자원개발분야는 전반적으로 시설과 장비 및 프로그램·교재 등의 절

대적인 부족과 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훈련 내용의 부실과 지나친

사상교육의 강조 등이 실태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의 특성인 정부 당국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에서도

개인의 의사와 반하는 교육훈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 북한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생

산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노동력은 북한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작업규율·

노동 생산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교육수준과 작업규율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교육수준은 교육기간과 정책적인 의무교육 등에 따라 그 수준을 높

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무교육기간이 11년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 질적으로 우수 하다거나, 북한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

하여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

가 한다거나, 혹은 북한의 노동력은 모든 주민이 100% 고등학교를 졸업했

을 정도로 우수 하다는 견해 등이 그 예이다.36) 실제로 남북한의 교육과 관

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한 노동력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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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표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단순히 교육과 관련한 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북한 노동력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7)

북한 인력의 노동력을 살펴보면(조동호, 2000; 114∼115), 우선 북한의 노동

력이 우수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 중 가장 근본적이

고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북한의 노동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다. 즉 북한 노동력의 질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임금수준

에 비교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노동력의 질은 상당한 수준이

라는 것으로서 북한 노동력의 임금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양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38) 실제로 최근 북한에 진출한 모기업의 관계자는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협 경험이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직업의식 혹은 노동

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사

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북한 당국도 그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하여

발간한 자료에서 11년 의무교육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밝히

고 있다.
37) 통일 이전 구 동독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표상의 수치를 통해 볼 때,

구 동독 노동력의 수준이 구 서독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교육이나 기술관련 지표에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구 동독 노동력의 수준이 구 서

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통일

이전 구 동독이 코메콘 국가들 중 가장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도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밝혀진 구 동독 노동력의 수

준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력과

관련한 지표를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 수준이 높다거나 양질이라고 평가하는 것

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여겨진다(조동호, 2000: 109).
38) 북한의 주(駐)유엔대표부 한성렬 공사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북한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이 높아 임금이 약간 높다 해

도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1995. 8. 8; 조

동호, 200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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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 진출한 K사가 자체 조사한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 측정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인력의 노동 생산성 결과

를 보면 다음과 같다.39)

본 조사의 목적은 북한 노무 인력에 대한 노동 생산성을 측정·분석하여

북한측과 계약체결을 위한 북한 인력 활용분야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까지 가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북한 인력의 남한인력

대비 노동생산성 1/ 3에 대한 K사의 입증자료 제시 요청에 대비하고자 한 것

이다.

분석방법은 PWC 공사에서 북한 노무인력이 투입되는 작업 중 표준 품셈

대비 계수화가 가능한 공정을 대상으로 투입인력과 작업량을 실사분석에 이

39) 이하의 조사는 사가 실시한 것으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자료를 인

용한 것이다. 참고: 노동 생산성 산출자료, 토건분야 오수주철관 (Φ100mm) 설치

작업, 작업구간: 주거단지 SUMP∼부지 밖 방류지점, 투입인력

작업일시 동원장비
동원인력 (인) 시공수량

(m)남한배관공 북한보통인부 계
97. 9. 17 0.7㎥ B.H 2 5 7 100

9. 18 〃 2 5 7 100
9. 19 〃 2 5 7 100
9. 20 〃 2 5 7 100
9. 21 〃 2 5 7 100
9. 22 〃 2 5 7 100
9. 23 〃 2 5 7 100
9. 24 〃 2 5 7 100
9. 25 〃 2 5 7 100
9. 26 〃 2 5 7 100
9. 27 〃 2 5 7 90
계 22 55 77 1090

접합 개소 당 실투입 인력, 총 접합개소: 1,090m ÷ 5m/ EA = 218개소, 배 관

공: 22인 ÷ 218개소 = 0.1인/개소, 보통인부: 55인 ÷ 218개소 = 0.25 인/개소,

배관 작업 중 Back Hoe가 지원(현장소 운반 및 설치)한 부분을 50%로 가정하면

접합개소 당 보통인부 투입인력은 0.25×2 = 0.5인/개소 임.

북한인력 노동 생산성

투입인력 표준 품셈 투입 인력 실투입 북한인력 생산성(%)
보통인부 0.3인/ 개소 0.5인/ 개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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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또한 실측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증 및

보조자료를 얻기 위해 북한 노무인력을 지휘하며 함께 작업하는 반장급 남

한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측기간은 1997년 8월

23일부터 1997년 12월 18일까지이며, 대상 공종은 12개 공종(토건 분야: 주철

관 설치, 콘크리트 타설(기계/인력), 벽돌쌓기, 블록쌓기, 철근 가공조립, 거

푸집 조립. 전기분야: 노출배관 작업, 분전반 설치, 케이블 포설, 전선관 매

설, POLE 설치. 기계 분야: 배관 작업)이다.

분석방법의 전제로 북한 인력만 투입된 직종(북한인력의 생산성을 국내 표

준 품셈에 대비하여 산정), 남북인력이 합동으로 작업한 직종(남북한 인력이

시공한 작업량을 일정기간 실사를 통하여 각각 측정하여 남한인력대비 북한

인력의 생산성 산정), 남한 인력만 투입된 직종(배관공, 용접공, 콘크리트 공동

남한 인력으로만 시공된 직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40)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1>∼<표 Ⅲ-4>와 같다.

40) 북한 인력만 독립적으로 투입된 직종(보통인부)에 대한 남한 인력대비 북한인력

의 생산성 평가는 관련자료 미비로 평가치 못하였으므로 별도 후속 평가가 요구

됨(자료 제공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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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북한 인력의 직종별 노동 생산성 종합

(단위: %)
분 야 공 종 직 종 생산성 (%) 비 고

토 건

주철관설치 보통인부 60 표준품셈대비
콘크리트

타설

기계 보통인부 63 표준품셈대비

인력 보통인부 37 표준품셈대비

벽돌쌓기
조적공 51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78 표준품셈대비

블록쌓기
조적공 53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78 표준품셈대비

철근 가공조립
철근공 29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50 표준품셈대비

거푸집 조립
형틀목공 31 남한인력대비
보통인부 59 표준품셈대비

전기

노출배관작업 내선전공 31 남한인력대비
분전반 설치 내선전공 31 남한인력대비
케이블 포설 내선전공 34 남한인력대비
전선관 매설 내선전공 30 남한인력대비

pole 설치 보통인부 58 표준품셈대비
기 계 배관작업 보통인부 47 표준품셈대비

<표 Ⅲ-2> 남한 인력대비 노동 생산성

(단위: %)

분 야 공 종 직 종 생산성 (%) 비 고

토 건

벽돌쌓기 조적공 51

블록쌓기 조적공 53

철근 가공조립 철근공 29

거푸집 조립 형틀목공 31

전기

노출배관작업 내선전공 31

분전반 설치 내선전공 31

케이블 포설 내선전공 34

전선관 매설 내선전공 30

평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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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국내 표준 품셈 대비 노동 생산성

(단위: %)

분 야 공 종 직 종 생산성 (%) 비 고

토 건

주철관설치 보통인부 60

콘크리트

타설

기계 보통인부 63

인력 보통인부 37

벽돌쌓기 보통인부 78

블록쌓기 보통인부 78

철근 가공조립 보통인부 50

거푸집 조립 보통인부 59

전기 pole 설치 보통인부 58

기 계 배관작업 보통인부 47

평균 59

<표 Ⅲ-4> 직종별 남한 인력대비 노동 생산성

(단위: %)

구 분 조적공 철근공 형틀목공 내선전공

생산성 52 29 31 32

또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노무인력 중 보통인부의 노동생산성의 느끼는 정도(남한인력대비)

1/ 6 1/ 5 1/ 4 1/ 3 1/ 2 1

0 % 8 % 38 % 31 % 23 % 0 %

(2) 현재 보통 인부를 기능 작업에 투입시 느끼는 생산성 (남한 인력대비)

1/ 6 1/ 5 1/ 4 1/ 3 1/ 2 1
23 % 23 % 46 % 8 % 0 % 0 %

(3) 북한 기능인력 투입시 기대 생산성 (남한 인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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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1/ 5 1/ 4 1/ 3 1/ 2 1
8 % 23 % 46 % 23 % 0 % 0 %

(4) 북한 기능 인력 교육 필요기간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3개월 이상
0 % 15 % 15 % 70 %

(5) 교육 이수후 기대 노동 생산성 (남한 인력대비)

1/ 4 1/ 3 1/ 2 1 1.5
0 % 38 % 54 % 8 % 0 %

(6) 북한 노무인력의 기능 숙련속도 평가

느리다 보통이다 빠르다 그저 그렇다
62 % 15 % 0 % 23 %

(7) 북한 노무인력의 작업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뒷마무리가 필요하다

0 % 23 % 31 % 46 %

이상의 조사에서 K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즉 북한 노무인력

에 대한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고 분석자료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

여 보면, 남북한 인력의 생산성을 측정 가능한 부문에서는 남한 인력대비 북

한 노무인력의 노동 생산성은 평균 36%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2

9%∼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 인력만 투입되어 남한 인력대비

실사가 불가능한 보통인부에 있어서는 공정별로 국내 품셈 대비 37%∼78%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남한인력의 북한 노무인

력에 대한 인식 및 체감 생산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남한 근로자들이 북한

노무인력의 수동적인 작업태도와 기능의 차이를 현저히 느끼고 있으며 체감

생산성은 1/ 3∼1/ 4 정도이며 상당기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41)

41) 실제 북한 현장에서 운행중인 덤프 및 굴삭기 등의 중기 차량에 북측 운전원 약

20명 정도를 지원받아 3∼4개월 정도를 투입하여 본 결과, 북측 운전원의 차량운

전 기능 미숙과 차량의 특성파악 부족으로 크고 빈번한 차량파손의 발생과 방어

운전 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수 차례의 차량 전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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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록 제한된 직종에 대한 분석 결과지만 북한 노무인력이 생산

성은 남한 인력의 1/ 3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통인부 등 단순 직종에 있

어서는 국내 품셈 대비 3/ 5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라. 북한 귀순자의 남한에서의 직업훈련 실시 사례 분석

북한 주민은 성장기 의무교육기간인 고등중학교를 졸업 후(만 17세),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대학)하거나 취업·군입대 등으로 모두 분화되며 사회주의

체제는 무직자로 사회 배출되는 예는 없다. 사회진출을 위한 구체적 분화의

유형을 귀순자 K, B 씨 등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중학교 졸업 후, 「대학예비시험」(대입학력고사)을 거쳐 상급

학교 진학자(직통생)는 10-20%정도이다. 이 중 전문학교(5-6%), 대학(5- 10%)

에 진학하고, 졸업 후 국가에서 배치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일부는 장교로 군

에 입대한다.

둘째,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자는 30%(남성 중 30%, 여성 중 90%) 정도

이고, 대체로 기업소에 취업되며, 탄광·농장·광산 등에는 현역 군인이 대

부분 배치된다(군인이 70%).

셋째, 고등중학교 졸업 후 군입대자는 50-60%(의무 복무제도 없음)정도 되

며, 일반병의 군복무기간은 7-10년(특수부대:12년)이다. 군복무 중 대학진학

희망자는 입대 3-5년 후 대학예비시험을 거쳐 대학진학(중앙대학·도내 우수

대학 1-2%)이 가능하며, 탈락자는 3년제(공장대학, 전문학교 등)에 진학이 가

능하다.

넷째, 북한의 여성은 고등중학교 졸업 후 결혼 전 취업 또는 일부대학 및

군에 입대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는 대개 가정에서 가사 및 농사일에 보조하

컸으며, 또한 북측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운전자 출수 조치로 작업균형이 흐트러

져 작업효율 저하가 일어남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함.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북측 기능인력 채용시 기능 숙련도를 검증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현장에 투입된

현장 사용 용어, 기계적 구조이해와 방어운전 등에 대한 상당기간의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K사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에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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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섯째, 기타 사회교육기관으로는 각 기업소 규모별 기능공학교를 부설하

여 단기 과정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경험은 극히 적어 상기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이 실시되었을 때 학습에 적응과 성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예상할 수 없어 제한된 인원의 사례지만 일부 북한 탈북자의

J직업전문학교 에서의 직업훈련 실시 사례를 선행 조사하였다.

직업교육 훈련이란 일정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현장에서의 적용

을 목적으로 기능·기술을 교육훈련하고 습득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때, 훈련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초수학능력과 사회생활 경험 등은 학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동일과정에 입학한 남한 학생과 북한 귀순자

의 직업훈련 실시시 도출된 사례의 특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직업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최초의 면담 결과를 보면42),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대한 조사로『입학 전, 어떤 교육을 희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을 원치 않는다 60%, 대학교육 26.7%, 교양교육

13.3%순이었고, 전문직업교육훈련 희망 은 전무하였다. 교육을 담당한 교사

들은『직업교육 훈련 전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직업교육의 필요성 35.2%,

사회교육 35.2%, 예절교육 29.4% 순으로 필요하며,『직업교육 훈련 전

학습자의 준비성』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습은 교육에 지장이 있었다 , 성과가 없다 에 92%가 응답하

였다. 한편 훈련직종 선정을 위하여『직업내용을 설명한 것에 대한 최초 이

해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전혀 알 수 없었다 또는 거

의 알 수 없었다 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의 직업훈련기본법(구)에 의한 기능사 양성1년(기능사2급, (현)근로자직

69) 남한에 귀순하여 제한된 외부 접촉 경험만 있는 귀순자들에게 사회 적응의 일환

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먼저 남한에서의 직업생활과 향후 직업 전망

에 대하여 소개한 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욕구·전공분야의 사전

지식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적응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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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촉진법)과정의 교과편성 내용은 중등과정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들이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학력 기준에

따라 용이하게 훈련 가능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귀순자들은 체제

가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 성장·교육받은 자들로 학력에 따른 남·북한

수준 비교가 불가하므로 남한의 동일 과정 직업학교 학생들이 입학 초 기초

소양 평가지로 활용된 국어·영어·수학의 중등과정 수준의 기초 문제로 평

가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Ⅲ-5> 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Ⅲ-5> 기초 소양 평가 결과(평가자: 총 16명)

점수

과목

귀 순 자 성 적 정규과정
1개과평
균

비 고
0-20 21-40 41-60 61-80 81-100 평균

국 어 1 7 7 1 41 60.4
영 어 11 4 1 10.7 64.2 10점이하 :10명
수 학 13 1 2 9.1 41.6 10점이하 :12명
평균점수
분 포

11 4 1 20.3 55.4

귀순 조사자: 평균35세, 고등중 72%, 전문대이상 28%, 평균 고둥중학교 졸업 후 17
년 경과

남한 학생: 평균23세, 고졸 70%, 기타 고졸미만, 평균 고졸 후 4년 경과

비교 대상에는 차이가 많이 있었으나, 귀순자들의 과목별 성적을 비교하여

보면, 국어과목은 타 과목에 비하여 다소 기초 지식이 나은 편이나 남한 재

학생과 비교하면 68% 정도의 수준이었다. 영어는 평균이 10.7점으로 남한 학

생의 17% 수준이었으며, 1명만이 영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 53점을 취득하고

4명은 알파벳을 읽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타 교육생은 전혀 배운 경험이 없

는 실정이었다. 수학은 고등 교육을 받은 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수리력도 극히 부족한 남한 학생의 22%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생들에게 영어, 한문, 노어, 수학 과목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영어 과목에 대하여 전혀 안 배웠다(47%) ,

조금 배웠다(53%) 로 답하였다. 한문도 전혀 안 배웠다(53%) , 조금 배웠

다(47%) 로 답하였으며, 노어도 전혀 안 배웠다(33.3%) , 조금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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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로 답하였으나, 수학 과목은 모두 많이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은 기초지식부족으로 학습이 불가능하다

가 16%로 나타나는 등 저조한 기초학습능력이 지적되었으며, 교육생들은

『기초지식이 부족한 과목』의 순으로 ①영어 ②수학 ③한문 ④기초소양 ⑤

국어 ⑥이해력 ⑦언어 순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정도』는 30% 미만 이해 자 가 30%, 50%미만 이해 자 가

57% 등 87%가 강의 내용에 대해 반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초 수학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양성1년(기능사2급)과정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에 순조로운 학습 적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정상적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교과와 관련된 영어·수학·한문에 대

해 학과 수업전 보충 교육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기초수학능력이 남·북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좀더 구

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이 남한은 12년(총 수업 시간 10,982h),

북한은 10년 (총 수업 시간 10,193h)인 중등과정까지의 교과 과정 운영의 실

태를 기초하여 비교 조사한 결과, <표 Ⅲ-6> 에서와 같이 초·중등과정에서

국어 교과의 경우 남한은 총 1,802시간(시간비율:16.4%)인데 반하여 북한은

총 1,911시간(시간비율:18.7%)으로 북한이 109시간 더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표 Ⅲ-6>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

교과목
과정

국 어 수 학 한 문 외국어
비 고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초등학교
시간 850 1,142 612 834 37

비율 21 33 15.1 24.2
1.1

(주1h) 북한은
초등 4
학년부
터 영어
/ 러시아
어 선택

중등학교
(중고/ 고
등중)

시간 952 769 714 1,283 102 251 986 591

비율 13.7 11 10.3 19.0 1.5 3.7 14.2 8.8

평균
시간 1,802 1,911 1,326 2,117 102 251 986 628
비율 16.4 18.7 12 20.7 0.9 2.4 8.9 6.1

[비교기준] 남한: 6차 교육과정 기준, 교육기간: 12년
북한: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Ⅱ) 교육개발원 p.81-82, 교육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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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과는 남한은 총 1,326시간(시간비율:12%), 북한은 2,117시간(시간비

율:20.7%)으로 북한이 791시간(37%) 더 많은 시간을 학습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과인 경우, 남한은 중등과정부터 주로 영어과목을 선택하여 총 986시간(시

간비율:8.9%)을 학습하고 있으나, 북한은 인민학교 4년(초등학교)부터 영어

또는 러시아어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초·중등과정 총 628시간(시간비

율:6.1%)을 학습시키고 있다.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실시

와 하고 있으나, 358시간(36%)의 학습을 적게 시키고 있으며, 영어와 러시아

과목의 선택 선호도는 과거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동맹관계이었고 동구권과

의 빈번한 교류로 활용도가 높은 러시아어의 선택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문교과는 남북한 모두 중등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남한은 총

102시간(시간비율:0.9%), 북한은 총 251시간(시간비율:2.4%)의 학습을 실시하

고 있어 북한이 149시간 더 많은 학습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기초교과에 대한 학습시간을 비교하여 본 결과 북한

의 교육기간이 2년 적으나 총 789시간만 남한보다 적게 학습하고 있을 뿐,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한문과목은 남한보다 많은 시간을 학습하고 있

었다. 실제 기초수학능력 평가 결과 남·북간 우열 차이가 많은 이유는 북한

사회체제상 대학 입학 전형시, 개인의학습의 능력보다 당성이나 부모의 국가

에 대한 충성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사회 활동이나 성장과정에서 개인

학업능력의 기여도가 적으며, 북한 체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가족은 신

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등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 학습능력이

신분상승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제도상 많은 학습시간을 갖고 있으나, 학

습의욕의 저하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면밀한 연구를 위

해서는 남북한의 구체적인 교과내용의 비교 연구 등으로 심층 분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시 언어 및 학습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면, 반세기 동안 단

절된 남·북의 체제는 동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이질화시켰고, 변화

된 학습지도 방법 등의 환경적 차이는 북한 귀순자들이 남한에서 실시하는

학습현장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수업시 교사설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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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청취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수강이 가능한 자 는 20%밖에 안되고,

26%는 강의내용에 절반 정도만 수강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 지도교사들은

변화된 언어를 지도해야 수업이 가능하다 가 25.4%, 언어소통이 안되어 수

업이 불가능하다 도 7.8%나 되었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변화된 언어가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수업 전

에 이질화된 언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방법에 대하여는 북한은 주로 토론식·문답식·실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판서·주입식 강의 및 실험실습으로

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학습활동에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무 응답한 것으로 보아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적응이 되어 교육방법 변화에

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넷째, 교육지도시 학습자의 태도는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담당자들은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63%가 매우 피동적 이고 29%는 불성실하여 직업교육이 무의미하

다 라고 하는 등 학습자의 수업태도가 불성실하여 학습성과에 큰 지장을 주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학습 전 직업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성 등 인식 부족이 학습태도 불성실로 많은 부

분 표출된 것으로 본다. 인성의 형성은 학교 교육뿐 아니라 유아기 가정교육

에서부터 사회주변에 형성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으로부터 많은 영

향을 받게 되며 또한 성장기에 한번 형성된 인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귀순자들은 첫째,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수직·획일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경직성·폐쇄성·적개심 등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식생활까지도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 왔고, 둘째, 본인의 귀순

으로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심각한 불이익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죄의식,

셋째, 급변한 사회체제와 새로운 환경의 적응 등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상태에서 귀순자들이 교육 훈련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담당자들은 귀순자 교육훈련중

인성지도,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격 특성으로는 ①귀순자에

대한 대우 요망 ②타인에 대해 의심하는 습성 ③상호 융화력 부족 ④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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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함 ⑤은혜에 대한 감사의식 결여, 속마음을 터놓지 않음 순으로 이야기

했고, 이러한 인성은 학습지도에 어려움 또는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71%)고 지적했다.

다섯째, 보건 지도를 보면, 사람의 건강관리는 경제수준·생활환경과 습

관·식생활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북한은 경제적 낙후와 최근 극심

한 식량난까지 겹쳐 의·식·주 등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개인 위생 및

문화 생활이 미흡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생활로 건강관리에 의문이 제기된

다. 학습자들은 교육훈련기간 총 수업시간의 14%를 결석하였고, 병원 진료경

험의 주 병명은 내과(16%)·치과(22.5%)·외과(22.5%)와 일부 정신질환 등이

있고, 18명중 13명이 2가지 이상 지병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 37.2%로 건강을 우려했고, 건강하지 못한 이유에 대

하여는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혹독한 시베리아 벌목장 생

활 에 기인되었다고 한다.

2.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특성

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측면

우선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알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북

한의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노선의 고수와 김일성

부자 및 당에 충성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교육의 기본 원리를 사회주의적 교육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람들을 자

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77년 9월 5일 김일성의 연설과

교시 및 명령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교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라는 종합 지침서를 만들어 북한의 교육 전반에

걸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김일성의 방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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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북한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당과 수령에 충실하고(김일성

대학 강좌, 1998. 2. 15), 혁명화·노동화·공산주의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북한헌법43) 제 43조에서도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고 규정하고, 단계별로 인

간개조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되고 있는 직업교

육에 대한 당의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김일성의 지시와 노동당의 당 방침에 따르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인적자원개발에도 적용되어 기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다. 특히 기술교육에서 주체적인 기술인

재 양성을 강조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체

의 힘으로 주체형의 혁명적 기술인재를 키우자는 것으로 기술교육에서조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직업교육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부르짖고 있다.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학의 근본 원리44)를 기술인

재 양성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기술인재양성사업에

적용하면서, 이를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교육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은 무시되고, 오직 당의 결정과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허울좋은 주장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체계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43) 현행 북한헌법은 1998년 9월 5일 개정된 것으로 헌법 서문에서 이 헌법을 김일

성 헌법 이라고 명시했다.
44)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잇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

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철학사전, 197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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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

에서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

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김일성

저작선집 6권, 376)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은

공장대학·공장고등기술학교·공장고등전문학교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일성은 로동자

와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통신교육과 야간

교육망을 더욱 늘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18)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통신시설과 장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교육의 효

과는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하나의 방침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45)를

철저히 구현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

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사상과 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

학,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

서도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교양

과 사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직업교육이

라는 본래의 목표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 우상화에 더 초점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강조하는 방침이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적인 추진이다. 즉 북한은 모든 직업기술교육을 주체적으로 실시하여 자

력갱생과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가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정책이 당과 김일성의 지시46)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45) 사회주의교육학 이란 용어는 1968년 3월 14일 김일성이 학생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때 사회주의의 교육학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후대

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

의화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화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학의 원리며 기본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원칙도 제시하

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교육에서 당성·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 사

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전용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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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인 교류 등을 등한시하는 비과학적이며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지식교육의 강화와 함께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전문지식교

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 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 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21) 라고 주장하면서, 산지식과 집단노동을 강조하여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체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당의 방침

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북한은 경제성장의 기초로 북한 주민을 대상

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김일성은 …기술교육체계를 시급히 확립하여 일군들의 기술수준과 로동자

들의 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들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방침은 우선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술교육 강

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중등일반 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한가지 이

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47) 이러한 방침의 내면에는 사

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와는 달리 예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을 바로 생

산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들의 기능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강조하고 있다.48) 이러한 주장은 공

46)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모든 정책은 소위 유언통치를 통하여 생전 김

일성이 주장하였던 바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다.
47) 김일성은 또한 기초 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

초원리와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

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 생산과 결부된 한 가

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0) 라고 주

장하면서 11년의 의무교육 기간 중에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한가지 이상의 기술

을 가르치는 기초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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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기업의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각 업체의 계획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북한은 기술교육의 학습체계를

강조하고 있다.49) 네 번째로 기술기능학습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50) 다섯 번째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근로단체51)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2) 이는 조선노동

당의 외곽조직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통제하고,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자발적

인 능력개발의 동기 부여가 아닌 강제적·통제적인 정책을 쓰고 있음을 보

48) 김일성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옳게 조직할 필

요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181) 라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인력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9) 김일성은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

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라는 당이 구호가 실

생활에 옮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 라고 주장하면

서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습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50) 김일성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문헌과

다른 나라의 문헌도 많이 연구하고 최신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술기능전습사업의 기본목적이 인민경제의 모든 부

문과 단위들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잘 다루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

를 위해 학습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1)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단체들은 그 동안 당의 외곽조직으로 공산당이 대중을

지도하는 데 핵심적인 활용수단이 되어 왔다. 일찍이 레닌은 이러한 대중단체들

을 무산계급이 분산되어 있고, 농민들과 같이 비무산계급이 주요한 근로대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위대(공산당)와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 인식하였다. 이러

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레닌적 인식은 오늘날 북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

한에서는 이 대중단체들을 근로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업근로자동맹), 조선

민주여성동맹(여성동맹)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북한에서 이 근로단체들은 북한의

유일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체들의 중

요한 업무는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사상 교

양이다. 이종석 편(1994),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를 참고할 것.
52) 김일성은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

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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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앞세운 기술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

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주

장하고 있어 북한의 모든 분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여 당의 방침

과 김일성 개인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의 체제적 측면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북한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체계, 특수목적

교육체계, 성인교육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체계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서 초·중등교육의 기초교육이 10년으로 편

성되어 있다. 중등 교육단계는 우리와 다르게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없다.

지난 70년대 초반에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음으로 진로 분화의 시기를 보면 중등 후기까지 진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등 교육 단계에서 실업 계통이

없다. 특수목적을 위한 학교체계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기 분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인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교육기관이 설치되

어 있다. 특히 산업체 부설 형태의 성인 직업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방송매체를 이용한 성인교육, 성인에 대한 정치교육 기관이 존재한다. 학교

교육체계에서 유치원 1년을 포함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

치원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 기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학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

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과

정에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 욕구가 북한에서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

한에서 학부모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과 같이

북한에서도 대학입시 경쟁은 치열하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대학교육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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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성

과 충성심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신성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장대학·고등전문학교 같은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띤 고등교육기관이 많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생산

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기술을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게 직무와 관련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정규대학에까

지도 군제대자와 직장 근무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강조하

고 있기 때문에 학문과 생산현장의 기술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성인교

육제도를 보면, 온 인민의 인텔리화 라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발전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교육의 목표는 학력보충·직업훈련 및 정치

사상교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력이 미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 중심의 성

인교육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을 보충하고, 성인 각자의 직

무와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

성방송대학, TV방송대학을 개설하여 방송매체를 성인교육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기술교육체계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

장 적합할 것이다. 교육과 생산, 이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근로자들이 생산현

장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대학수준의 고등교육을 이수케 한다는 명분 하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별도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

계」를 운영하면서 그들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입증하는 교육제도로 선

전하고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공장·농장·어장대학과 공장고등

전문학교, 어장고등전문학교 등이 있는데 주간에는 해당공장·기업소에서 일

하고 야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반 대학에 설

치된 야간 및 통신학부도 동 체계에 망라시키고 있다. 공장대학은 김일성 지

시로 주요 공장과 기업소 내에 설치된 기술자 양성의 「원종장」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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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는데 현재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

업연한은 일반대학보다 1년 정도를 더 배우도록 하여 본 학부는 5∼6년, 관

리일꾼 양성반은 4∼5년이고 고등전문학교는 3∼4년제로 되어 있으며, 졸업

후 시험을 거쳐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공장(농장·어

장)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지도는 교육성이 하며, 관리운영에 드는 예

산편성과 집행 및 교육기자재의 보장사업은 해당 공장·기업소와 그 상급기

관인 해당 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학장은 공장·기업소 지배인이 겸직

하고, 교원은 대부분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맡고 있으며 공장시설을 실험실

습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대학 통신학부나 공장대학의 교원들

이 직접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 찾아가 탄광 갱내, 들판에서 가르치는

「현지학습반」을 운영하여 기술자를 배출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선전하고 있다.

2) 인적자원개발체제의 일반적 특성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은 독립된 교육기관의 형태, 공장대

학을 중심으로 한 직장 내 직업교육, 그리고 통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

계 라고 부르는 생산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 생

산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북한이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

교교육과 성인교육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일하면

서 배우는 체제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막론하여 모든 주

민들에게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성인교육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직업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

시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은 일반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이를 생산실습의 형태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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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의 일상적 과정에서 의무노동,

각종 실습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기능공학교·고등전문학교·공장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능공학교는 단기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제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등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은 학제

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이다. 또한 북한의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실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공장 순수익의 일부

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노

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53)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한다. 각 지역은 특

징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교육을 지역 생산체제와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주민 속에서 해당 직종의 노동자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

구이동이 없어도 지역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역주민 가운데 교육하고 배

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지역의 생산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 배치

함으로써 지방의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공장대학이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 생산물에 적합하게 공장

대학 및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설립하여 현지 노동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53) 김일성은 이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일제 학생이 되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종사

하는 기간을 포기 혹은 유예하는 것이다. 기술인력을 생산현장에서 확보하는 것

과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생산현장과 교육기관을 결합함으

로써 노동력의 이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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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북한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실

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공장 순수익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예산의 지출

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라디오와 텔레비전·녹화물 대여 등의 방식

으로 특별한 시설 없이도 다수의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광범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그 지역에서 충원하는 것이다. 넷째, 각 지역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 인적자원개발의 내용적 측면

1) 인적자원개발 내용에서 지나친 정치사상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정치사상교육 및

당과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교육을 가장 우선시하며, 끊임없이 이를 강조하

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교육의 특성은 김일성부자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유아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상교양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도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이 중

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또한 정치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정치 및 사상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치교육은 유아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동안 사상

교양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학습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교

육은 이미 정권 초기에서부터 보육원과 탁아소, 유치원의 교육시설과 내용에

중점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또한 계속교육의 원리를 적용하여 출생에서부

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교양학습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은 평생에 걸쳐 국가에 의해 계획된 교육체계 속에서 학습하게

된다.

둘째, 북한 당국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교과 내용을 통해 공산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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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와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이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이

용해 왔다. 그리하여 학교의 정규교과목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각종 조직

생활을 통하여 사상 교양을 연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근로자 학교를 설립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교육

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셋째, 학교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기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청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은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 교양을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는 당 간부와 일반당원, 주요기관과 단체의 간부 요원들을

재교육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간부교육의 최우선 목표

는 간부들을 김부자와 노동당의 충성파로 키우는데 있다. 또한 강습회·강연

회·자습회·독보회와 조회 등을 통해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 대한

정치학습과 재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총동맹, 농

업근로자 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의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2) 인적자원개발의 내용적 구조에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선진의 과학기술을 도

입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고등교육의 정예화

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

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의 낙후 상태를 인정하

고 이것이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

여 김정일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높이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유학생 파견·외국어 강조 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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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등교육단계의 제1고등중학교를 통하여 과학기술자를 조기에 발굴

하여 양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4년 9월 1일 평양을 비롯한

청진, 개성, 혜산 등 각 도청 소재지에 과학영재교육 기관인 제1고등중학교

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각 시도에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또

한 고등교육단계의 이공계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 분

야의 과학기술 교육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이 선두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김책공업대학에서는 공학과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1980년이래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시제도의

개혁과 중앙급 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대학의 정예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

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

는데 전국적인 대학입학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

기 위하여 제대군인과 직장 근무자의 입학 비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제1고등

중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예비시험을 면제하고 직접 대학에 추천하

도록 하였다. 이것은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공계통의 대학 1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김책종합대학·평양기계대학·함흥화학대학·청

진금속대학·평양경공업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손계림, 1995). 이들 중앙급

대학은 1년의 예비과를 두고 있다. 이 예비과는 대학교육의 기초를 닦고 질

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지난 1990년대 이전에는 제대군인에게만 예비과를

두었지만 현재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비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예비과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만 본과에 진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예비과를 이수하지 않고

직접 본과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급 대학에서는 학부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 준박사 를 주고 이들이 20-30대에 준박사 학위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준박

사와 박사 학위를 얻는 이들은 대부분 40-50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20-30대의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젊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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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1985년 이후에는 후보 준박사 제도를 두고 있다.

3) 교육 내용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결합 및 반복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은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적용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은 각종 교시와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이론과 현장학습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노동

과 육체노동의 병행을 강조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이론을 따르

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주체적인 교육 혹은 독창적인 교육

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의 특성으로 반복교육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반복교육을 특성으로 하는데 기술교육훈련에서도 이

를 적용하고 잇다. 즉 정규학교에서 직업기술에 관련한 기초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하여 상급학교에서도 이를 반복하여 실시하고, 졸업 후 현장에서도 각종

계속교육제도를 만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잇다. 이

는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인간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체제유지와 인력양성에 활용하고 있다.

4) 교육 내용에서 증오사상의 주입과 긍정적 감화의 원리를 활용하

고 있다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에서도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각종 기술교육훈련에

서도 반미사상 및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활용하여 증오

감을 증대시켜 체제유지는 물론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심리적 방법을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적용했던 사회주의 교육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오사상의 주입과 함께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찬양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이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조기 교육단계

부터 끊임없이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와 은혜를 강조하여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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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감동하게 하는 심리적 차원의 사회주의교육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

이다.

3.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가. 정책적 측면

우선 북한에서 그간 이루어진 대부분의 정책은 물론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결정과 지시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데 문제

가 있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인 일당 독

재체제와 수령지배체제로 운영되는 특성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

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대를 이어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김정일은 일찍부터 김일성의 후광을 받으면서 교육정책은 물

론 기술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은

문헌 내용으로 보아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치

사상·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북한의 청소년 조직과 문화예술 조직, 교원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

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김일성과 김정일 일인체제를 위한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

다. 모든 기술교육훈련체제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교

육훈련기관이 설립되며, 장비와 시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변화와 개선도 모두 김일성의 교시 혹은 지시에 따라 중앙당과 중앙

행정기관이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도의 집권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앙집권적인 형태는 주민들에 대한 각종 분

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권력과 체제의 유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집권적인 정책의 특성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에서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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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량사정 등으로 주민의 동

요를 막기 위해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급진성과 폐쇄성이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위

와 같이 정책이 한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권적인 형태를 취하다보니 비

록 최고인민회의 등의 의례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령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반면에 정책의 급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산

업구조·경제적 여력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한

다든지, 충분한 시설과 설비 및 기자재의 준비도 없이 다만 김일성의 지시만

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질적으로 저하되고, 대신 혁명적 급진성이 나타

나는 것이다. 즉 내실을 기하기 보다 형식과 대외적인 선전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교육훈련정책의 급진성은 대외적으로 폐

쇄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결정 상에서도 김일성의 즉흥적이며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폐쇄성을 알 수 있지만, 정책의 내용상에서도 국

제적인 흐름이나 북한내부의 환경을 무시한 정책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훈련의 성과와 주민의 수요를 무시한 폐쇄적인 기술교육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급진성과 폐쇄성은 정책의 신뢰성·실천

성·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나. 체제적 측면

북한의 기술교육훈련체제는 전주민의 인텔리화 혹은 11년 의무교육의 실

시 등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교육도 정

규교육체제 내에서 전체적으로 기술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성인교육체제도 공

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 등을 설립하여 전주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내실 없는 수평적인 기술교육훈련의 평등주의는

형식에 치우쳐 교육훈련의 효과가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 인적자원개발의 수단으로 추진하는 기술교육체제는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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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다. 개인의 의견과 적성보다는 당과 김

일성의 결정에 따르는 일방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강조하다보

니 개인차원의 교육훈련이 아닌 집단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에 일방적인 규율 및 원리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기술교육훈련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혹은 사상적 교육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집단적인 교육은 조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파악한

북한은 현재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 방법 및 내용적 측면

첫째, 개인의 의사와 적성이 무시되는 교육훈련 방법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지와 주체성의 강조 등을 통하여 주민을 강력하게

통제·감독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의 기회도 출신 성분 등 사상적 측

면을 강조하여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진로를 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은 결국 인력을 수요로 하는 기업소 등

이 일방적으로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방법을 동원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 내용에 지나친 정치성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강

조하는 것은 사상교육을 통하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

의 식량부족 사태 등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과거보다 더 강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목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과

성 제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 되고 있다.

넷째, 국제적 흐름을 무시하고, 경쟁력이 없는 소위 주체적 교육훈련 내용

을 들 수 있다. 현대 국제사회는 정보화·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변

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이 국제적인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 이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고립적인 인적자원개발 전

략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김정일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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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인력의 수급과 공급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계

획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적인 수요나 기업소의 수요

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인적자원개발에 치중하다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방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라. 시설 및 장비 측면

첫째, 인적자원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산업의 미분화

와 저개발을 들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주변 산업이나 경제적 여건 등 환

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모든 환경 여건이 열악한데 문

제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와 외화의 부족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직접적

인 투자가 적고, 오직 사상교육을 통한 체제유지에 치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

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 및 교육훈련 수요자들이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

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양질의 노동력 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적인 흐름의 무시나 지나친 사상교육의 강조 등으로

발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 교

육훈련생들이 관련 교재의 부족을 느끼고 북한 진출 기업의 교육훈련 교재

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양질의 교사가 부족하다.

탈북자나 전문가 및 북한 진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기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사상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열의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교재 및 도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북한

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일반교육은 물론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직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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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에서도 제대로 된 교재가 없다는 것이다. 종이와 원자재 등의 부족으

로 이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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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

1. 기본 전제와 접근 모형

가.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전제

1) 남북한의 지속적인 평화공존과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확대

그 동안 남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등을 다짐하였

지만, 매번 이를 무시한 상호 비방과 무력적인 위협이 있었다. 최근에는 남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상호 평화공존을 다짐하는 등 과거보다 긍정적인 상

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평화공존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한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병행·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의 지속은 결국 상호 신뢰감의 축적과 함께 인적교류가 이루어

지고, 나아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능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요인의 배제를 통한 상호 신뢰감 확보

그 동안 남북한간 각 분야의 협력 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치적

인 상호 이해관계였다. 특히,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긴장

관계의 근원이 되고, 서로 이해의 어려움과 상호 비방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

다. 남북대화의 계기나 진전도 항상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어 대화가 중단되

고, 사태의 악화만 가져왔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

원개발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서 상호 신뢰감을 제고하면

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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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인적자원개발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산업전반의 낙후 문제와 식량문제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남한의 실정도 국제환경의 어려움과 산업인력의 임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한 기업들은 국내적으로 고임금과 수출

및 수입의 다변화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의 여지가

많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북한 진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

도 남한에서 진출한 기업을 통하여 임금의 수입과 기능 및 기술 수준의 향

상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상호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한 인적자원개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진전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가 이

루어 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체제의 차이와 경제적·심리적 요인으

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요소로 와전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의 입장에

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체제의 붕괴를 염려할 수 있으며,

남한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전의식 저하와 북한지역에 진출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

발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 모두에 역기능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은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남북한 주민의 대등한 지위와 권리의 보장 및 민족적 동질성 확보

남북한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으며, 특히 독일과는 달리 같

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른 불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은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서 불신의 원인이 되고,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적·기술적·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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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으로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전통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 분단되어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성

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결국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은 민족의 전통성과 동질성을 전제로 할 때 그 효과가 증대되고, 추구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통일국가와 미래지향적 국가경쟁력 제고를 전제로 한 인적자원

개발

최근 국제적인 동향은 지역의 불럭화를 통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기와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환태평양 혹은 유교

문화권 등의 지리적·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및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북한 근로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우리 민족의

노동경쟁력 제고와 통일국가를 달성할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전

제로 미래지향적이며, 통일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자치주와 러시

아의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포함하는 범 한민족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통일국가의 경

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상호 관련 협정을 통한 현실성과 실천성의 확보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 남북한 양측의 환경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

관적인 평가와 상호의견의 존중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상호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을 함으로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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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비정치적 영역임을 의식하

여 상대방의 입장과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당위

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관련 협정을 통한 신변과 재산권의 보장

이 된다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은 더

욱 제고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한층 커질 것이다.

나.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접근 모형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 목표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기본 목표는“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다.

이러한 내용은 목표·수단의 연쇄(means-ends chain)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하위목표는 상위목표에 대하여 수단이 되지만, 그 보다 하위의 목

표에 대해서는 목표가 되는 계속적인 연쇄를 이루는 것이다(김병섭 외, 2000:

42). 아래 [그림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1은

동시에 하위목표 2가 된다. 또한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2는 다시 새

로운 목표 3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표1

수단1 목표2 수단1 목표2

수단2 목표3 수단2 목표3 수단2 목표3 수단2 목표3

[그림 Ⅳ-1] 목표·수단의 연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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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상위목표는 남북한 경제

협력 활성화가 되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목표인 동시에 남북통일의 수단

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아래 [그림 Ⅳ-2]와 같이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남북통일

기타 분야의
개선·발전

남북경협 활성화
기타 분야의
변화·협력

남북한 법·제도의
정비 등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북한 사회간접 시설
지원 등

경험적
차원 방안

공간적
차원 방안

주체적
차원 방안

재정적
차원 방안

프로그램적
차원 방안

[그림 Ⅳ-2]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모형

2.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전략

가. 기본 목표

1) 북한 근로자의 새로운 직업의식 패러다임 정착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특성인 국가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하는 계획경제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선택이 어렵

고, 지속적인 능력개발 교육훈련보다는 사상교육의 강조 등으로 노동생산성

과 작업몰입 등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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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급변하는 직업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북한 사회

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직업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 단계

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리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점진

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

주민의 직업의식에 대한 전환적인 발상을 유도·정착시키는 것이 북한주민

의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직업능력은 매우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부족

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 매우 포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우리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는 정보화·신기술의 시대라고 일컫는 만큼 전 주민은 정규제도

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계속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

술과 정보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평생교육훈련은 북한 주민

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상된 직업능력은 직업의 안정을 가져와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동안 낙후된 직업능력으로 인하여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정

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

를 유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

로서 남북한의 지역간 경제적 차이와 소득의 격차를 줄여서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북한 근로자의 기능 및 기술 수준의 적정화

현재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경험에서 보면,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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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은

바로 제품의 질과 생산성 등과 연계되어 우리 진출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술 및 기능 수준을 적정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진출 기업의 이익창출 효과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 남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기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4)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기본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목표는 양질의 산업인

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산업인력은 바로 북한

진출기업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각종

통계비교와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산업과 노동력 수준은 상당

히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북한 진출 기업 및

북한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에 양질의 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런 정책목표가 달성된다면, 통일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목표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인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현지주민을 현지에서 교육훈련시켜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기본 방향

1) 인도적 차원의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식량부족

등과 같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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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에 터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 및 기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업교육훈련의 부족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북한 진

출 기업의 관계자 및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2) 정치적 성향의 배제

인적자원개발분야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적 내용으로 남북한이 최대한 정치

적 접근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중국의 경우도 초

기의 교류 및 협력은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상호 체제와 입장을 이해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는

비정치적인 영역임을 강조하고, 이 영역에 대한 지원과 교류 및 협력의 당위

성·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치적 교류 및 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파급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양성과 연계성의 존중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호 다양성과 입장을 존

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남북한간

지원 및 협력의 주체는 정부 혹은 기업 등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다양한 방법,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인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분야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

원개발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제·무역·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 등과

상호 연계하여 지원 및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

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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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인력의 구조적·질적 발전을 통한 보완 효과 극대화

인적자원개발은 사회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회 변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물결과 사조가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

라의 경우,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사회변동이 유발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

북한 전체의 직업교육훈련을 구조적·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상

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

키는 발전·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추진 전략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현 단계에서 보면, 우리 정부 및 기

업의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이 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은 단계별·산업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단계별 추진 전략

가) 1단계-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상호 교류의 추진과 활성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지원 및 협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북한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자료와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북한의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인적자

원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장비 등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원 가능한 분

야와 영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관계자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의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결국 1단계에서 남북한간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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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에 근거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나) 2단계- 북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1단계 과정을 거친 후, 인적분야에서 북한이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교사

인력이나 자문단 등을 파견하고, 북한의 교사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훈련생들을 북한이나 연변 혹은 남한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접 실시한다.

물적 분야에서는 북한이 인적자원개발에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신

설 혹은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

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지원·보급한다.

한편 2단계에서 남북한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실질

적인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상호 논의하여 계

획을 수립한다.

다) 3단계-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련 제도의 정착화

이상과 같이 1·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3단계에서 북한 인적자원개발

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양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남북한이 상호 협력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축을 같이하여 연해주와 연변지역의 한민족을 포함

하는 동북아 한민족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2) 산업별 추진 전략

현재 북한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특히 전력 등 사회기반시

설이 부족하여 북한 진출 기업이 현지의 산업시설을 활용하는데는 많은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따라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측의 기업도 대부

분 경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

개발은 주로 경공업분야의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대상별 추진 전략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대상별로 추진 전략을 달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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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즉 북한 근로자의 학력별·기술 및 기능 수준별·지역별로 분류하

여 직업교육훈련 대상을 선발한다.

교육훈련의 우선 순위 대상은 현 단계에서 북한 진출 기업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

가. 인적자원개발의 주체적 관점에서 본 방안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는 크게 기

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과 단체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

적자원개발의 주체가 됨으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기관 차원

가) 정부의 일반적인 역할

우선 우리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역할은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자 하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단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야 하고 성공 사례도 확산되

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

인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의 유행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실패 사례

이다.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성

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철수 내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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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위주라고는 하더라도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였던 중소기업의 수는

5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개에 불과한 형편이며, 현재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신규업체

가 많은 실정이다(최신림·이석기, 2000: 20).

<표 Ⅳ-1> 남북한 경제협력 신규 추진업체 현황

(단위: 개 사,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신규 업체 10(100.0) 5(55.6) 9(50.0) 23(60.5) 18(41.8) -(0.0) 65(45.1)

추진 업체 10 9 18 38 43 26 144

주: 1) 교역실적이 연간 천 달러 이상 업체 기준
2) ( ) 안은 전체 추진업체에서 신규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조봉현(1999); 최신림 이석기, 앞의 책, p . 20에서 재인용.

결국 남한 정부는 기업의 북한 진출 유인을 따로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

와 관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

한 진출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부여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

조금 정책도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

발 투자 실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액수를 증대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진출 기업의 인적자

원개발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치적인 이유

로 북한 진출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인력을 순환시킨다든지, 정치적 감시체

제를 강화하는 것을 일정 정도 방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서는 진출 기업 자체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지만, 남한 정부도 햇빛 정

책으로 대표되는 북한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북한 정부가 체제

붕괴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 개별 기업의 노력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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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반적인 북한 노동 규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다. 즉, 북한 진출 기업이 인력 선발 및 해고의 자유를 누리고,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급적 요소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

가 지원하여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요소가 북한 체제의 붕괴

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남한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 정부

가 이러한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 개정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폐쇄성 강화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나) 중앙정부 차원

중앙정부는 주로 통일부가 전체적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

면서, 인적자원개발분야는 각 부처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

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주로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정책의제의

형성 및 개발·결정·평가와 중앙정부차원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부처는 산하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연

구소를 통해서 남북한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남북한간 직업교

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노동부 산하에 전문 담당조직

과 전문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다) 지방정부 차원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도 지방정부

가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지방행정조직과 연계 혹은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도 수

행하고, 교류 및 협력과 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남북 교류 및 협력에 대비한 행·재정적인 준비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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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 특별행정기관 차원

특별행정기관은 주로 각 지방에 있는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지방교육

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기관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해

야한다.

2) 기업 차원

가) 일반적인 기업의 역할

사실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남한의 개별 기업이 이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조금씩 북한 정부를 이해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나

서도록 하기에는 직접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노력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개별 기업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더구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노력은 해당 기업의 수익성 강화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

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진출을 시도하는 남한 기업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

진출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한 후 북한 진출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업의 역할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 진출 기업은 채용 및 해고의 자유와 직접적인 임금 지급 및 성

과급적 요소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

축적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므로 개별 기업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 진출 상담시 이러한 의사를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종의 법으로 제재가 가해져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나 기업의 개별 계약

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러한 사례도 존재한다

고 하므로 이를 무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이후

에야 투자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무척이나 어려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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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고 북한 정부의 거부감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단계적인 권

한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는 일단 최근의 북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확보된 인력 선별 조항54)을

활용하여 채용과 해고의 권한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에 존재하는 성과급 규정 및 임금의 변화 가능성 인정 규

정55)을 활용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집단적 성과급제를 도입한 후, 임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순서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진출 기업은 인력 채용의 요건으로 일정한 직업교육훈련을 받

도록 하는 계약 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채용의 조건으로 훈련 이수

를 부과하여 인적자원 축적을 강제하고 이 과정을 해당 기업이 직접 나서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가능하다면 해당 기업에 취업

한 인력이 다른 노력동원이나 사상교육에 참여하는 대신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훈련의 성과 자체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이런 대체는 북한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신뢰를 확보한 이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진출 기업은 북한의 훈련 설비 및 강의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

면 남한의 유휴 설비를 직접 가져오고, 필요한 강의 인력도 남한 기술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 기술 인력의 장기 체류도 북한

이 잘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성사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진출 기업은 채용 인력의 인식 변화에도 노력하여야 한

다. 사회주의 기업에서 익혀진 특성상 북한 인력은 수동성과 형식성 그리

54) 1999년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16조는 노동력 채용시 북한 담당기관과 계약을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대체하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176-177).
55) 2000년에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은 25조에 조업준비기간의 로임, 견습

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해당 기관의 승인 밑에 정한 월로임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의 변동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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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기성 (김승철, 2000: 95)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

업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은 끊임없는 정신 및 기술교육과 조회시

간 등을 이용한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극복해나가고 있

다56). 물론 아직 중국에 비해 개방 정도가 약한 북한의 경우 체제 비판적인

사항에 민감하고 이러한 정신 교육을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북한 정부에

주지시키고 실제로 실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민간 기업 차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1차적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산하에 있는 사업장 내 직

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수립

하고, 이와 관련한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기존의 시설 및 재원을 확충하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

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

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공기업 차원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북한 근

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협력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분

야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교 단체 차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 종교단체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 및 협력은 큰 효과나 시급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의 종교정책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형식적이지만 북한에 종교단체가 설립되고 있으

56) 김익수, 앞의 책, p . 340 참조

- 118 -



며, 우리측과도 각 종교단체별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57). 특히

우리 나라는 다종교58)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서

종교단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종교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 및 협력활동을 전개

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

키고, 북한의 소외집단이나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기능·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각 종교

단체에서 북한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성금과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의 일부를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 지원하거나

교류 및 협력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식량지원

보다는 북한주민이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적자원개발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교류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는 종교단체의

북한접촉과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원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는 북한과의 교류에서 지나친 종교의 신앙

체를 내세우지 말고 상호 공감대·신뢰감의 형성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

한 종교단체도 앞으로 북한에서 종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분야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57) 종교분야에서 남북한 접촉현황을 보면,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9년 12월말까

지 신청 331건(1,603명), 승인 277건(1,451명), 성사 114건(875명)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신청 32건(222명), 승인 32건(218명), 성사 20건(14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다. 1999년 주요 접촉사례는 종교인 북경평화대회(4. 24-27, 북경),

남북천도교 최고 지도자 북경회담(8. 24-26)등이 있었다(통일부, 2000: 63).
58) 현재 우리 나라의 종교 현황을 보면, 불교가 31개 계파, 천주교 15개 교구, 개신

교 161개 계파, 유교의 향교가 234개, 통일교, 민족종교로 천도교·대종교·원불

교·갱정유도·수운교·태극도·대순진리회·증산도·증산교본부·증산법종교·

미륵불교·미륵대도·천존회·청우일신회·한불교·성덕도 등이 있고, 그밖에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신흥종교들이 있다. 이 가운데는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교단이 있는 반면에 교류협력에 전혀 무관한 교단도 있다(김재완, 199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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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4) N GOs 차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NGOs가 일정부분 담당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59). NGOs는 각각의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과 전

문분야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60).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분야

에서도 이들의 관심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지원과 협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직업교육훈련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북

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참여한다

면, 민간단체 및 기업의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등에 직업교육훈련분야에 관

한 기구를 설립하고, 기금의 마련·전문가의 참여 유도 및 정부의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제 NGOs를 활용할 수 있다61). 특히 국제 NGOs의

59) 참고로 우리 나라의 NGOs 현황을 보면, 1997년에 발간된“한국민간단체총람”

에는 약 3,899개의 단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부를 포함하여 약 1만개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NGOs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3,899개 중에서 약 730개 정도

가 NGOs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1970년대에 비하여 약 4배 이상 증가

한 것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이후 수적인 증가

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조직은 분화와 전문화 및 다양화 등으로 변

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조한범, 1998: 14).
60) 통일이나 남북문제에 관련한 NGOs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

차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6월 10일 현재 통일부 허가 법인은 총 50개

로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활동 전반 21개, 학술·연구단체 16개, 교

류·협력분야 6개, 인도지원분야 7개 등이다. 이러한 영역별 NGOs의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그 활동도 전문화·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61) 198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L.A.의 한인타운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세계대회가 미국본부·캐나다본부·남태평양본부·러시아본부 그리고 한국

본부에서 약 6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세계협의회 결성 및 기구의 구성과 대표선임에 합의하고, 사무국은 서울

에 두기로 하였다. 세계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대북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북

한관련 사안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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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북한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의 신뢰유지 제고와 직업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NGOs를 통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NGOs 중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하는 관계 단체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관계단체는 이 기금과 행정적

인 지원을 활용하여 북한의 관계단체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

야의 지원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력의 내용은 인적

자원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보다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 관한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직업의식이나 가치관 혹은 경영관리 등과 같은 분야

를 남북한 관련단체가 상호 교류·협력하여 서로 다른 직업교육훈련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완 혹은 통합의 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지원 및 협력에서 정부가

관여하기 곤란한 영역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와 시민간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북한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나 관련 단체에 전달하거나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점은 정부의 업무를 덜어주고, 동

시에 감시자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우리 나라의 경우 NGOs의 역사와 전통이 짧고, 관변 단체의 등장

과 같은 관계설정 및 인식의 차이 등으로 역기능적인 측면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이 전개 될 경

우 정부와 NGOs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NGOs 구성원이 적극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국제기구 차원

2001년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20여 개 국제기

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을 통해 내놓은 합의성

명(Consensus statement)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의 "감시활동(모니터링)"에 대

- 121 -



한 제약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995년 6월 처음으로 국제

사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가 긴급구호계획에 따라 지원을 시작한 이래 이들간에는 분배의 "투명성"과

주민 접촉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마찰이 있어왔다.

1998년 "국경없는 의사회(MSF)", 1999년 옥스팜(Oxfam : 식수 등을 지원하

는 영국 단체) 등 유수한 NGO가 활동 제약을 이유로 철수했고, 북한에 상

주하는 지원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성명을 내고 북한 내 활동 제약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는 98·99년 성명 발표 이후 조건이 어느 정

도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1998년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군이 12개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

가 있었다. 북한의 식량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은 "투명성"

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접근(access)할 수 없는 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갖고 있다. 북한은 전체 211개 군중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170

개 군 정도만 접근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40여 개 군은 지원의 손

길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또한 감시활동을 위한 여행이 더 많이 허용되고 있고, 감시자들이 수혜자

를 직접 만날 수도 있으며, 구호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북한 당국자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가능해진 것도 구체적인 변화

라고 한다. 장애인 지원 단체 등 새로운 두 개의 NGO가 평양에 들어온 것

도 실례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성명에 참가한 한 단체의 활동가에 따르면, 모든 구호단

체에 접근의 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

체제에 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뢰관계가 확고해진 경우에는 훨씬 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식이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진벨 재단(회장

스티븐 린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단체는 북한 전역에 있는 결핵병원을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 단체 조일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국 국적을 소유한 활동가는 되도록 북한

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홍콩의 카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Caritas)의 경

우도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단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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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통제가 관대한 데 반해,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가 심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서방

국가들과 수교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경계심도 전반적으

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 활동가는 북한 당국이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면서 "지금까지는 정부와만 대화하려 했지만 북한도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을 해주는 NGO가 더 상대하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래서 지원은 정부기구와 NGO가 7:3정도로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

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또한 효과적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의 경우, 7년 동안 계속‘전시’에나 적용하는 긴급구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중장기적 계획 아래 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작년에 북한 당국과 합의했으나 다시

거부되어 무효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다.

한편 북한 내에 상주하는 활동가들에게도 자유의 폭은 다소 넓어지고 있

다. 외교공관 등이 밀집해 있는 특정 지역에 거주가 한정되고, 여행도 제한

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성명은 "투

명성에 대한 의심으로 모금이 어려워진 단체들이 후원자들을 안심시키고, 서

방 여러 나라들의 북한과의 수교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북한당

국의 획기적인 태도 전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쌓고, 변화를 기대하면 북한

도 쉽게 퇴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미영, miyoung@chosun .com).

이상과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장점은 첫째,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양분법이 초래할 수 있는 북

한의 거부감 및 자존심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둘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어 갈등과 마찰의 확산과 악

화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에서 국제기

구가 참여할 경우 여러 기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지원과 협조가 제도화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

- 123 -



는 가능성이 높다.

참여가 가능한 국제기구는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단체(2001년 2월 28일

현재)를 들 수 있는데 각 기구는 다음과 같다.

▶UN산하 기구

WFP, UNICEF, UNDP, FAO, WHO, UNFPA, OCHA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구활동기금, 유

엔인도지원조정국

▶국제기구

IFRC:국제적십자연맹, SDC: 스위스개발협력국, 유럽연합개발국 식품안전

단, ECHO:유럽연합인도국

▶비정부기구(NGO)

ADRA (스위스), Children "s Aid Direct (영국), Campus fuer Christus (스

위스), Cap Anamur (독일), Cooperazione e Sviluppo (이탈리아), 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Deutsche Welthungerhilfe (독일), Handicap

International (벨기에), PMU Interlife (스웨덴), Triangle (프랑스)

*헝가리의 Hungarian Baptist Aid (HBAid)는 활동 예정임.

나. 장소 및 체제적 관점에서 본 방안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어느 장소를 사용하느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

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이나 남한의

생산현장이나 교육훈련기관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남북관계 및 기타 변수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지역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지역을 통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가)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

현재 남한지역에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몇몇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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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여 북

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최

근에는 각급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교사의 활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 시설 및 교사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교육훈련장비가 차츰 신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 우리 산업 현실에서 활용도가 떨

어지는 시설 및 장비를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교사의 경우도 신기술을 익힌 교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기술

교육훈련 교사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교사인력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퇴직 교사의 활용 문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실시한다 해도 북한 근로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괴리감 등으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는 특별

한 교육훈련 과정 혹은 대상자(예컨대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교사 및 관계자

등)를 선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이 구체화된

다면, 우선 공공부문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

육훈련에 드는 비용 및 이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민간기관보다 유리하고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남한 지역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공공부문의 교육훈련기관

의 실태를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에는 국가 등이 설치·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훈

련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이 포함된다. 공공직업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 제 15조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

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부 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

다.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사를 양성하는

22개 직업전문학교와 공단이 출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능력개발훈련원)이 설

치 운영하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 기존의 직업훈련체제에 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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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훈련체제를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법·제도 및 재정 등 부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소 및 체제적

측면에서 남북이 상호 협의를 통한 협정이 맺어진다면 가능한 방안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의 신설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을 설

립할 경우, 지리적 위치는 개성공단이 인접한 휴전선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전선 서부 지역은 개성공단이 인접해 있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의 복원으로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신설 교육훈련기관은 기존의 공공 훈련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산업인

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기관의 신설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신설 교육훈련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다른 교육기관과 민간기관

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범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수정·보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2) 북한지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북한지역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직업교육훈련 시설로 각 지역에 있는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

학 등이 있으며, 기술전문학교도 있어 이들 시설을 활용하면서 시설과 기자

재를 지원하고, 관련 교사를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교사의 신변안전 및 관련 보험 등의 협정과 법·

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기관62)을 살펴보면, 형태상 크게 산업체부설형과 통신

62) 성인 직업교육기관은 한만길 박사의 연구진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향

규(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가 작성하였으며, 이를 수정 보완하였음(한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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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체부설형 교육기관으로는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어장대학·농장대학 등이 있고, 통신교육형으로는 각 대학의 통신

학부·TV대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사회교육기관은 모두 고등중

학교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진학하게 되는 학교들이다.

이 중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각 산업체 부설 학교63)

를 활용할 수 있다. 산업체 부설 학교형태로는 공장고등전문학교·공장대

학·농장대학·어장대학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공장대학으로 현재

약 100여 개의 학교가 전국 대규모 공단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은 공장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부설 학교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가)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

북한에는 1960년에 본격적으로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었

다. 고등기술학교는 1972년 학제개편으로 명칭이 고등전문학교로 바뀌었다.

현재 평양시에 인쇄고등전문학교·고등기계전문학교를 비롯한 공장고등전문

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1983년에는 청진제강소 고등금속공업전문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현재 평북에만 21개의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개의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산업체 부설교육기

관의 전형적 형태는 공장대학64)이다. 공장대학은 1960년 설립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1990년 현재는 100여 개에 이르고 있다.65)

1998).
63) 산업체 부설학교는 지역사회 및 해당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그 교육내용이 상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원리는 동일하다. 우선 행정적으로는 교육성 고등교육부

의 지도를 받고 있다. 고등교육부에는 공장대학지도국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며,

행정적인 지도는 고등교육부에서 받지만 소요경비 및 예산지원은 해당 공장 및

기업소·협동농장에서 책임진다. 즉 경제적인 지원은 해당 기업소에서 하고, 교육

성은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관리한다.
64) 공장대학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은 공장내의 회의실·

합숙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한다. 수업은 주로 야간강

의이며 작업을 마치고 하루 2-4시간 수업한다. 주당 18시간 정도 수업을 받게 된

다. 주간과정이 있는 경우 1년에 7-8개월은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은

공장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조명철, 1998).
65) 최초의 공장대학은 1951년 한국전쟁이 진행 중에 김일성이 평남 성천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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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학의 도별 분포를 보면, <표 Ⅳ-2>와 같이 공단지역이 많은 평안남

북도와 함경남북도 등이 황해도나 양강도·강원도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기술인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시행된 것인 만큼 공

단지역이 밀집된 지구에 설립된 것이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 다음 자료는

북한연구소의 북한총람(1983)과 관계기관에서 최근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 것

이다(한만길, 1998).

<표 Ⅳ-2> 북한의 공장대학 현황

평양특별시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승호공업대학 1961
용성공업대학 1960

평양공업대학 1960
염색가공, 방직공학과, 기계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화성공업대학 1983
※ 1987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평양공업대학은 전자전기종합실험장치
과 불꽃가공기를 비롯하여 460여종의 760여 점의 실험실습설비를 자체로
마련하는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장대학이다.

개성시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개성공업대학 1976

<표 계속>

군수공장을 방문하여 이 공장에 야간전문학교를 세우도록 지시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달 뒤인 7월 15일에 이 공장에 공장대학이 설립되고 이

것이 최초의 공장대학이라는 것이다(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 , 평양: 사

회과학출판사, 1994; 77-79). 최초의 공장대학이 1951년에 세워졌다고 해도, 이후

이러한 형태의 대학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공장대학이 설립되고 그

교육이 진행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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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직할시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강선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전기공학과
기양공업대학 1960
남포선박공업대학
남포통신공업대학
대안공업대학 1960

남포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무기화학공학과, 규산염공학과, 유
색야금학과, 선박건조학과, 전기설비학과, 기계
제작학과, 공업경제학과, 건축공학과

강원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문천공업대학
원산공업대학 1960 기계제작학과, 기계공학과
천내공업대학

양강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감산공업대학 1984
운흥공업대학
보천보공업대학 1971
※보천보공업대학은 1971년에 혜산공업대학으로 설립되었으나 그후 현재
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

평안남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개천공업대학 1970
군자공업대학
남흥공업대학 1983
덕천공업대학 1961 기계제작학과, 기계공학과
북창공업대학 1976
비류강공업대학
성천공업대학 1971
순천공업대학 1961 무기화학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안주공업대학 1976
장림공업대학 1988
평남공업대학 1976
평성공업대학 1976
형봉공업대학
※ 1987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북창공업대학의 학생들이 내놓은 20여
건의 창의고안 및 합리화안이 생산현장에 받아들여졌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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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구성광산기계대학
구성기계대학

구성공업대학 1960
금속가공학과, 기계제작학과, 방직공학과,

기계공학과
덕현공업대학 1978 채취공업학과, 기계공업학과, 야금공학과
동림공업대학 1976
삭주공업대학 1978
신의주공업대학 1978 기계제작학과, 방직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운산공업대학 1961 기계제작학과, 금속가공학과
의주공업대학
북중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기계제작학과
※ 동림공업대학은 동림군에 있는 8월 28일 공장 의 노동자를 학생으로
하고 있고, 북중공업대학은 용천국 북중노동자구 8월 8일 공장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한다 .

함경남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2.18 공업대학
검덕공업대학 1961 광업학과, 선광학과
단천공업대학 1971
덕성공업대학 1984
본궁공업대학 1961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북청공업대학
상농공업대학 1986
신창공업대학 1961 탐광학과
신포공업대학
신흥공업대학
용성기계공업대학 1961 기계제작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용양공업대학 1978
함남공업대학 1976

흥남공업대학 1960
무기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과,
기계제작학과, 유색야금학과, 전력공학과,
공장설비학과, 자동화학과

※ 용양공업대학은 설립된지 약 10년간 1,000여명의 기술일꾼을 양성하고
1,0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제출하였다(1986년 조선중앙년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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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고건원공업대학
길주공업대학 1978
나남공업대학 1984
나진공업대학 1961 기계공학과
나흥공업대학 1976
동해약전공업대학
무산공업대학 1960 선광학과, 기계공학과
사포공업대학
성진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야금학과, 금속가공학과
성진내화물공업대학 1983
송평건설대학 1979
아오지공업대학 1960 채광학과, 유기화학공학과, 화학기계학과
은덕공업대학
주을공업대학 1961 규산염공학과, 기계공학과
청진공업대학 1960 야금학과, 기계공학과
청진선박공업대학 1982
청진포항공업대학 1964 기계공학과, 유기화학공학과
청진화학공업대학 1991

황해남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낙연공업대학 1960 기계제작학과
해주공업대학 1961 기계공학과, 규산염공학과

황해북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마동공업대학 1961 기계공학과
송림공업대학 1960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야금학과
평산공업대학

자강도
공장대학 설립년도 학과
만포공업대학 1970
만포광산기계공업대학
자강공업대학 1976
희천공업대학 1978 전자공학과
※ 희천공업대학은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며 전국단위의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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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 공업대학 및 학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구건설대학(1988), 홀등공업대학(1986), 남흥공업대학(1983), 문평공업대학

(1960): 야금학과·기계제작학과, 서성공업대학(1976), 수풍공업대학(1961): 기

계제작학과·무기화학공학과, 영양공업대학(1976), 전천공업대학(1960): 기계

제작학과·기계공학과, 평천공업대학(1970): 열공학과·전기기계공학과, 모란

봉공업대학(1987), 장림공업대학(1988), 중구건설대학, 대흥공업대학(1991), 조

양공업대학(1994).

나) 농장대학

농장대학은 1980년 초부터 설립되었다. 농장대학은 11년제 의무교육제 실

시 후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증가하자 중등교육을 마친 농민들에게 영농기술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농장대학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설

치되었으며, 수업 연한은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이다. 학과는 농산학, 축산

학, 농기계학, 과수학, 채소학 등을 두고 있다. 농장대학은 현재 1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인 가능한 농장대학은 다음과 같다.

청산농업대학(1981), 정평농업대학(1988), 선봉농업대학(1990), 연백농업대학

(1988), 운전농업대학 (1987), 새별농업대학(1991), 안악농업대학(1991), 순천농

업대학(1991), 개풍농업대학(1991), 온천농업대학(1994), 곽산농업대학(1994),

청단농업대학(1994), 서흥농업대학(1994), 인흥농업대학(1994),

다) 어장대학

어장대학은 1979년 대규모 수산 기지인 함남 신포시에 최초로 신포수산대

학이 설립되었다. 신포수산대학은 어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고

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대학이다. 그 외에 남포·원산 등에 있는

수산대학 내의 사업소에 어장대학이 부설로 설립되어 있고, 수산 사업소 자

체가 개설한 어장대학도 있다. 건물을 갖춘 곳도 있고, 기업소 내의 장소를

활용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수산대학에서는 어로학 외에 조선에 관련한 학과, 즉 선박설계, 제조, 항

해, 기관, 운행과 관련된 학과도 갖추어져 있다. 수산대학에는 인접과목과 같

은 내용으로 항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조선소(남진, 원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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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있는 수산대학에서는 조선에 대한 과목이 위주이고, 수산사업소에 있

는 대학에서는 어로학이 기본이다. 수산대학의 교육일정과 기타 대학운영방

법은 공장대학과 동일하다.

그런데 농장, 수산대학은 현재 명칭만 있는데 그치고 교원들은 자리지킴이

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 및 식량난 때문에 운영

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교재 배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질적 교수 교양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기능공학교

기능공학교는 전일제 단기 기술교육기관이다. 교육연한은 1년이고, 학과에

따라서 6개월 혹은 2년인 경우도 있다. 기능공학교에서는 기술기능수준이 높

은 굴진공·채탄공·용해공·용접공·선반공·트럭 운전수 등을 주로 양성

한다. 최근 탈북자 증언에서 확인된 몇몇 기능공학교의 예를 들면, 함흥룡성

건설기능공학교는 군수품을 다루는 기능공학교이다. 군수물자와 관련되므로

자기 분야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기능공학교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신의주시 석하동에 위치한 도시경

영기능공학교의 경우에도 한 학급에 학생 수는 약 10-15명이고, 전체 학생

수는 50명 정도이며, 교사는 7명에 불과하다. 도시경영기능공학교에서는 원

예·자동차·부기·목공·미장 등을 가르친다. 기능공학교의 수업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일제로 행해진다. 기능공학교는 전일제 기술학교이므

로 엄밀한 의미에서 산업체 부설학교로 보기는 어렵다.

3) 휴전선 부근 혹은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방안

현재 현대가 개성부근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휴전

선 무장 부근에 각종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지역에 직업교

육훈련 시설을 건설하여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양성된

인력을 인근 공단에 배치한다면 남북한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심리적 충격과 남한 주민의 신변 위협 등을 해소하면

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주민이 접촉하고, 교류 및 협력할 수 있어 남북한간 이

해와 민족적 동질감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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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작업에서 나타난 건설의 어려움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중국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중국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통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은 다

른 지역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자치주의

지리적 특성과 같은 민족, 같은 언어의 사용, 산업 및 교육훈련 수준에서 남

북한의 중간 위치, 같은 사회주의 경험,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 가능

성 등으로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에서는 이 지역에 진출하여 조선족 인력을 활용한 사업

을 추진하면서 조선족은 물론 북한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

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방안이 갖는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차이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은 직업교육훈련체제, 산업구조의 차이, 자

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에서 오는 직업관 및 직업의식 등 문화적인 이질

감, 경제적인 여건 등등 많은 격차가 있다. 그러나 북한과 조선족자치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큰 무리 없이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지리적인 인접성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유지를 통하여 왕래가

잦았으며, 상호 이해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경험을 갖

고 있어 북한주민에 대한 저항감 없는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조선족 자치주와의 직

업교육훈련의 환경 차이는 남북한의 큰 격차보다 적기 때문에 북한의 근로

자들이 심리적 혹은 현실적인 갈등이나 자존심의 손상이 없이 쉽게 적응하

여 직업교육훈련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남북한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

력의 전 단계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조선족 자치를 통한 교류 및

협력은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직업교육훈련분

야의 교류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

는 200만 주민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이주한 후손들로서 언어와 습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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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남북한에 대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과거 이주사와 항일투

쟁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 및 협력의 초기에 이들을 통한 교류와

협력은 큰 이견 없이 가능하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선족 자치주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실태에서 이 지역을 통한 남북

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 및 장점을 찾을 수 있다.

통계(연길시 통계국, 1999)에 의하면 1998년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

의 경제현황과 산업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시의 국내생산총가치는

35.0억 원(인민폐, 이하 단위는 인민폐임)에 달하여 지난해에 비해 9.8% 신장

하였고,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976원으로 7.1% 신장하였다. 국내총생산

중에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0.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7% 하강하였고, 제2

차 산업의 증가치는 16.1억 원으로 12.6% 증가하였으며, 제3차 산업의 증가

치는 18.1억 원으로 7.4% 증가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제1 3차 산업의 비

중이 하강하였고, 제2차 산업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1 2 3차 산업의 증가치

비중은 지난해의 각각 2.9%, 42.6%, 54.5%에서 2.3%, 46.0%, 51.7%로 변화하

였다. 이러한 변화의 수치는 이 지역의 산업구조가 점차 2차 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점차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로 변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북한의 산업구조

의 변화를 예측해 볼 때, 북한도 같은 과정으로 간다고 예상할 수 있어 이

지역의 경험과 산업환경은 북한주민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류 및

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직업교육훈련시설 및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과거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교육여건이 마련되

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과 변화된 환경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큰 심리적

충격이 없이 적응하면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Ⅳ-3>에서 보듯이 전문기술 인원이 27,837명에 이르고, 각 산업

별로 다수의 인력이 있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이전이 가능한 충분한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북한 근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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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개발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교육훈련의 환경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Ⅳ-3> 연길시 전체의 전문 기술인원 현황

(단위: 명)

산 업
기술
인원
총계

학과 영역 구분

중급
이상

농림
기술
인원

공업
기술
인원

기타
자연
기술
인원

사회
과학
기술
인원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총 계 27837 14345 959 657 6354 3314 10255 4991 10269 5383
시 소속 11075 5078 381 250 2215 1121 2125 2109 3354 1598
국유경제 22755 12083 799 541 4514 2318 9573 4755 7869 4469
시 소속 7852 3651 264 166 166 1086 525 4650 1941 1019
집체경제 1336 483 33 27 267 128 277 93 759 235
시 소속 966 305 24 20 151 71 227 62 564 152
기타 각종경제 3746 1779 127 89 1573 868 405 143 1641 679
주식제 1875 876 34 25 463 244 94 34 788 325
삼자(三資) 297 146 2 132 76 54 24 137 71
시 소속 2257 1122 93 64 978 525 248 106 938 427
총계 중

1.농림목어업 631 355 313 210 255 117 27 13 36 15
2.채굴업 50 48 1 1 31 29 18 18
3.제조업 2537 1232 78 46 1108 577 151 89 1200 515
4.전력·가스·수
생산 및 공급업 1024 457 1 1 695 286 34 19 294 151

5.건축업 2261 773 7 7 1374 541 137 25 743 200
6.지질·수리업 431 244 3 3 325 176 53 35 50 30
7.교통·통신업 950 447 45 45 314 158 129 26 462 218
8.도·소매업 1496 659 44 18 150 87 241 113 1061 441
9. 금융·보험업 2329 1024 104 56 167 40 2058 928
10.부동산업 211 109 10 1 111 67 27 16 63 25
11.사회 서비스업 725 410 22 15 232 121 109 54 362 220
12.위생·체육
·복지업 3562 1703 6 5 32 20 3239 1551 285 127

13.교육·방송사업 9170 5191 311 238 580 338 5517 2705 2762 1910
14.과학기술 서비스
업 952 726 10 6 611 482 159 110 172 128

15.정당·기관 및
사회단체 1199 722 106 55 367 206 205 152 521 309

16. 기타 산업 309 245 2 1 65 53 60 43 182 148

자료: 연길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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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인력의 민족 구성에서도 아래 <표 Ⅳ-4>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족

이 총 인원의 과반수를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Ⅳ-4> 과학기술 인원의 민족 구성 현황

(단위: 명)

민 족
기술
인원
합계
중급
이상

의림
기술
인원

공정
기술
인원

기타
자연
기술
인원

사회
과기
인원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중급
이상

합 계 27837 14345 659 657 3314 10255 4991 10269 5383 5938

조선족 16835 9379 661 477 3303 2005 3621 5954 3276 3535

한족(漢族) 10675 4790 286 169 2982 1277 3228 1319 4179 2025

만 족 265 140 9 7 61 30 87 38 108 65

회 족 47 27 3 2 5 1 18 10 21 12

기타 15 9 3 1 5 3 7 5

자료: 연길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한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에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학교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Ⅳ-5>에서 보듯이 기공(技工)학교 수가 3개교(연

길 방직학교, 연길 담배제조학교, 중한연변건축학교)와 직업중학이 민간학교

가 4개교, 시 고급직업중학교가 1개교, 국제기술합작학교가 1개교, 동방예술

학교, 해양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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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기공학교, 직업중학 현황

학 교 연말
학교수

졸업생수
(명)
입학생수

(명)
연말재학
생수 (명)

연말교직
원수 (명) 전임교사

기공학교 3 114 171 35 35 21
연길방직학교 1 26 100 13 13 8
연길담배기술학교 1 7 7 5
중한연변건축학교 1 88 71 15 15 8
직업중학 4 1130 2709 470 470 273
민간(사립) 2 84 573 130 130 65
시고급직업중학 1 1046 1716 309 309 188
국제합작기술학교 1 420 31 31 20
동방예술학교 1 295 40 40 25
해양학교 1 84 278 90 90 40

자료: 연길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또한 연길시에 성인고등교육기관과 중등 전문학교가 있어 이들 시설과 교

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Ⅳ-6> 참조).

<표 Ⅳ-6> 성인고등·중등학교 기본 현황

학 교 졸업생수
(명)

입학생수
(명)
연말재학생
수 (명)

연말교직원
수 (명) 전임교사

성인직공고등학교 216 296 679 239 150
연변방송대학교 77 74 217 39 27
연변직공대학교 139 222 462 99 64
연변교육대학 101 59
성인직공
중등전문학교 552 363 1261 153 83

기타학교부설중업반 318 193 398
연변 도로직공중전 150 150 778 43 27
연변 농업직공중전 84 20 85 52 26
연길시 교사 양성학교 58 30

자료: 연길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연변지역에서 이상의 시설과 교사 등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교육훈련 시키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

서 이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이 실시될 경우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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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5) 제3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제3국을 통한 교류 및 협력은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 및 러시아의 연해주

등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기술·기능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외에서 북

한 인력을 활용한다면, 현지 인력이나 다른 나라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언어문제·관습문제 등의 해결과 민족적 화합은 물론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각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여 산업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달

성을 위해서 국가간·사회간·조직간·기관간·지역간·개인간 등이 직업교

육훈련과 관련 있는 정보와 자료,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 및 제공·공유함

으로써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동적인 사

회적 조직이라고 볼 때,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인적자원개발분야의 네트워

크 구축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기술발전

등에 우리 민족적 차원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상호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차 중국의 조선족 자치

주와 러시아의 연해주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초석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남북한 인적자

원개발의 네트워크는 바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그 파급효과와 민족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재정적 관점에서 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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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관련 재정운용 실태

종래 우리 나라의 직업 훈련법에는 훈련비 보조금 지급제도를 두고 있었

으며,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사업주의 직업훈

련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서상선, 1999: 29). 그러나 각 기업들이 점차 직업

훈련을 기피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사업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역

할분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새로운 의무부과 방법으로 분담금 납입제도를 도입하였다. 분담금 납입

제도의 시행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총 납입액이 약 8,800억 원에 달하

며, 수익 총액은 9,258억 원에 이른다(서상선, 1999: 26-29).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와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3개 직

업전문학교와 10개의 직업훈련시설66)을 확충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

들 중 서울과 강릉을 제외한 8개 시설을 상공회의소로 이관하여 민간주도의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재정의 조성 및 운

영은 국내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관련 직업훈련사업에

전적으로 투자될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현재 경협을 통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인도적인 차원의 수준에 위탁

가공품의 교류 또는 단순 물물교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선행과제가 산적해

있고, 독특한 정치적 상황은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으

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남북간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

다 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예상되는

것은 북한 노동인력의 생산성이나 노동의 질과 함께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노동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노동인력의

기술수준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한 직업교육과정을 통한 직업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교육

66) 장애자직업전문학교, 강릉직업전문학교, 안성여자기능대학 등과 10개 공동직업훈

연시설(서울, 홍천, 인천, 파주, 공주, 옥천, 군산, 대구, 부산, 광주)을 1994년에 설

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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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많은 시간적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북한 진출기업들이

전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값싼 노동력으로부터 기대되는 비용절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한 인

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일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원칙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 조성되어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분

담금은 전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발전적인 측면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재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활용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

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내

부사정이나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곤

란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안

가) 재정확보방안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될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의 마련은 조성의 용이성·실현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①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②국제기구로

부터 재정지원유도, ③기업의 출연기금, ④NGO의 모금, ⑤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개별적인 기금의 조성방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으

며, 극히 일부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조성현황

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 정책의 변화와 남북간의

대화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의 구성

을 보면 2001년 현재 총 1조 7,243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정부출연이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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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연 0.1%으로 대부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표 Ⅳ-7> 참조).

<표 Ⅳ-7> 남북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도 계 정부출연 민간출연 공자

예수금 운용수익
기타
수입금

계 1,724,371 955,000 2,012 577,183 189,827 349

'01년 509,524 320,000 925 172,500 16,025 74

'00년 385,786 100,000 541 254,852 30,118 275

'99년 172,847 - 3 149,831 23,013 -

'98년 40,280 - - - 40,280 -

'97년 78,162 50,000 288 - 27,874 -

'96년 118,542 100,000 132 - 18,410 -

'95년 254,708 240,000 119 - 14,589 -

'94년 49,388 40,000 1 - 9,387 -

'93년 44,781 40,000 3 - 4,778 -

'92년 45,118 40,000 - - 5,118 -

'91년 25,237 25,000 - - 237 -

출처: 통일부(2001), 통일부 홈페이지(http :/ / www .unikorea.go.kr) 참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

되어왔다. 이는 대북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협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최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

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진출 중소기업

이 제3국 수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내 열

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하여 과다한 물류비, 당국간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비

등으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지원범위는 소요재원의 50%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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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남북협력기금의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기금은 교류협력, 인도지원 및 경수로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지출

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식량지원이나 문화예술분

야에 대한 사업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치중해 오다가 2001년에 이르

러 경의선 철도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와 같이 장기

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Ⅳ-8> 남북협력기금의 경상지출 현황

구분
연도 분 야 세부지원사업내역 (금액: 백만원)

2001

교류협력

인도지원

경수로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20,397)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22,604)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253)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22,296)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173)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26)
- 제2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169)
- 제3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646)
- 대북 지원 민간단체 지원 (1,043)
- 대북 아동용 동내의 지원 (4,594)
- 대북 농수산물관련 수송비 등 지원 (2,419)
-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600)
-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63,86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21,562)
- 소계 (160,645)

2000

교류협력

인도지원

경수로

기타

- 평양소년학생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319)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637)
-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지원 (1,373)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8,518)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6,060)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28)
- 대북 지원 민간단체 지원 (3,379)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운영지원 (153)
-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63,572)
- 대북비료 10만톤 지원 (30,785)
-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1,871)
-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455)
- 총련동포 고향방문단 지원 (12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19,023)
- 경수로사업대출금('98)외화환차손 (16,622)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99)
- 소계 (153,418)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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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설치운영비 이월분 집행 (422)
-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5만톤 지원(민간참여분)

(15,991)
- 대북 비료 6.5만톤 지원 (17,917)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28)
- 소계 (34,558)

1998

- 유엔 제3차 대북지원사업 추가참여(WFP 등) 이월분
집행(540만불 규모) (5,782)

- 유엔 제4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14,108)
▷ 1,130만불 규모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남북공동사진전 경비(한국사진학회) (30)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설치운영비 지원 (13)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191)
- 소계 (20,124)

출처: 통일부(2001), 통일부 홈페이지(http :/ / www .unikorea.go.kr) 참조.

따라서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같은 북한 산업구조 및 경

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사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지

역에 참여하는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북한근로자 직업훈련비용으로 활용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

문에 새롭게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저항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 다른 활용가능 기금으로는 대외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자금

등이 있다.

(2)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 유도

북한의 낙후된 기술수준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

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케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근로자 직업훈련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UNDP, UNICEF, ILO, ADB, IBRD 및 IMF 등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유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로부터 차관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전제조건이다.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사업은 과거에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70년대와 80년대에 국내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교사양성 사업에

활용하였던 방법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여건과 매우 흡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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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일거양득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로

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북한의 개방적 노력은 가시화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역할

이 적극성을 띨 경우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3) 기업의 출연기금

북한 진출 희망기업 또는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만의 사례67)와 같은

기금 또는 재단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금조성에 보다 적극적이거나 비교적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

한 일정한 수준의 분담이 필요하므로 그들에 대한 분담은 현재 우리 나라에

67) 대만은 중국과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과 직접 교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은

싱가포르와 같은 중립성을 지닌 국가나 집단을 매개로 하여 추진하였으며, 반민

반관(半民半官) 형태의 조직을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강일규,

2000: 293). 한편 대 중국관련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정책적으로 수많은 기금회를 조성하여 교육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홍콩邵氏기금회, 英東교육기금회, 曾憲梓교육기금회, 華夏기금회,

王寬誠교육기금회, 홍콩柏寧頓(중국)교육기금회, 홍콩전신교육기금회 등이 조성되

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강일규, 2000: 204). 이들 교육기금회는 대만

국가교육위원회나 홍콩의 方樹福堂기금회와 합작하여 참여하고 있다. 즉 대만의

중국본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국내 민간단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화교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중국본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출자범위는 직업기술교육은 물론 다

양한 교육분야나 학교설립 및 외국 학자들을 초빙하는 사업 등 여러 방면에 두루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과학분야에 대한 교류와 지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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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하고 있는 분담금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각 기업이 직접적으로 분담금을 부담케 되는 경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

하여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경우

처럼 세제감면과 같은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이다.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직업훈련비용의 기금조성방법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출연에 의한 기금 조성은 북한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우선 모든 기업이 하나

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기금과 중소기업 중심의 기금으로 나누어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각 업

종별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이다.

둘째, 대만의 경우와 같은 각 기업들에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그 지역에서 거둔 사업 실적의 일정 비율을 직업훈련

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

법이 유용한 것은 북한 지역의 근로자 직업훈련은 각 사업장 별로 실시하기

보다는 한정된 시설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규모

의 경제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면 각 기업체 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기금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진출한 동종의 업종과 관련

한 국내 모든 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한 분담액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달

성이라는 측면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4) NGO의 모금

통일 전에 서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동독지역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동독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서독의

교회나 기타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는 그들에 대한 간접적

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동독과 서독의 직업훈련체계의 상

이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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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의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일정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

으로써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북한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정부가 직접적

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처럼 남북경협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1차적으로는 종교단체나 기타

민간단체의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인도

적 지원사업차원에서 접근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종교단체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대

중국 경협사업을 대만 내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화권 전체로 개방함에 따

라 대만과 중국간의 곤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북 지원사업도 한민족 공동사업의 차원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지역의 종교

단체나 민간단체가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종교단체보다는 덜 참여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대북 지

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타 시민단체로는 순수민간단체 이외에 대학

등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

의 경우 실질적인 기금의 조성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재

정적인 지원을 부담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5) 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독일 통일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에는 경제환경의 변화가

필연적이며, 이 과정에서 실직자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환경의 변화 등을 겪

게될 것이다.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사전에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지

속적인 직업훈련사업은 장래 한반도의 경제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통일 이후 독일의 경우와 같은 북한 출신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

육비용을 사전에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첫째, 통일비용 조성을 위한 통일세(가칭)를 신설하여 북한 근로자

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을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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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항목의 신설은 조세저항과 함께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용이하

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의 일부를 직업훈련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셋째, 기금사용이 부족하면 통일채권·통일복권 등 정부차원의 조달 방안

이 검토될 수 있다.

나) 재정관리기구

북한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가 대북 사업을 총

괄하는 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업훈련의 경우 미국은 노동부에서

관장하되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영국은 각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함

으로써 기업과 민간조직이 담당케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등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에서 정부가 직접

적으로 참여하여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주관하는데는 상

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기구는 북한 지역에서

의 직업교육훈련사업을 관리·조정하거나 재정을 배분·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기업

들이 참여할 것이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참여자들간의 과다 경쟁 또는 중복교육과정 등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교육내용 및 분

야를 조정할 공식적인 조율할 기구의 가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재정관리기구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정부조직을 활용하거나 정부산하 특별기구 형태로 설치 운영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정부산하 기구로는 기존의 통일부를 활용하는 방법

과 미국의 경우처럼 직업훈련은 노동부가 전담토록 하는 방법, 또는 직업교

육과 직업훈련이 통합되는 새로운 경향에 비추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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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법, 새로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여 준정부 기구형태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만의 반민반관의 형태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과의 신

뢰구축 이전에 기업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순수민간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법적인 성격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한계,

권한 및 통제의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정부기구와 민간기구가 별도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정관리기구의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북한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

와 같이 반민반관 성격의 조직기구를 설립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

직 할 것이다. 이 관리기구로 하여금 북한지역 근로자 직업훈련 관련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분리

하는 접근방법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전제조건 및 전략

(1) 전제조건 및 직업훈련 분야

(가) 전제조건

북한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경협차원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

둘째, 남·북 정부의 개입수준 설정

셋째, 북한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정확한 이해

넷째,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정확한 파악

다섯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

여섯째, 장·단기적인 노동시장 예측에 의한 지원분야의 선정

일곱째, 직업훈련사업 추진 주체의 확정

여덟째, 민간기업참여의 활성화 장치 마련

이와 같은 전제조건과 함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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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직업교육훈련사업에 북한당국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또는 어느

부문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이

다. 이는 과거에 서독이 동독과의 학술교류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를 보면 통

일이후까지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직업훈련비용의 지원분야

북한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결정기준은 사업의 경제성과

함께 노동인력 수급의 용이성 등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 노동인력의

수급은 생산성이나 책임감 등 노동력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수준의 낙

후에 따른 생산이력의 기술수준과 생산시스템의 상이성으로 나타나는 문제

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극복에 직업훈련의 내용이 결정되어

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의 비용을 지원할 분야는 현재 북한이 진출을 원하는 분야와 북

한진출에 따른 기업의 경제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때, 일차적으로는 위탁가

공부문이 활성화 될 것이며 점진적으로 조립 및 현지생산 등의 단계로 발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지역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추진될 것이다.

투자초기단계에서는 투자규모가 비교적 작고 자본회수 기간이 빠르며 고

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필품을 포함하여 섬유, 의류, 식품가공산업

등 경공업이 중심산업이 될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부

품산업 등이 참여할 것이며, 이러한 부품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부

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 일반화 될 것이다. 제

3단계로 흥남 질소비료 공장, 김책 제철소 등 중화학 공업분야로 확대해 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북한지역 진출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에 대한 교육내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

진출기업분야는 단순한 노동 기술을 요하는 분야일 것이므로 직업교육내용

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남북한간의 생산시스템의 차이에 관한 교육내용이 주

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설립과 지원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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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단계의 기업진출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한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

북한지역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그 성과가 참여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촉진하는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남북 모두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벤처기업식으로 일시에 수익을

올리려는 인식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사업의 초기에는 모든 부담을

기업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 재정지원 전략

(가) 인력개발비를 통한 지원전략

인력자원개발비는 사내직업훈련비,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연수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교육훈련비에 따라 지원전략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진출한 각 기업차원 또는 동일업종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시

행하는 사내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직업훈련비에 대한 지원은 남북경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위탁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북한 내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법과 북한 인력의 국내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북한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앞의 예에 준하면 되지만 국내 시설

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인력지원방법을 원용하면 될 것이다.

셋째, 기술 연수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 산업시설에서의 기술연수와 기타 외

국에서의 기술연수를 활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

리 기업의 생산제품 또는 위탁가공교역 수준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에 대

한 기술연수보다는 국내 산업시설에서의 기술연수가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연수비의 지원의 남북경협자금의 활용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교육기관을 통한 지원전략

북한지역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북한의 교육훈련과정을 활용하는 방

법과 별도의 직업훈련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대

학교육은 생산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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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각 지역 내 북한의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직업훈련비용의 지원의 강사료와 강의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직·간접

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새로운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북한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특정지역의 공단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될 것이므

로 기존의 북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는 북한의 적극적인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참여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직업훈련장을 설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양국간의 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은 기업에 전적으로 부담시

키는 것보다는 현재 국내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방법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참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 재정지원 원칙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지원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

원하기보다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과 공동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이다. 우선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직업훈련 분야의 북한 진

출기업이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전액 부담할 경우는 앞

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경협자금 운용원칙으로 인하여 투자여건

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공동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업들이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더

라도 대만의 경우처럼 일정비율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

국의 매칭 펀드와 같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사업을 시행할 경우

에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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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활용 가

능하다. 그 지원규모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 및 기타 NGO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

업의 시행방법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금의 조성이나 직업훈련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조성한 기금과

정부의 지원 및 기업에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종교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교사인력을 자원봉사인력으로 대체

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교육에 소요

되는 기자재의 지원이나 체재비 지원 등의 간접지원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기구들이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나 교사인력을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처

럼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통해 참여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시

설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직업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북한 근로자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매년 그 성과를 평

가하여 그에 준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 기법 및 지표, 재정의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치밀

한 연구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경제

변화 및 노동시장의 변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직

업훈련 분야 및 인력규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단기적으

로는 북한 인력의 활용을 통한 진출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겠지만 장

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노동인력구조를 예측

하여 독일의 사례에서 경험하고 있는 통일이후의 경제적 혼란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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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교육훈련 실시 방안

1) 직업훈련 직종 및 기간

북한주민들의 직업훈련 대상은 사회진출 분화과정에서 보았듯이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계층 10-20%,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자 30%(남성 중 30%,

여성 중 90%), 군 제대자 및 현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화해와

협력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북한 당국에서 당 성향 등을 엄격한 심사

를 거쳐 선발된 제한된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의 여건과 향후 발전을 위한 미래 산업의 정책 등이 고려되어 선택되어져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규모와 수준은 저개발국으로 평가되며, 경제구조

가 극히 열악하지만 세계의 산업발전 속도와 우리 나라의 발전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개방이 지속되면 산업발전 속도가 더욱 단축되어 우리

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21C 현재의 산업이 모두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

로 보여진다. 북한도 그 준비를 위해 단순 임가공에서 단순조립·중화학 공

업·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계층별 다

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 발전측면에서 특히 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도 강한 희망을 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

나「남·북 화해와 협력」단계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직종

은 남북경협과 제3국의 투자 계획이나 현재의 북한 산업 발전 수준과 입지

적 발전 잠재력, 그리고 현 북한 인력의 수준이나 북한의 산업발전 계획 등

이 고려된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사회진출 분화과정과 연계하여 각 계층별 훈련 유망

직종분야를 제시한다면, 첫째, 대학을 졸업 한 엘리트의 고학력자에게는 신

산업분야 중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신기술 및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유

망한 CT(Culture Technology) 산업 직종분야가 검토될 수 있고, 둘째, 고등

중학교 졸업 후 취업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 훈련직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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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70-80년대 주력 양성직종이었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분

야와 건설관련 직종과 비교적 적은 기초수학능력이 요구되는 일부의 신기술

직종, 관광관련 등 서비스 직종, 남북경협 및 제3국에서의 기업유치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한 직종이 유리할 것이며, 셋째, 현직자에 대한 향상훈련은

관련분야의 신기술 직종 및 기업유치에 따른 수요 직종이 유리할 것이며, 넷

째, 중·장년층 및 주부여성을 위한 훈련직종은 단순조립, 제조업 직종 및

임가공 분야가 적합하며, 특히, 많은 자원이 있는 여성인력은 봉제·완구·

신발·서비스 분야 훈련이 유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훈련직종과 기

간을 제시한다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 남북경협시 인력수요가 예측되는 직업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

훈련
대상

훈련
과정

훈련직종 훈련
소요기
간산업분야 직 종 내 용

고학력자
(대졸
엘리트)

양성
훈련

미 래
유망직종

(IT 및
신기술)

정보,전기,전자계열 : 정보통신설비, 전자 계
산, 전기계측제어, 멀티미디어,전자통신
기계금속계열 : 전산응용기계, 금형, 정밀 계
측, 카일렉트로닉스
자동화계열 :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
건축, 산업응용계열:컴퓨터애니메이션, 시각
산업디자인, 섬유디자인, 전산응용 건축제도
웹디자이너,웹프로그래머,정보시스템관리
홈페이지개발, 네트워크관리
문화관광

1-2년

대졸 및
고등중
졸 업
청소년

양성
훈련
중화학공업
건축,서비스

기계계열: 선반,밀링,연삭, CN C선반, 머시닝
센타, 전산응용, 기계금형 및 용접가공(특수,
전기), 배관(건축,공업), 자동차 정비, 열냉동
설비, 농기계정비
전기,전자:전기계측제어, 전기공사, 전기 기
기, 전자기기, 공업전자, 전력전자, 정보통신
금속:주조(정밀,일반), 표면처리(전기, 특수),
도장
컴퓨응용:멀티미디어,컴퓨터산업디자인
건축: 건축제도,건축설비, 가구제작, 조적미
장, 철근
서비스:요리, 관광안내, 호텔관리
기타: 봉제, 목공예, 인쇄, 도자기

6월-1년

중장년
및
주부
여성

양성
과정

단순조립
및
임가공 등
단순제조업

전기, 전자조립, 기계(용접,배관), 전기공사,
산업설비, 봉제, 요리, 완구

3-6월
(주/ 야)

현 직
근로자

현 직
근로자
향상훈련

신기술
중화학공업
건축,서비스

현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으로
경협에 따른 인력을 조기 양성하여 생산현장
투입가능

1-3월
(주/ 야)

기타 남북경협에 의한 인력소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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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승룡(2001).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 자원 개발

방안」, 세미나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직업 훈련 내용 및 방법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각 직종별 훈련내용은 과정별 북한 수준에 맞게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사회·교육

수준 등 광범위한 연구 검토가 요구됨으로 현 단계에서는 남한 내에서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준용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방법은 교육훈련을 남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훈련방법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실기 4단계 지도 기법에

의한 모듈 훈련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북한 귀순자

직업훈련 사례조사시 훈련대상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 훈련대상에

게 학습 시작 전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 및 의욕고취, 국·영·수의 기초

수학능력 수준의 차이, 전문 용어에서 영어·한문 등의 외래어 사용, 북한의

교육 훈련 방법(토론식, 문답식, 실천교육방법)과 남한의 훈련방법의 상이, 남

북한 이질화된 언어 등이 학습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준 사실을 감안하여 사

전 준비와 해소방안을 검토한 후 훈련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다.

3) 훈련시설 및 장비

먼저, 북한주민을 직업훈련 시키기 위한 시설 확보 운영 방안은 현재 북한

의 기존 시설 활용 또는 신설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 기존 시설 활용시 북

한 귀순자 "K, B, J" 씨 등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기업 규모별(기업소, 공

장기업소, 연합기업소)로 기능공 양성 학교를 부설하여 필요 인력을 양성하

는 시설이 있고, 공장대학 등 특수대학을 공장 내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직업훈련 유사기관이 있어 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극히 낙후되어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훈련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대단위 공단에 인접한 위치에 설립하여 산학

협동 훈련 등이 용이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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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현실과 제한된 대상의 직업훈련 단계에서는 신설(후자)의 선택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장비 확보 방안은 북한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

존 장비나 북한 내 생산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북한 귀

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관련 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

(또는 제3국)에 의해 신설되는 현장의 장비와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아 남한

에서 대부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속한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최근 남한 내 훈련기관과 생산현장에서 일부 잉여되는 관

련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력이다. 그러나 현

재 북한은 전력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직업훈련교재 및 직업훈련 교사

직업훈련교재는 훈련교과내용이 남한의「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의해

실시될 것이므로 남한에서 기 개발된 교재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지

만, 앞에서 북한 귀순자 직업 훈련시 문제되었던 외국어·언어·기초학력 수

준 등이 고려된 교재로 재편되었을 때 훈련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직업훈련교사는 현재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조정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 훈련방법과 차이점, 국·영·수 및 기초수학능력의 수준 차이, 전

문용어의 상이, 이질화된 언어, 북한주민의 성격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대

하여 사전에 연구·숙지하여 준비된 교사가 참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나 탈북자 중에서 적격자를 찾아서 이

들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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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주체

「남북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은 첫째, 투자

기업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 양성하는 방안. 둘째, 지방

자치단체에서 북한지역과 상호협약에 의해 양성 지원하는 방안. 셋째,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전문(공공훈련)기관. 넷째, 코이카(KOIKA) 및 자선기관 등

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투자하는 업체가 각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경우 직업 훈

련 양성의 전문성 결여, 직업훈련 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사업전념에 지장

초래 등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코이카 등도 전문성 결여 등이 우려된

다. 따라서 풍부한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훈련교재·기자재·교사 등 지원이

원활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직업훈련의 지원 경험 등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생산성 저하 문제 등

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실시 후 경협에 의한 특수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훈련의 성과와 근로 의욕을 향상

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 158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북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

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자원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참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은 지원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는 크

게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과 단체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

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체가 됨으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정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어느 장소를 사용하느냐하

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이나 남한

의 생산현장이나 교육훈련기관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남북관계 및 기타 변

수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연변지역을 통한 방법

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직업훈련 대상은 사회진출 분화과정에서 보았듯이 대

학을 졸업한 엘리트계층 10-20%,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자 30%(남성 중

30%, 여성 중 90%), 군 제대자 및 현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화해와 협력단계」에서의 직업훈련은 북한 당국에서 당 성향 등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한된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은 북한의 개방 속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개

방 수준에 따라 우리 나라의 과거 1970년부터 21C 현재의 산업이 모두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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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도 그 준비를 위해 단순 임가공에서

단순조립·중화학 공업·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 이르기까지 인적자원 개발

을 위하여 계층별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기적 발전측면

에서 특히 신기술 및 지식기반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도 강한 희망을 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각 직종별 훈련내용은 북한 수준에 맞

게 별도로 과정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의 북

한 경제·사회·교육수준 등 광범위한 연구 검토가 요구됨으로 현 단계에서

는 남한 내에서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

한「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에 준용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방

법은 교육훈련을 남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훈

련방법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 실기 4단계 지도 기법에 의한 모듈

훈련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 장비 확보 방안은 북한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존 장

비나 북한 내 생산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북한 귀순자

의 증언에 의하면 관련 장비가 매우 낙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또

는 제3국)에 의해 신설되는 현장의 장비와 크게 상이할 것으로 보아 남한에

서 대부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급속한 산업 구조 개편

에 따라 최근 남한 내 훈련기관과 생산현장에서 일부 잉여되는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교재는 훈련교과내용이 남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의해 실시될 것

이므로 남한에서 기 개발된 교재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

어·언어·기초학력 수준 등이 고려된 교재로 재편되었을 때 훈련성과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교사는 현재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조

정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적

합할 것이나, 학습성과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남·북한 훈련방법과 차이점, 국·영·수 및 기초수학능력의 수준

차이, 전문용어의 상이, 이질화된 언어, 북한주민의 성격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숙지하여 준비된 교사가 참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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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가 시급한 과

제로 판단된다. 재정확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가적으

로 비정부 및 종교단체와 국제기구의 참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이 실행될 경우 재원의 활용분야 및 관리를 엄격히 하여

본래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점은 그 동안 대북 지원의 사례에서 보면, 물적 지원이 본래의 목

적에 활용되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지원에는 북한 당국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북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우려하

여 모든 교육훈련에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 근로자

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들의 기술·기능 능력의 향상

과 더불어 직업의식 함양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남

북한간 관련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논의를 마치면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자료와 정보

의 부족 등으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확한 재정적 실태를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좀더

북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관련 정보 및 자

료의 교환과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

의 도출이 요구된다.

2. 정책 제언

가.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 기관 설치와 이를 자문·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

현재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분단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추세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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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전문기관이 없어 추

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조직으로 대만의 경우와 같은 반관반민 형태의 전문

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조직

구성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새로운 기

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는 비정치적이

며,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임을 인

식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전담기구가 설립

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된다면, 관련기관의 협조체제도 구축되어 북한 근로자

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구체화되어 실천에 옮

길 수 있다.

나.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구체화를 위한 재정 확보

와 관리

북한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될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비용의 마련은 조성의 용이성·실현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①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조성, ②국제기구로

부터 재정지원유도, ③기업의 출연기금, ④NGO의 모금, ⑤통일비용을 통한

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 관리는 기존의 정부조직을 활용하거나 정부산하 특별기구 형태

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여 준정부 기구형태로 설치 운

영하는 방법, 순수민간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방법, 정부기구와 민간기구가

별도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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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

력의 양성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그 대상과 방법 및 내용 등이 특수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인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에 대학원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안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직업교육훈련교사는 현재 남한의 유경험 교사(구조조정시 퇴직자 포함) 및

현장경력자 중 유자격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 남·북한 근로자들의 교육훈련방법과 차이점, 국·영·수 및 기초수학

능력의 수준차이, 전문용어의 상이, 이질화된 언어, 북한주민의 성격 특성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나 탈북자들 중에서 적격자를 재교육 및 훈련 후

배치(교사 또는 보조교사 형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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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 an Re s ourc e s D ev e lopm ent S trate g ie s
of N orth K ore an W orkers to Enh anc e

S outh and N orth Kore an E c on om ic
Cooperation

Korea Research Institu 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 ing

Il-Gyu Kang

Deog-Ki Kim

To promote an d enhance South an d N 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ecure futu re unified national competitiveness,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an d specific action plans for N orth

Korean w orkers need stu dy an d preparation .

The purpose of th is stu dy is to seek w ay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rrent N orth Korean hum an resources for the promotion

of in 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H ow ever, as a productive stu dy, limitations exist due to the lack of

detailed up-to-date information an d m aterial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on N orth Korea. Furtherm ore, as it is difficu lt to

predict in ter-Korean relationship flux, the feasibility of recommen dations

presented in this stu dy follow suit . N otably, every time the government

changes in Sou th Korea, policies from the N orth also tend to change,

affecting hum an resource exchange an d cooperation projects betw een the

tw o to a great extent . An d, in 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closely

tied to South Korean economic con ditions an d bu siness strategies.

Therefore, the recommen dations of th is stu dy m ay have limits in ter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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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easibility .

□ N orth Korean Hum an Resources D evelopm ent M easures

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river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main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 development drivers

may be considered mostly institu tions an d their entities. Their roles an d

functions are tru ly significant . They are government agencies, businesses,

religion-based groups, an d other non-government an 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 Location an d sy stem perspective

(1) Development of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s in the Sou th

Korean region

First, exis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 ing institu tions in Sou th

Korea m ay be u seful.

Secon d, new education an d train ing institu tions can be established . In

this case, areas near the dem arcation line an d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w ould be geographically viable. West of the demarcation line

are the advantages of proximity to the Kaesung in dustrial complex an d

the convenient transportation provided by the recently reestablished

Seoul-Shinuiju Railw ay an d vehicle roadw ays.

(2) Development of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s in the N orth

Korean region

One option is the use of existing N orth Korean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 ing facilities currently termed "factory universities, farm

universities, fishery universities and technology colleges." South Korea

can provide these w ith more facility and equ ipment and dispatch

necessary teachers. In th is scenario, dispatched teachers should be

guaranteed security, relevant insurance shou ld be provided and relevant

law s an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r refined .

(3) Use of areas near the dem arcation line an d/ or the demilit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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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Currently, variou 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ve projects are

planned for areas near the dem arcation line inclu ding Hyundai' s p lan to

create an industrial complex near Kaesung. If a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 ing facility for N orth Korean w orkers is constructed in this area

an d those developed human resources are dispatched to the in du strial

complex, both N orth and South may benefit . Through this, anticipated

N orth Korean psychological impacts an d potential South Korean security

threat fears may be naturally allayed, allow ing both Korean elements

ease of contact and cooperation . In so doing, a nurtu red mutual

un derstan ding and evolving sense of national hom ogeneity m ay occur .

H ow ever, difficu lties in construction recently arising from the

reestablishment of the Seoul-Shinuiju Railw ay are potential obstacles.

(4)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Korean au tonomy zone in

China

Inter-Korean exchanges an d cooper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ing in the Korean autonomy area inside China m ay be the m ost

practical of geographical options. Besides location the province merits

inhabitance by native Korean langu age users w ith a level of education

an d train ing commensurate w ith an in du strial development level abou t

halfw ay betw een that of the tw o Koreas. The Korean au tonomy

province is socialistically governed w ith access open to both South and

N orth Koreans. So, th is provincial area m ay be u tilized as a stage

preparatory to full-fledged direct inter-Korean cooperation .

(5) Third count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rd country " exchange an d cooperation inclu des countries other than

those of the Korean autonomy zones in China, Russia and Primorskii.

For example, if a South Korean company engages in the Middle East,

N orth Korean personnel may apply . H ere, N orth Korean w orkers may

be educated an d trained for technologies an d skills. N orth Korean

personnel employed in foreign countries m ay help prom ote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solve language 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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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issues an d encourage national harmony .

(6)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comprehensive netw ork

establishment

In the long run, establishment of a hum an resources netw ork linking the

Koreas w ill aid not only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 d cooperation but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mutual economic an d social development

an d serve as an active countermeasure for the tw o countries to act as

one in coping w ith rapid changes in in ternational bu siness environments

an d technological development . In addition, the netw ork m ay pave the

w ay for a w ider hum an resources netw ork linking the Korean autonomy

locales in China, Russia and Prim orskii. From this perspective, the

in ter-Korean hum an resources netw ork established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 ing m ay lay the groun dw ork for economic grow th

an d social evolvement in the N ortheast region, triggering a great ripple

effect an d going down in Korea' s h istory as a significant milestone.

C) From the f inance perspectiv e

(1) Financing

Fun d-raising comes first in financing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 vocational education an d training development . For starters, the

in ter-Korean cooperation fun d; second, financi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institu tions; th ird, business contributions; fourth, NGO' s; and

fifth, unification ou tlays.

(2) Financing management organization

First, an existing government organization m ay be utilized or a special

organization m ay be set up un der a government umbrella .

Secon d, a quasi-government organization, participated in b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may be established an d operated .

This is the same as the half-private, half-government system in Taiw an .

This option may circumvent hurdles stemming from limited Sou th

Korean government participation as the private sector, inclu ding private

businesses, should be the leading force for in ter-Korea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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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mutual political tru st is firmly rooted .

Third, a private organization m ay be established . H ow ever, in th is

case, the issue of whom w ill be the m ain drivers, the legal

characteristics, the limits in continu ing business an d issues of au thority

an d control are to be resolved .

Fourth, a government organization and a private organization m ay be

established an d operated separately .

□ Conclusion

First, the m ain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 development

drivers m ay be institu tions an d entities. Their roles an d functions are

tru ly significant . They are government agencies, businesses,

religion-based group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 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location is very important . That is, to

develop human resources facilities installed and equipment provided

shou ld be optim ally accessible. Of course, deploying production sites

an d education an d train ing institu tions in N orth or Sou th Korea is prime

but as effecting in ter-Korean relationships an d other variants flux, the

Yanbian region is considered as the best starter location .

Secon d, selection of the job categories for vocational train ing m ay vary

depen ding on the opening of N orth Korea to the outside w orld . In the

fu ture, according to the extent of opening, N orth Korea w ill become a

society of the same industries that South Korea focussed on from 1970 to

the 21s t century . To prepare for such, N orth Korea is expected to

pursue hum an resource diversification, from simple processing an d

assembly to heavy chemicals, new technology and even know ledge-based

in du stry .

Train ing program content per job category m ay be specially prepared,

phase-by-phase, and provided to su it N orth Korean needs; for th is,

how ever, a w ide range of research an d review of current N orth Korean

economic, social an d education conditions is necessary . Therefore, at the

present stage, it is advisable to u se as reference the Training Framew ork

for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un der the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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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ct for Workers that has been developed and is being

implemented in South Korea. As to train ing methodology, if Sou th

Korean teachers are given the au thority to guide education an d train ing,

the 4-phased theory an d practice m odu lar train ing method applied in

South Korea w ould be usefu l.

Third, as to vocational train ing equ ipment, the possibility of u sing

existing train ing or production equipment in N orth Korea may be

review ed . H ow ever, according to N orth Korean defector testim ony,

"relevant equipment w as significantly obsolete" an d w ould be

dram atically different from that operating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r th ird country in du strial sites. Therefore, it w ould be

better for South Korea to provide the necessary apparatu s. The option

of providing relevant equ ipment presently idle in Sou th Korean train ing

institu tions and production sites due to recent drastic in dustrial

restructu ring shou ld be considered for cost saving. Education an d

training materials developed by South Korea are expected to be

appropriate as the contents are based on the Training Framew ork for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of South Korea. H ow ever, the material

w ould be m ore effective when adjusted for the accounting of foreign an d

Korean languages an d N orth Korean w orker basic educational levels.

It w ould be effective to select and dispatch qu alified, experienced Sou th

Korean vocational train ing teachers, inclu ding retirees un der the

educational restructuring program, an d experienced w orkers. To enhance

the effect of learn ing even more, differences in N orth an d South Korean

training methods, basic educational levels [inclu ding Korean language,

English an d m ath], terminology, Korean vocabu lary an d expression,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 d life styles should be stu died an d

un derstood thoroughly in advance so that prepared teachers may m ore

effectively take part in education and train ing. In addition, re-education

an d training of current N orth Korean teachers and their dispatch (as

teachers and assistant teachers) may be another option to be considered .

Fourth, raising fun ds for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is an urgent task . To raise fun ds, the roles of the Sou th

Korean government an d bu sinesses are vital in addition to th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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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overnment an d religion-based groups an 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c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begins, the recip ients

an d the process of the financial support shou ld be strictly m anaged to

guarantee that the original goal is achieved . Looking back on past

support for N orth Korea, in m any cases, reveals the doubtfu lness of the

material support su iting the original purpose.

Lastly, such support shou ld be founded on a basic un derstan ding of

the vocational development ability of the N orth Korean government an 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ts citizens. In particu lar, ou t of its social

stability w orries, N orth Korea emphasizes ideological content in all of its

education and train ing programs. In th is light, systems shou ld be

arranged an d relevant agreements should be entered into betw een the

tw o Koreas so that financial support for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may be used effectively to foster N orth Korean

technological ability and skills an d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consciou sness.

□ Policy Recomm en dations

First, establishment of a half-government, half-private sector institu tion

specializing in N orth Korean hum an resource development an d formation

of a consultative committee to provide advice an d support to that

institu tion

Secon d, procurement an d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Third, fostering of professionals for N orth Korean w orker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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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조사표 (기업용 : 남북경협 관련 및 담당자용 )

비밀의 보호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

안녕하십니까 ?
다망하신 가운데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 및 평가, 노동시
장의 수급 그리고 자격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남북 협력과 교류가 증대하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특히 남북한의 경협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
활용이 중요한 성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
의 경협이 활성화되는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적자원개
발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와 연구가 미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귀사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남북한 경협의 활성화와 통일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전략이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빠진 문항 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1년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강 무 섭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2동 15-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책연구실
연구자 : 강일규, 김덕기 (T EL: 02- 3485- 5075, 3485- 5147)
F ax : 02- 3485- 5069 e- mail: kangig @krivet .re.kr

- 183 -



◎ 설문응답시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개발이란, 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인적자원개발이란 인간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능력 향상 (교육) 뿐

만이 아닌 현재 수행하는 직무 (훈련)와 미래에 할당될 작업을 가리키는 것

(개발)을 말합니다. 훈련, 개발, 교육-바로 이것들이 인력자원개발의 세 가

지 초점영역이라고 하며, 각 영역의 바람직한 결과는 지식·업무능력·기

술·태도를 습득하고 활용하며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1. 귀 기업의 사업분야는?

① 기계금속(운송기계포함) ② 건축토목 ③ 전기전자 ④ 정보통신

⑤ 농림수산품(식음료 포함) ⑥ 섬유 ⑦ 화학공업 ⑧ 광업

⑨ 기타( )

2. 귀 기업의 종업원 수는?

① 1 - 99 ② 100 - 299 ③ 300 - 499 ④ 500 - 999 ⑤ 1,000 이상

3. 현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4.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속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빠르다 ② 빠르다 ③ 적당하다

④ 느리다 ⑤ 매우 느리다

5. 현재 남북경협에서 민간 기업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자유롭다 ② 자유롭다 ③ 보통이다

④ 자율적이지 않다 ⑤ 매우 자율적이지 않다 ⑥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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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진행될 남북경협의 주도 방식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 주도 ② 민간기업 주도 ③ 정부와 기업의 합동 주도

④ 정부 지원의 민간기업 주도 ⑤ 기 타( )

7. 현재의 남북경협에서 일방적인 경제협력과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

력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② 일방적인 경제협력 ③기타( )

8.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매우 낙관적임 ② 낙관적임 ③ 보통임

④ 비관적임 ⑤ 매우 비관적임

9. 남북경협이 성공 또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

해야 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제도적인 경제협력사업 보장 ②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③ 남북 물류 유통망 확보 ④ 자본 및 인력교류 활성화

⑤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⑥ 기타( )

10. 귀 기업의 남북경협 실시 여부는?

① 현재 실시 중 ② 이전에 실시하였음 ③ 계획 중임

④ 관심은 있음 ⑤ 전혀 계획 없음

10번에서 ①, ②에 답한 기업에 한하여 답하여 주기바랍니다.

10-1. 귀 기업에서 남북경협을 하는(한) 가장 큰 이유는?

① 물질적인 부존자원 활용 ② 값싼 노동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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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일대비 시장의 확보 ④ 비경제적 이유(예 : 정치적 고려)

⑤ 기타( )

10-2. 남북경협의 실시 형태는(중복응답 가능)?

① 직접투자(비거래성투자) ② 위탁가공 ③ 단순교역

④ 기타( )

10-3. 귀사에서 남북경협시 필요로 했던 북한근로자는(복수응답 가

능)?

① 기술직 ② 기능직 ③ 단순근로자 ④ 기타( )

⑤ 필요 없음

10-4. 북한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① 기술·기능 수준이 낮음 ② 문화적 차이 ③ 의사소통

④ 지나친 정치성향 강조 ⑤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았음

⑥ 기 타( )

10-5. 현재 추진 중인 남북경협을 수행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①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미비

② 북한 근로자들의 낮은 노동생산성

③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

④ 남북한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

⑤ 이질적 경제체제로 인한 이해부족

⑥ 정보부족 ⑦ 기 타( )

10-6.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10-5-1번, 없다면 11번으로 )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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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분야는(복수응답

가능)?

① 직무관련 기술·기능분야 ② 경제체제의 차이 이해

③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 이해 ⑤ 교육훈련 관련 용어

⑥ 남북한의 역사적·민족적 동질성 ⑦ 기 타( )

10-6-2.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는(복수응답가능)?

① 기술자 ② 기능인력 ③ 단순근로자 ③ 기 타( )

10-6-3. 전체 직업교육훈련 실시 인원은? 총 명

10-6-4.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당 교육훈련 시간은? 총 시간

10-6-5. 1인당 직업교육훈련 비용은? 1인당 평균 원

10-6-6.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① 시설 및 장비 부족 ② 적절한 교사 확보 ③ 북한정부 간섭

④ 직업교육훈련 비용 ⑤ 교육훈련대상자의 낮은 수준

⑥ 기 타( )

10-6-7.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장소는?

① 북한 현지 사업장내 ② 북한에서 제공하는 장소

③ 중 국(연변 등) ④ 중국을 제외한 제3국( )

⑤ 남한지역 ⑥ 기 타( )

10-6-8. 귀 기업에서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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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내 용

남한정부 북한정부 해당기업 남북정부 기타

교사지원 주체 ① ② ③ ④ ⑤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주제 ① ② ③ ④ ⑤

교육훈련 경비 부담 주체 ① ② ③ ④ ⑤

교육훈련 시설 제공 주체 ① ② ③ ④ ⑤

10-6-9.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사내훈련 등)에서 제3국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의 효과는 어떠했습

니까?

① 매우 효과가 높다 ②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가 없다 ⑤ 매우 효과가 낮다 ⑥기타( )

11.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기능 및 기술수준)을 우리 나라 근로자

와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뛰어나다 ② 뛰어나다 ③ 비슷하다 ④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⑥기타( )

12.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의 필요

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 12-1항으로 ② 필요하다 → 12-1항으로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⑥기타( )

12-1.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 지역은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지역 ② 북한지역 ③ 중국 연변지역 ④ 휴전선부근

⑤ 중국이외의 제3국( )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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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북한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은 누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 기업 ② 남한당국 ③ 북한 당국

④ 남한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 ⑤ 남북한이 협동으로

⑥ 제3국(중국 혹은 조선족, 재외국 교포 등)

⑦ 국제기구 ⑧ 기타( )

12-3.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 기업 ② 남한당국 ③ 북한 당국

④ 남북한 공동 부담 ⑤ 남한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

⑥ 국제기구 ⑦기타( )

12-4.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북한 진출 이전 ② 북한 진출 이후

③ 북한 진출과 상관없이 실시 ④ 기타

12-5. 북한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① 법·제도의 개선 ② 재정적인 지원

③ 전담 지원기구(조직)의 설치 ④ 지원 전담 인력의 확보

⑤ 북한 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지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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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북한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시 가장 큰 애로 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북한당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

③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부족

④ 뒤떨어진 직무습득 능력

⑤ 기초능력의 부족

⑥ 남북한 상호 언어 및 용어의 차이

⑦ 기타( )

12-7 북한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누가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한 당국 ② 개별 기업 ③ 남한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

④ 남한 직업교육훈련연구기관 ⑤ 북한 당국

⑥ 남북한 당국 혹은 전문기관이 협동으로 ⑦기타( )

12-8.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능·기술분야 이외에 꼭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체제의 차이 이해 ② 남북한 이질적인 노동관행 이해

③ 노사관계 ④ 전문 기술기능 용어의 일원화

④ 남북한의 역사적·민족적 동질성 ⑤ 기타( )

13.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우리와 같은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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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 기업은 북한근로자가 다른 기업이나 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

련을 받고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시겠습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⑥ 기타 ( )

15. 북한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

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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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북한 근로자의 교육훈련의 구체적 프로그램 사례

구체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교육훈련 계획 사

례이다. 앞으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 중에서 노무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직업훈

련 계획으로, 2000년 북한 경수로 사업단에서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개요

와 는 사업 이행을 위한 서비스 의정서 제 조 및 기반시설

공사 시공협력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의하여 북한 노무인력 교육훈련 계

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 북한 기능 인력의 건설 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킴으

로서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함.

2)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목적

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노무인력에 대하여 기본교육, 직종별 기능 습득

을 위한 일반 기능교육 및 전문교육을 요하는 특수 직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가) 관습, 언어 차이에 따른 이질감 해소 및 원활한 작업 수행

나) 안전, 품질 및 건설용어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기능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한 건설능력의 극대화 따른 노무인력의 효

율적 활용

라) 사업에 투입시 요구되는 양질의 기능인력 확보 및 양성으로 장기

적인 인력수급 계획수립 가능

3)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편성

가) 교육대상

사업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북한 노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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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노무인력 선발기준

사업 현장에 투입될 북한 노무인력을 ISC협정에 따라 요청한다.

- 단순기능인력 :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 보통기능인력이상 : ISC협정시 제시한 노무인력선정(안) 기준안에 의한

각 직종별 일정기간의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 및 나이제한 등 적합자를 선

별하여 교육함

다) 교육 과정 및 대상 분류

사업 현장에 투입될 북한 노무인력을 ISC협정에 따른 직종을 기능도

에 따라 교육과정 및 대상을 분류 교육을 실시한다.

(1) 수행업무의 기능 요구도에 따른 직종 구분 (ISC 협상 기준)

구분 직종구분
단순
기능인력 바이브레타공, 양생공, 조경공, 보통인부, 기타(작업반장)

보통
기능인력

콘크리트공, 샷시공, 유리공, 착암공, 목공, 할석공, 포장공, 도배공, 석공,
포설공, 위생공, 목도공, 절단공, 연마공, 보온공

특별
기능인력

중기운전공, 운반차운전공, 기계운전공, 기계공, 화약취급공, 철근공, 배
관공, 비계공, 미장공, 형틀목공, 철공, 조적공, 타일공, 내장공, 방수공,
치장벽돌공, 보일러공, 함석공, 닥트공, 모래분사공, 고압케이블공, 계장
공, 전기통신공

Qualifica
-tion 인력 용접공, 도장공

(2) 기능도에 따른 교육과정 분류

교육과정 구 분 기능 및 수행업부
기본교육 단순기능인력 단순, 반복작업
일반기능교육 보통기능인력 약간의 기능이 필요한 작업

기능별 전문교육 특별기능인력
안전사고의 위험 및 기능도 미달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기능자격인증과정
Qualification
인력

자격 인증자 수행이 요구되는 업무

라) 교육기간 및 내용

(1) 기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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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 업무 비 고

대상 및 시기
-KEDO원자력 건설에 투입되는 북한 노무인력 전부
-단순기능인력

내 용
-현장근무수칙, 각종 시설물 위치 및 사용방법
-교통, 산업안전 및 품질관련 교육
-남북한 용어 비교 교육

과 정
-이론
-평가

기 간 1주

(2) 일반 기능 교육과정

구분 수행 업무 비 고
대상 및 시기 보통 기능 인력중 기본 교육(1주) 이수자

내 용
-각 직종 관련 이론 교육
-실기 및 현장 실습교육

과 정
-이론, 실기 현장실습
-평가

기 간 1주

(3) 기능별 전문교육과정

구분 수행 업무 비 고
대상 및 시기 특별 기능 인력중 기본 교육(1주) 이수자

내 용
-각 직종 관련 이론 교육
-실기 및 현장 실습교육

과 정
-이론, 실기 현장실습
-평가

기 간 2주

(4) 기능 자격 인증 과정

구분 수행 업무 비 고
대상 및 시기 특별 기능 인력중 기본교육(1주) 이수자

내 용
-각 직종 관련 이론교육
-실기 및 현장 실습 교육

과 정
-이론, 실시 및 현장 실습
-평가

기 간 3주

(5) 재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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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 업무 비 고

대상 및 시기
- 각 교육과정 중 평가 기준 미달자
- 차기 교육기수와 병행 실시

1회에 한하여
실시

과정 및 기간
-일반 기능 및 기능별 전문교육과정 : 1주
-기능 자격 인증과정 : 2주

마) 교육훈련 교과 편성

(1) 기본 교육과정

(가) 교육교과

- 현장 내 각종 시설물 위치 및 지형숙지 및 사용방법 교육으로 원활한 각

종 시설물 사용을 위한 기본활용 편의 제공

- 현장 조직 및 지휘체계 교육실시와 함께 남북한 건설현장 용어 및 일상

용어 비교 교육실시로 상호 의사소통 문제 해결

- 현장의 기본교육체계, 보고수칙 및 작업자 근무수칙 교육으로 근로자의

기본 소양 배양

- 품질관리 교육으로 품질의식 고취

- 안전행동요령 숙지 및 개인 안전장구 사용법 등 안전교육실시로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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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교과 편성

교육
일차

교과목 전담강사 교과구분 교육내용
시간
편성

1일차
기본소양교육

기술과장 의전 - 인도입점, 입소식 및 교육편성 240
기술부장 소개 - 교육일정 및 교과 소개 60
용접강사 소개 - 현장 시설물 위치 및 사용방법 60
노무과장 이론 - 근무수칙 및 작업지시 체계 교육 120

2일차
안전교육 안전과장

이론 - 일반 안전일반 120
실습 - 안전장구, 소화기, 소화전 사용교육 120
실습 - 응급조치 요령 및 실습 120
시청각 - 사고사례 견햑(사진/슬라이드) 60

기본소양교육 노무과장 이론 - 남북한 용어 비교교육 60

3일차
품질교육

공사부장 이론 원자력 공사 일반 120
품질과장 이론 원자력 품질 관리 소개 240
시험실장 이론 현장 내 각종 시험실 소개 120

4일차

현장
안전교육

안전과장 견학
- 현장견학 (본부지내 건설현장)
- 현장별 사고발생 위험 교육

240

현장견학 기술과장 견학 현장견학 (생활부지+본부지) 240

5일차
평가 기술과장 평가 교육과정 평가 (4지 선다형) 120
체육대회 기술과장 의전 체육대회 (북한+남한 인력) 120

6일차
수료식 기술과장 의전

수료식 (수료증 수여)
현장인도 (북측과 사전협의 조정)

120

(2) 일반 기능 교육과정

(가) 교육교과

기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기능 습득이 가능케 한다.

(나) 교육교과편성

교육
일차

교과목 전담 강사
교과
구분

교육 내용
시간
편성

1일차

토목직종 토목공구장 이론 토목일반 이론 240
건축직종 건축공구장 이론 건축일반 이론 240
기계직종 기계공구장 이론 기계일반 이론 240
전기직종 전기공구장 이론 전기일반 이론 240
장비 및
공구사용법

각 직종별
전담 강사

실기 각 직종별 공구사용법 교육 240

2-5일차
현장실습

직종별
작업반장

실기 각 직종별 현장실습 교육 1920

6일차
평가 기술과장 평가 필기시험(4지선다형) 120
수료식 기술과장 의전 수료식 및 현장인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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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별 전문 교육과정

(가) 교육교과

기능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기능 습득이 가능케 한다.

(나) 교육교과 편성

교육
일차

교과목 전담강사
교과
구분

교육내용
시간
편성

1일차

토목직종 토목공구장 이론 토목일반 이론 240
건축직종 건축공구장 이론 건축일반 이론 240
기계직종 기계공구장 이론 기계일반 이론 240
전기직종 전기공구장 이론 전기일반 이론 240
운전직종 중기공장장 이론 중기일반 이론 240
장비 및
공구사용법

각 직종별 전담
실기 강사

실기 각 직종별 공구 사용법 교육 240

2 〃 〃 실기 각 직종별 공구 사용법 교육 480
2-13일
차
현장실습

직종별
작업반장

실기 각 직종별 현장 실습 교육 5280

13일차
평가 기술과장 평가

필기기험(4지선다형)
실기시험

60

100
수료식 기술과장 의전 수료식 및 현장인도 80

(4) 기능 자격인증 과정

(가) 교육교과

기능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기능습득 및 자격요건 획득 가능케 한다.

(나) 교육교과 편성

교육일차 교과목 전담강사 교과구분 교육내용 시간 편성

1-2일차
용접 용접강사 이론 용접이론 일반 960
도장 도장강사 이론 도장 이론 일반 960

3-19일차 실습
용접/도장

강사
실기 용접실기 7680

20일차
평가 기술과장 평가

필기기험

실기시험

60

100
수료식 기술과장 의전 수료식 및 현장인도 80

바) 평가기준

- 각 교육과정 이수 후 개인별 교육자료 확보 및 개개인의 교육성취 의욕

고취 및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각 과정 교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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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표 작성

-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제도 도입 고려

(1) 기본 교육과정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사 항 비 고

교육태도 의욕
근태 10 교육참여도(출석율)

교육 적극성 40 교육참여 의욕도

필기시험 50
교육 내용에 대한 4지 선다형

필기시험

합계 100
- 60점이상 합겹

- 60점 이하 불합격

현장투입

복귀처리

(2) 일반 기능교육/기능별 전문교육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사 항 비 고

교육태도 의욕

근태 10 교육참여도(출석율)
교육

적극성
20 교육참여 의욕도

필기시험 20
교육 내용에 대한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50 각 직종별 숙련도 실기시험

합계 100
- 60점이상 합격

- 60점 이하 불합격

현장투입

재교육

(3) 기능자격 인증 과정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사 항 비 고

교육태도 의욕
근태 10 교육참여도(출석율)
교육
적극성

20 교육참여 의욕도

필기시험 20
교육 내용에 대한 4지 선다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50 각 직종별 숙련도 실기시험

합계 100
- 실기시험 40점 이상 누계 70점
이상 합격 처리
- 총계 70점 이하 불합격

현장투입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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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장 설치 및 운영

(1) 위치: 임시 보세야적장

(2) 면적: 100m×70m

(3) 규모:

- 콘테이너 (3m×12m) 30개동/최대 200명 수용가능

- 강의장 2개동(5개연동식), 실습장(3개 연동식) 5개동, 창고 5개동

(4) 운영시기:

- 부지위치 확정 및 전원 공급원(본부지 발전기실 준공 이후)을 고려

2000년 8월 이후 정상 운영 예정

- 운영 전 투입되는 북한 노무인력은 기본 교육과정 교육실시 예정

아) 기능 인력 양성 교육 시행

(1) 교육 활성화 전인 M-M+5까지는 교육 인원수를 50명 범위 이내로 제

한 교육을 실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M+6이후 본격적인 교

육실시 예정

(2) 인력 양성 수급계획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보통기능인력 20 20 20 20 20

일반기능인력 10 10 10 10 10

기능별 전문인력 10 10 10 10 10

기능자격인증소지 인력 5 5 5 5 5

합계 45 45 45 45 45 225

- 7월 이전 투입되는 북한 노무인력은 기본 교육 이수 후 현장 투입하고 8

월 이후 기능자격 교육이 필요 판단되는 대상자는 재교육을 실시함

자) 교육훈련 기자재 투입

(1) 용접기, 절단기, 목공선반 등 필수 교보재 20종은 7월 이전 1차 투입

예정

(2) 실습기자재는 분기별 소요량 투입예정

- 200 -



기본연구 0 1- 27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방안

2001년 12월 일 인쇄

200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강 무 섭

발행처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 1 (135- 949)

홈페이지: http :// www .krivet .re.kr

전 화: (02) 3485- 5000, 5100

팩 스: (02) 3485- 5200
등 록 제16- 1681호 (1998. 6. 11)

IS B N 89 - 8436 - 312-
인쇄처 인 쇄 소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값 원

■ 보고서 내용 문의

전화 : (02)3485- 5075, E - mail: kang ig @krivet .re .kr


